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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l 성평등은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정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이슈로서 그 

자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지만, 인간개발, 경제성장, 

인구 재생산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제

- UNDP, Mckinsey Global Institute, OECD 등 글로벌 국제기구는 성

차별과 성격차 해소가 경제성장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기제가 

된다고 주장함.

- 선진 복지국가 출산율 반등 효과를 가져온 요인으로서 성평등

l 한국은 명시적 성차별은 감소했으나 위계적 젠더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지체

-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와 돌봄, 경력단절, 의사결정직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등 자원과 영향력의 불균등한 분배의 결과 세계경제포럼의 성격

차 지수(Gender Gap Index)는 매년 전세계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l 느리게 변화하고 있는 성차별적 제도, 문화, 규범, 성차별주의 의식은 우

리 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기회비용, 가부장적 가

족 제도와 문화로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는 여성 증가, 이는 저출산 현상

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됨.

- 온라인에서의 여성혐오와 성차별에 저항하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급

격히 부상한 페미니즘의 대중화 이후 청년세대 내 젠더 인식 격차 커지

면서 성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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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 연구는 향후 거시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2040년 한국 사회 성

평등 수준을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성평등 정책 과제와 장기

적 정책 방안을 제안함. 

- 이전 세대보다 젠더 인식 격차와 갈등을 크게 경험하고 있는 20~30대 

청년이 중장년층이 되는 2040년 성평등 수준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미래

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함.

❑ 연구 내용

l 지난 20~30년간 한국 사회 성평등 추이 분석

-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무급 노

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등 5개 성평등 차원별 지표를 선정하여 변화

의 추이를 분석

l 2020년 현재 성평등 수준 평가 및 2040년 전망

- 전문가 델파이 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성평등 영역별로 현재 성평등 수준

을 평가하고, 거시사회환경 변화가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

한 2040년 성평등 수준을 전망

l 미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와 방향 제안

- 5개 성평등 차원별 단기적 정책 과제와 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안

❑ 연구 방법

l 선행연구 검토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의 기획과 방법론적 시사점 도출 및 정책과제 

제안

l 국내외 통계자료 분석

- 통계청 KOSIS, 부처별 통계, 정책연구 보고서, OECD 국가 통계 등 국

내외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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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조사참여자: 젠더 전문가 23명

- 조사기간: 2020.9.1.~2020.10.21.

-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에 기반한 서면조사(3회)

- 조사내용: 2020년 현재 성평등 수준 진단, 거시환경 변화가 성평등에 미

치는 영향, 2040년 미래 성평등 전망

l 전문가 집담회

- 연구 및 델파이 조사 기획, 조사 결과 해석,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전문

가 집담회 개최

2  선행연구 검토

❑ 성평등 관련 학술 논문 키워드 분석

- 2015년~2020년까지 지난 5년간 KCI에 등록된 학술논문을 ‘성평등’을 

키워드로 추출하여 키워드 분석 

- 지난 5년간 성희롱, 조직문화, 가사노동, 성역할 태도, 페미니즘, 성 주

류화 등 성차별, 성불평등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전통적인 이슈가 매년 

공통적 키워드 

- 성 소수자의 인권, 혐오, 젠더 폭력이 지난 3~4년 이전부터 의미있게 가

시화되고 있음.

❑ 거시환경변화와 성평등의 미래

l 인구구조의 변화와 젠더관계의 재편

- 여성의 변화하는 생애기획의 산물로서 저출산

- 보편혼의 쇠퇴와 가족의 다양화

- 미래 다양한 가족 시나리오와 젠더 관계의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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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고령화와 빈곤·돌봄의 여성화

- 인구고령화와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

- 돌봄 수요의 증가와 돌봄의 여성화

- 고령자 관계 단절의 문제와 성역할

l 과학기술의 발전과 부상하는 젠더 이슈

- 과학기술의 젠더 편향

- 생명공학기술과 인간 및 성별 범주의 재편

- 디지털 기술 기반 젠더 폭력

l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 기술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 자동화와 여성 일자리 감소

- 새로운 직업군에서의 성별 분리

- 플랫폼 노동의 확대와 성별분업의 고착화

l 기후변화와 성별화된 재난 취약성

- 재난의 불평등

- 전염병의 확산과 성평등의 후퇴

l 정치환경의 변화와 여성 세력화

-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 정치적 영향력 증가

- 페미니즘의 대중화

- 사회적 소수자 정치 참여의 활성화

3  지난 20년간 성평등 추이 

❑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l 국회의원, 장관, 4급 이상 공무원, 초중등학교 교장 등 정치·행정·교육 부

문의 의사결정직에서 여성 비율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으나, OECD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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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위권

- 국회의원(1992년 2.7%→2020년 19.0%), 장관(90년대 초반 10% 내외 

→ 2010년 31.3%), 4급 이상 공무원(2000년 2.1% → 2019년 16.2%), 

초중등학교 교장(초등 1990년 2.5% → 2019년 48.5%, 고등 4.0% → 

12.1%)    

l 판, 검사, 경찰, 군인 등 법집행 영역에서 여성의 의사결정직 진출은 매우 

미흡

- 판사 중 여성 비율 2000년 6.8% → 2019년 30.5%로 증가했으나, 지법 

부장판사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12.2%에 불과

- 검사 중 여성 비율 2005년 7.0% → 2019년 31.0%로 증가했으나, 검사

장 이상 검사 중 여성 비율 2019년 5.0%에 불과

- 경찰 중 여성 비율 2005년 4.6% → 2019년 11.9%로 소폭 증가했으나 

경감 이상 경찰 중 여성 비율 4.7%에 불과 

❑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l 고용율 점진적 증가, M자 커브 완화되었으나 낮은 고용의 질, OECD 하

위권

- 여성 고용율 2000년 50.1% → 2019년 57.8%

- 남성임금 대비 여성 임금비 2006년 60.6% → 2019년 69.4%

- 여성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중 1991 50.8% → 2019년 26.1%

l 여성 빈곤률 증가

- 여성 상대 빈곤율 2006년 15.5% → 2016년 16.8%(남성 13.0% → 

12.3%)

- 여성 가구주 가구 빈곤율 2006년 28.7% → 2018년 36.7%(일반 가구 

16.3% → 20.3%)

❑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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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성별 무급노동시간 격차 지속

- 1999년 맞벌이 아내 가사노동 시간 3시간 42분, 남편 27분으로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의 8.2배 → 2019년 맞벌이 아내 3시간 7분, 남편 

34분으로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의 4.9배

l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증가했으나, 여전히 절대 다수가 여성

- 육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 2002년 2.4% → 2018년 27.8%

❑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l 여성에 대한 성역할 규범 완화되었으나 신전통적 성별 분업 부상 

- 공평한 가사분담 찬성: 여성 2002년 35.9% → 2018년 62.9%, 남성 

25.2% → 54.0%로 성별 인식 격차 지속

- 가정일에 관계없는 여성: 취업 여성 1998년 30.4% → 2019년 62.5%, 

남성 23.1% → 60.3%로 성별 인식 격차 해소

❑ 젠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할 권리

l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여성 피해자 증가

- 1994년 69.4% → 2018년 83.1%

l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죄 증가

- 2009년 834건 → 2018년 6,085건으로 10년새 7.3배 증가

l 범죄 피해로부터 두려움(2019)

- 살인, 폭력, 강간 등 피해 두려움: 청년 여성 중 53.4%(남성 중 19.6%)

- 불법촬영 범죄 피해 두려움: 청년 여성 중 60.4%(남성 중 18.9%) 

- 공중화장실 이용

4  성평등의 현주소와 2020년 미래 전망: 전문가 델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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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분석

❑ 2020년 현재 성평등 진단

l 성평등 영역별 평가

- 5개 성평등 영역 전체 평균 31.1점으로 ‘약간 낮음’

-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39.0점)가 가장 높고, 젠더 폭력으로

부터 안전할 권리(23.1점)가 가장 낮음.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33.3점),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30.6점), 무급노동의 평등

한 분배와 가치평가(29.3점)

l 성평등 영역별 평가의 논거

-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30% 임계치에 미달하는 기술적 대표성

(descriptive representation), 낮은 수준의 실질적 대표성(substantial 

representation)

-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고용률의 점진적 증가, 여성 취업 분야의 확

대는 긍정적, 그러나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여성 집중, 노동시장 내 성

차별의 지속성, 여성고용의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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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노동의 동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무급노동의 여성 집중, 남성의 제

한적 돌봄 참여,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의 평가 절하

-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청년층 중심으로 전통적 성역할 규

범의 균열, 신전통적 성별분업의 등장, 성별, 세대별 젠더 인식 격차, 여

성혐오의 확산

-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디지털 기반 젠더 폭력의 만연성, 젠더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 및 법·제도적 변화의 지체,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할 권리의 침해

❑ 거시환경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l 거시환경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

- 긍정적 영향: 정치 영역(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페미니즘의 대중

화, 사회적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 및 사회 영역(가족의 변화, 저출산)

- 부정적 영향: 환경 영역(기후변화와 재난)과 경제 영역(저성장의 장기화

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고령화

- 엇갈리는 전망: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전,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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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거시환경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의 논거

❑ 2040년 미래 성평등 전망

l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

영역 요소 긍정적 전망 부정적 전망

사회

저출산 w 여성의 전통적 역할 해소 및 
가족관계의 평등성 증가

w 여성 혐오와 젠더 폭력 증가

고령화 w 없음

w 여성의 돌봄 부담 증가, 

w 노인의 성별화된 삶의 질 
저하

가족의 변화 w 여성의 다양한 독립적 삶의 
기회 확대,

w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 
폭력 위험

기술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w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 감소

w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w 여성 가사노동 기술 활용의 
계층화

w 여성의 돌봄 부담 증가

w 남성 중심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젠더 폭력 증가

생명공학·의료기
술의 발전

w 성역할 고정관념, 규범의 
쇠퇴

w 생명공학기술의 남성 중심성

경제

저성장의 
장기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w 없음
w 여성의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 여성 내부 계층 격차 
심화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w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

w  여성고용의 질적 수준 악화

w 기술혁신 분야 수직적 
성별분리 심화

w 여성의 이중부담 증가

환경 기후변화와 재난 w 여성 환경 리더십의 부각
w 여성의 돌봄 부담 심화

w 성평등 의제의 주변화

정치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w 여성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 
확대

w 극우 선동주의 정치의 지배

페미니즘의 
대중화

w 성평등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페미니즘

w 성평등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왜곡

사회적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

w 위계를 정당화하는 
‘정상성’에 도전

w 소수자 정치와 페미니즘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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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전체 평균값인 31.1점과 비교할 때 약간 증가했지만, 그 폭이 

미미하여, 2020년 현재의 낮은 성평등 수준이 향후 20년간 크게 변화하

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 전체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50점 미만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전망되

는 가운데에서도 2020년 현재 대비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본 

영역은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가장 변화가 느린 영역

l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에 대한 논거

-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디지털 기술 기반 정치 활성화, 페

미니즘 대중화, 사회적 소수자 정치 활성화의 긍정적 영향

-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여성노동력 수요와 공급 증가할 것으로 전

망 되지만,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여성 

주변화

- 무급노동의 동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저출산, 가족의 변화는 무급노동 

감소에 기여할 것이나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재택근무의 일상

화는 무급노동 부담 증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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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페미니즘의 대중화, 인간증강기술의 

발전은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의식을 빠르게 해체할 것이나 빅데이터 기

반 과학기술의 젠더 편향으로 성차별주의 심화될 것

-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여성폭력의 

상품화로 젠더 폭력 위험 심화될 것

5  성평등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2040년 달성가능한 성평등 목표

l 정치, 경제, 규범적 수준에서의 평등은 어느 정도 달성될 것이지만, 여성

의 역할로 전가된 무급노동의 분배나 젠더 폭력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

전

-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54.1점,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은 52.8점,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50.6점으로 50점 이상의 

“약간 높음” 수준,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46.8점, 젠더 폭

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42.6점으로 50점이 채 못되어 여전히 “약간 낮

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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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을 위한 단기적 정책 과제와 장기적 정책 방향

단기적 정책 과제 장기적 정책 방향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w 다양한 영역의 의사결정직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도입

w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 보장

w 포용 민주주의(inclusive 
democracy)의 제도화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w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법·제도적 접근

w 일·생활 균형의 탈성별화, 탈계층화

w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성별격차 해소

w 전통적 고용관계 기반 
소득보장제도 재설계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w 필수노동으로서 돌봄의 재평가

w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공적 돌봄 
체계 정착

w 돌봄경제(care economy)에 
대한 투자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w 보편적 성평등 교육

w 가족구성권 보장

w 차별금지법 제정

w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정성, 
투명성 증진

w 과학기술의 젠더 편향 해소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w 젠더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w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강화

w 인간대체물의 인격권과 로봇 규제 
원칙 확립

w 재생산 기술 이용에 대한 윤리적, 
법적 근거 마련

w 젠더 폭력에 대한 포괄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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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성평등은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정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이슈로서 그 자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지만, 인간개발, 경제성장, 인구 재생산 등 지속가능

한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는 인류 절반의 삶에 영

향을 미치는 성불평등을 인간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로 보면서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가 인간발전에서 중심적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UNDP, 

2019). 20세기 동안 건강, 교육, 노동시장과 정치 참여 등 기본적 역량(basic 

capabilities)에서 성불평등이 크게 감소했으나,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고 인간의 주체

성(agency)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역량(enhanced capabilities)의 측면에서는 유리천장

으로 인해 성평등의 속도가 점차로 느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나아가 성평등을 위한 

국가적 노력은 경제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며,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더 평화롭

고 탄력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매킨지(McKinsey Global Institute)의 분석에 따르면, 성평등은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매킨지는 성격차가 감소할 때 발생할 경제적 효과를 

Business-as-Usual Scenario, Full-Potential Scenario, Best-in-Region 

Scenario 등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예측했다. 여성이 남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제활

동에 참여하는 Full-Potential Scenario의 경우 Business-as-Usual Scenario에 비

해 총 28조 달러(26%)의 추가 GDP 증가 효과가 2025년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

시아 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Best-in-Region Scenario는 2025년 전체

적으로 총 4.5조 달러(12%), 한국의 경우 1,600억 달러(9%)의 GDP 증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측되었다(Mckinsey Global Institute, 2015; 2018).

OECD(OECD, 2017)는 성평등을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전제로 보면서 노

동시장에서의 성격차 감소가 GDP 성장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분석했다. 이 보

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현재의 노동시장 성격차가 유지될 경우 2013~2025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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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은 2.82%이지만, 노동시장 성격차가 25% 감소하면 연

평균 3.01%, 50% 감소할 경우 3.3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터키와 함께 노동시장 성격차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 분석되

었다.

다른 한편 국가 비교 연구에 따르면, 성평등은 선진 복지국가에서 출산율 반등의 효

과를 가져온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출산율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한 맥도날드(McDonald, 2006; 2013)는 여성의 일차적 역할을 양육자/전업주부

로 제한하지 않고, 평생 노동 시장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국가 정책이 설계되고, 가족 

내에서 성평등한 관계가 확보될 때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에스핑 앤더슨

과 빌라리(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역시 성평등이 사회 전반에 보편적

으로 확산되면, 출산율이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출산율

도, 부부관계의 안정성도 새로운 여성의 역할과 선호에 사회제도와 남성이 어떻게 대처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저출산 현상은 대처에 실패한 결과라고 보았다. 

한국은 과거에 비해 명시적 성차별은 감소했으나, 위계적 젠더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

되고 있다. 남아선호 경향이 쇠퇴하고, 교육 수준에서의 성별 격차도 대부분 해소되었

으며, 남성 중심 전문 직종으로 여성 진출이 확대되는 등 명시적 수준에서 성차별은 점

차로 감소해 왔했으나, UNDP의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사회 전반의 성별화된 위

계적 권력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경제, 정치, 교육, 건강 등 여성과 남성의 권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의 측면에서 측정된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는 오랫동안 세계 하위권(2020년 108위)에 머물러 있다. OECD 국가들과 비교

해 보면 한국은 터키와 일본, 다음으로 하위권에 속한다. 이는 주로 여성에게 집중된 육

아와 돌봄, 이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성별직종 분리, 높은 

성별임금격차, 국회, 행정부 등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등 자원과 영향력의 

불평등한 분배의 결과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여성혐오와 차별에 저항하는 청년 여성들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2018년 미투 운동을 거치면서 구조화된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응

을 요구하는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었다.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대의 민주주의

의 한계를 넘어 촛불을 든 시민의 힘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지만, 여전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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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정책에서 여성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는 제

한적이다. 최근 미투운동, 혜화시위, 낙태죄 폐지, 그리고 n번방 성착취 사건 등을 거치

면서 시민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분출된 것은 제도화된 정치, 정책 

과정에서 여성의 관심과 요구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평

등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은 인권, 민주주의, 사회 정의의 완

전한 실현을 가능케 할 것이다.

여성들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느리게 변화하고 있는 성차별적 제도, 문화, 규범, 

성차별주의 의식은 우리 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기회비용, 가부장적 가족 제

도와 문화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는 청년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

적된다(김은지 외, 2020). 19세~34세 미혼 청년 여성 중 37.6%만 결혼 의향이 있으

며, 30%는 결혼 의향이 없다(남성 중에는 각각 54.6%, 15.9%임). 결혼 의향이 없는 청

년 여성 중 25.5%가 가부장적 가족 제도를 그 이유로 꼽았으며, 남성 중에는 26.4%가 

가족에 대한 생계 부양 부담을 이유로 선택했다(마경희 외, 2020). 

또한 여성혐오, 위계적 관계에 기반한 성희롱·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청년층 내에서 젠더 문제에 대

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으나, 청년층 내에서 인식 격차는 오히려 증가하고 이는‘젠더 갈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마경희 외, 2020). 청년 여성은 페미니즘 운동과 실천을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문제에 도전하고 있으나, 청년 여성들의 이러한 활동

에 대해 적지 않은 청년 남성들이 비난하거나 반발하면서 청년층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

고 있다(마경희 외, 2020).

이처럼 성평등이 우리 사회 생존의 문제로서 가지는 중요성이 적지 않음에도 미래 사

회 변화에 대한 장기적 전망 하에서 성평등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은 

인식되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30여년간 성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법, 제도, 정책이 도입·시행되어 온 결과 노골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명시적 성차별은 

상당히 완화되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성인지 감

수성’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에 등장할 정도로 성차별적 의식과 규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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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 노동시장, 가족, 학교 등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고, 성별, 세대별 인식 격차가 크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래 세대

인 청년 여성은 기성세대 여성에 비해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에 상당히 민감하며, 기성세대 여성

과 달리 이를 더 이상 당연시하지 않고 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주인공이 가부장

적 가족 제도 하에서 경험한 억울한 삶에 대한 청년 여성과 기성세대 여성의 공감 수준

의 차이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청년 남성은 청년 여성은 물론이고, 기성 

세대 남성에 비해서도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은 낮고, 이미 성평등한 

사회 이거나 오히려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 수준에 대한 청년층 내 성별 인식 격차는 변화하고 있는 젠더 

질서를 반영함과 동시에 기성세대와 다른 청년 세대 젠더 관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

다.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구분을 유지할 수 있는 물질적, 이념적 기반이 와해된 사회 

질서 속에서 청년 세대 내에서는 새로운 젠더 관계 규범의 형성을 위한 요구와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느리게 변화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제도, 규범, 관

행은 청년 세대 내 대안적 젠더 관계 형성을 제약하고, 이는 젠더 갈등의 양상으로 나

타나고 있다. 성불평등과 위계적 젠더관계를 강요하고 있는 사회 전반의 질서가 보다 

급진적으로 변화 하지 않는 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청년 세대 내의 젠더 갈등은 이후 

세대에서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향후 거시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2040년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이 

어떠할 것인지를 델파이 조사기법을 통해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성평등 정

책 과제와 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전 세대 보다 젠더 인식 격차와 갈

등을 크게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20~30대 청년 세대가 중장년층이 되는 2040년 성평

등 수준은 어떠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보다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적 대

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는 20년 후 성평등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의 

통찰력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망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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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한국 사회 성평등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기 위해 지난 20~30년간 한국 사회

의 성평등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성불평등의 유지와 재생산 기제에 대한 

젠더 연구를 이론적 자원으로 하여 성평등을 5가지 차원 -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성역할 규범

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 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각 차

원별 성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여 이용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지난 20~30년간 변화의 추이를 분석했다. 

[표 1-1] 성평등 추이 분석

차원 정의 지표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정치, 행정, 경제 등 우리 사회의 주요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

국회의원, 장관, 3/4급 이상 
공무원, 교장·교감 등 주요 

의사결정직에서 여성 비율 등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노동시장 참여, 소득 수준 등 경제적 
자원이 성별에 따라 동등하게 분배되는 

정도

성별 고용률, 성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율,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율, 성별임금격차 등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가사와 돌봄 노동의 
여성 집중과 평가절하의 해소

부부 가사노동시간 분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성별 

육아휴직 이용 일수 등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전통적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적인 관행, 
여성에 대한 편견과 비하, 적대적 태도의 

해소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남성의 
성차별주의 의식 등

젠더 폭력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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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진 구성

둘째, 젠더 전문가가 참여하는 델파이 조사에 기반하여 2020년 현재 한국 사회의 성

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20년 후인 2040년 성평등 수준을 전망했다. 2020년 성평등 수

준에 대한 평가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자 2040년 성평등 수준을 전망하기 위한 하

나의 준거점으로 활용했다. 2040년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전망은 미래 연구에서 활용하

는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cological, Political) 분류 체계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11개 거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내용을 도출하고 선행 연구

에 기반하여 각 영역별 변화의 양상을 구체화한 후 이러한 변화가 미칠 영향을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파악했다. 

[표 1-2] 2040년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차원 정의 지표

안전할 권리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는 정도

디지털 성범죄 추이, 카메라 이용 
촬용 범죄 중 여성 피해자 비율,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

영역 변화 요인 내용

사회(Social)

저출산
w 합계출산율의 지속적 하락과 출생아수 감소

w 평균 출산 연령의 증가

고령화
w 고령, 초고령 인구의 증가

w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 가중

가족의 변화
w 보편혼의 쇠퇴와 1인가구 증가

w 새로운 친밀성의 부상과 가족구성권 요구 증가

기술
(Technological)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w 비대면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의 일상화

w 초연결(Hyper-Connection) 사회로의 진입

w 디지털 기술 발전의 양면성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전

w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증강하는 
기술의 발전

w 트랜스휴머니즘 운동과 과학기술을 통한 인간 
변형 반대론의 등장

w 법·제도적 논쟁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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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구진 구성

거시환경 변화와 성평등은 상호 결합되는 양상에 따라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다. 돌

발변수의 출현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그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높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은 미래 연구에 대한 접근 방식과도 연관된다. 미래는 여러 환경 요

인들의 결합 양상에 따라 복잡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어 높은 불확실성을 가진다. 이

런 점에서 미래 연구의 목적은 환경 요인들의 결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미

래의 여러 가능성들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이슈를 발굴하여 더 나은 미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김유빈 편, 2018: 2~6). 

거시환경 변화가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도, 거시환경 변화의 영향

영역 변화 요인 내용

w 재생산 의료기술의 발전

경제
(Economic) 

저성장의 장기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w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의 장기화

w 소득분배구조의 지속적인 악화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w 기술혁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

w 전통적 고용 형태의 변화와 새로운 불안정 
노동 증가

w 근무 방식의 변화

환경
(Ecological)

기후변화와 재난

w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의 증가

w 에너지·식량·수자원 부족의 심화

w 팬데믹 취약성 증가

정치(Political)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w 디지털 분권화, 국가-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

w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집단의 정치참여 확대와 
영향력 증가

w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알고리즘 
민주주의로의 전환

w 정치적 공론장의 침해 우려

페미니즘의 대중화

w 성차별, 불평등에 민감한 세대의 출현과 확대

w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의 확장

w

사회적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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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확히 예상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주요 거시환경과 성평등과의 연관성이 구성

되는 사회구조적 맥락과 조건에 대한 의미를 식별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

성이 있다. 

셋째, 2040년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와 장기적 방

향을 제시했다. 델파이 조사로부터 도출된 거시환경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한 전망에 기초하여 5개 성평등 차원별로 단기적 정책 과제와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

시했다.

2  연구 방법

가. 선행연구 검토

우선 성평등 관련 연구 동향과 주요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KCI 데이

터베이스를 분석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탑재된 학술논문 중 ‘성평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논문을 추출한 후 연관 키워드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과거부

터 지속되고 있는 성평등 이슈 및 최근 부상하고 있는 성평등 이슈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다음으로 성평등 개념과 측정, 미래 거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미래 연구 방법론, 

부상하는 정책 이슈 등 이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의 

기획과 방법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과제 제안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나. 국내외 통계자료 분석

성평등의 5개 차원별로 변화의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KOSIS를 비

롯하여 교육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서 연간 생산하는 

각종 통계, 조사통계,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가공 통계 등 국내 통계자료를 시계

열적으로 정리한 후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난 20년간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분석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국제적 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해 OECD 국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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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계 자료도 활용했다. 

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

1) 조사 방법 및 절차 

2020년 성평등 수준 진단 및 2040년 전망을 도출하기 위한 주요 연구 방법으로 델

파이 조사를 활용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선행연구 자료가 부족하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가장 중요한 자료일 때 주로 사용되는 연구 방법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민주

적 의사결정 원리에 기반하여 반복 수렴하여 내부간 합의와 공동의 견해를 이끌어낸다. 

델파이 조사방법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전문가들의 집단적 지성과 합

의에 기반하여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연구에 적합한 방법론으로 활용된다(김

유빈 편, 2018). 본 연구에서도 전문가의 통찰과 합의에 기반하여 현재와 미래 한국 사

회 성평등 수준을 전망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방법을 적용하

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서면으로 실시했으며, 조사 기간은 조사기간

은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이다. 조사 절차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주목해서 살펴볼 성평등 영역과 거시환경 요인을 선정하였다. 선행

연구 검토,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주요 성평등 영역으로 공적 의사결

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

평가, 성차별적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등 5개 영

역을 선정하였다. 거시환경 요인은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cological, Political)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총 11개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총 2단계에 걸쳐 진행하였다. 2020년 현재 한국사회 성평등 수준과 

거시환경 변화의 영향은 1단계 델파이 조사를 통해, 2040년 미래 한국사회 성평등 수

준(BAU)과 정책 대응을 통해 실현가능한 미래 성평등 수준의 목표치 및 새로운 젠더 

이슈는 2단계 델파이 조사를 통해 측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각 단계별 델파이 조사

는 2회에 걸쳐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1단계 조사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통해 

2단계 조사의 횟수는 조절 가능하도록 하였다. 1단계 조사는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현재 성평등 수준과 거시 환경 변화의 영향력에 관한 전문가들 사이의 의견이 계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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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측면에서 모두 수렴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2단계 조사에서는 미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방향을 조사했다. 1차 조사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집하였다고 판단되어 1차 조사로 마무리한 후, 내부 연구진 및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

하는 집담회를 개최하여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최종 결론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2) 조사 참여자의 선정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 선정은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누가 전문가인지를 결정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 인식과 분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Judd, 1972). 

전문가 선정의 원칙으로 성평등 및 성인지 연구 분야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과 전문가

적 식견의 포괄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주요 성평등 분야 및 거시 환경 변화의 

영역을 고려하여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였고, 현재와 미

래의 성평등 수준 변화에 대한 선도적인 전망을 제출해야 하는 본 연구 주제의 특성상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불평등이 유지, 재생산, 강화되는 구조적 기제에 대한 지식

을 갖춘 “젠더 전문가”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우선 전문가를 학계, 정책연구자, 여성단체 활동가로 구분하고 각 영역 내에서 조사 

참여 후보자의 풀을 만들었다. 학계 전문가는 google scholar에서 “여성”, “성평등”, 

“젠더”를 키워드로 최근 5년 이내의 연구물을 검색한 후 여성 노동, 돌봄, 가족, 섹슈얼

리티, 여성 폭력 등 주요 젠더 이슈 및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물을 선별한 후 

제목과 논문초록을 검토했다.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구물이 제한적인 저

자는 제외하고, 성별을 축으로 한 사회불평등의 유지와 재생산 기제에 대한 전문적 지

식1)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저자를 선별하여 64명의 목록을 만들었다. 정책연구자는 

한국노동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성평등 영역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 홈페이지에서 “여

성”, “성평등”, “젠더”를 키워드로 하여 3년 이내의 연구물을 검색하여 13명의 전문가

를 추출했다. 여성단체 활동가는 여성가족부 등록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현황(2019

1) 델파이 조사의 내용이 “여성”이 아닌 “성평등의 미래”로서 다양한 분야의 젠더 이슈를 다루는 만큼 “젠더”가 아닌 특정 분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전문가는 조사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다양
한 영역을 가로지르는 “젠더”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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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현황(2019년도) 자료에 등록된 단체 중 성평등 이

슈에 대한 포괄적 관심을 가지고 성불평등한 사회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15개를 

선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출된 전문가 목록은 총 92명이었다(학술논문 저자 64

명, 정책연구기관 연구자 13명, 여성단체 15개). 

다음으로 92명의 전문가 풀 내에서 여성 노동, 돌봄, 가족, 섹슈얼리티, 폭력, 과학기

술 등 세부적인 젠더 이슈를 고려하여 학계 25명, 정책연구자 2명, NGO 4명 등 총31

명의 전문가를 유의표집했다. 31명의 전문가에게 연구 개요와 조사의 목적 및 진행 방

법 등을 설명하는 자료를 메일로 송부하여 조사 참여를 요청했고, 이 중 23명이 조사 

참여를 수락했다. 이상의 조사 참여자 선정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델파이 조사 참여자 선정 과정

최종적으로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23명의 젠더 관련 연구 경력은 평균 16년

이며, 최종학위 전공 및 젠더 분야 세부 전공은 다음과 같다. 최종학위는 사회학과 여성

학이 각각 10명, 7명으로 가장 많으며, 사회복지학 2명, 사회심리학, 노동경제학, 과학

기술학, 정치학이 각각 1명이다. 사회학과 여성학 전공자가 비중이 높으나, 젠더 관점

의 사회불평등 연구가 주로 이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불가피한 

결과이다. 연구 참여자가 직접 기입한 젠더 분야 내에서 세부 전공은 돌봄/가족과 성평

등 정책이 각각 8명과 7명, 여성 노동 5명, 과학기술과 젠더 5명, 페미니즘 이론/운동 

4명, 섹슈얼리티/폭력 3명, 미디어/문화 2명, 환경과 젠더 1명2)이다. 

2) 전문가 한 명의 세부 전공이 두 가지 이상일 수 있어서 분야별 합계는 조사 참여자의 총수 23명 이상임.

단계 선정 방법 학계 정책연구
여성단체 

활동가
합계

1단계

google scholar, 6개 국책연구기관 홈
페이지,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 등록 시
민단체 목록을 표집틀로 하여 “젠더 전
문성”을 갖춘 학자, 정책연구자, 여성단
체 활동가 목록을 작성

64명 13명 15명 92명

2단계
젠더 이슈 세부 분야를 고려하여 유의표
집

25명 2명 4명 31명

3단계(최종) 조사 참여 수락 전문가 19명 2명 2명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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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델파이 조사 참여자의 특성

3)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1단계의 조사 내용은 2020년 현재 성평등 수준의 평가와 거시 사회경제적 변화가 미

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으로 구성된다. 2020년 현재 성평등 수준의 평가

는 지난 20~30년간 성평등 영역별 주요 지표 변화의 추이를 제시하고 이를 참고하여 

2020년 현재 성평등 수준을 점수로 평가3)한 후 평가의 논거를 개방형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참여자에 따른 주관적 기준의 개입 여지를 줄이기 위해 이용가능한 지표의 경우 

OECD 국가의 최근 현황에 대한 국가별 비교 통계 자료도 참고로 제시했다. 

거시 사회경제적 변화가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은 앞서 제시한 11

개 환경변화 내용별로 성평등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4)를 평가하고, 

그 이유를 개방형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전문가들 사이의 이견을 확인하며 합의를 도출

하기 위해 2회 실시되었다. 

2단계 조사 내용은 2040년 미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전망과 정책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 등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1단계 조사에서 전

문가들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2회 조사를 실시했으나,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

이에서 의견의 큰 변화가 없어서 2단계 조사는 1회의 조사로 마무리했다. 

3) 값의 범위는 0점(완전 불평등)부터 100점(완전 평등)이다. 점수 기준의 일관성을 위해 0점=완전 불평등, 100점=완전 성평등
을 기준으로 1~10점 미만 매우 낮음, 10~30점 미만 낮음, 30~50점 미만 약간 낮음, 50~70점 미만 약간 높음, 70~90점 미
만 높음, 90~100점 미만 매우 높음의 성평등 척도를 제시하였다.

4) 값의 범위는 –5점(성불평등 심화)부터 5점(성평등 증가)이다.  

최종학위 전공 젠더 분야 세부 전공

w 사회학(10명), 여성학(7명), 사회복지학(2명), 
사회심리학(1명), 노동경제학(1명), 
과학기술학(1명), 정치학(1명)

w 돌봄/가족(8명), 성평등 정책(7명), 
여성노동(5명), 과학기술과 젠더(5명), 
페미니즘 이론/운동(4명), 
섹슈얼리티/폭력(3명), 미디어/문화(2명), 
환경과 젠더(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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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질문지의 내용은 4장에서 서술한다. 

라. 전문가 집담회

거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가 미래 사회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 성평등한 미래를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얻기 위해 3회의 전문가 집담

회를 실시했다. 1차 집담회는 연구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 초기에 실시했으며, 나

머지 2차례의 집담회는 델파이 조사 결과를 공유하면서 구체적 정책적 대응 방안에 초

점을 맞추어 진행했다. 현재와 미래의 한국사회 성평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그 변화의 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주요 분야로 폭력분야, 과학기술분야, 가족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구진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조사 내용을 심화시

키고 결론의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작성된 보고서 전반의 구조와 논리를 점검하여 완성

도 높은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보고서 초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한 후 내

용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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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흐름

이 연구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격적인 연구의 진행을 위한 사전 작

업으로서 이용가능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20년간 성평등 추이를 분석했다. 또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성평등 관련 학술 연구 관심사의 변화 추이를 파

악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성평등을 키워드로 한 학술논문의 

주제를 분석했다. 미래 거시사회환경변화, 미래연구 방법론 등 이 연구와 관련된 다양

한 영역의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다음으로 사전 작업한 내용을 전문가들과 공유하면서 

성평등의 미래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미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식별, 연

구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연구진 내부의 논의를 거쳐 델파이 조사의 목적, 방법, 질문지 

등 델파이 조사 설계를 했고, 최종적으로 23명의 젠더 전문가가 참여하는 델파이 조사

를 진행했다.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후 다시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한 자문과 함께 주요 영역별 정책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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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성평등�관련� 학술� 논문�키워드� 분석

[그림 2-1] 은 한국연구재단의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성평등’ 관련한 논문들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분석한 네트워크이다. 최근 년도에 

가까워질수록 키워드의 수가 다양해져서 성평등 관련 주제가 점차로 확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키워드는 해당 시기에 사회적, 정책적으로 주목받았던 성평등 이슈

를 반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저출산, 가족친화경영, 일·가족 양립, 젠더 관점, 성인

지 관점 등 정책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던 문제적 사회현상인 여성혐오가 주된 

키워드였다. 2016년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 젠더거버넌스 등 정책과 함께 

성매매, 성적자기결정권, 비범죄화, 인권, 교차성 등이 새롭게 관심사로 등장했다. 

2017년에는 동성애, 성적 지향, 성 윤리, 혐오, 자기결정권, 차별금지법 등 성 소수자

의 인권 이슈와 함께 헌법 개정, 여성대표성, 남녀 동수 등 헌법 개정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이 부상했다. 2018년에는 성평등과 관련된 키워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

데, 미투 운동, 불법촬영물 등 여성의 몸에 행사되는 폭력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주목의 

대상이 되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성소수자, 동성결혼 등 2017년도에 가시화

되었던 성 소수자 권리 이슈, 할당제 등 여성의 정치 참여 이슈가 지속되는 한편 데이

트 폭력, 강간죄, 젠더 폭력, 2차 피해, 역차별, 낙태 등 여성에 대한 폭력 및 몸에 대한 

통제와 관련된 주제가 새롭게 주제로 부상했다. 편견, 성평등 의식, 성평등 교육, 페미

니스트 페다고지, 징벌적 손해 배상 등 성차별 의식과 관행의 변화를 위한 보다 실질적

인 수단들도 주목을 받았다. 2019년에는 키워드의 다양성이 다소 감소하면서 동성애, 

젠더, 성적 지향, 성적 괴롭힘, 성폭력, 혐오, 섹슈얼리티, 성교육 등 이전 년도부터 등

장했던 섹슈얼리티에 키워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돌봄 노동이 새롭게 키워드로 

등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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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난 5년간 학술논문의 관심사는 해당 시기의 이슈를 반영하면서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성희롱, 조직문화, 가사노동, 성역할 태도, 페미니즘, 성 

주류화 등 성차별, 성불평등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전통적인 이슈가 매년 공통적 키워드

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은 구조화된 성불평등의 핵심적 차원으로서 젠더 연구 

분야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지고 논의되어 왔으나 실제 사회의 변화 속에 반영되지 못한 

것들이며, 오랜 역사를 가지는 만큼 장기적 전망 속에서 정책 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영

역들이다. 지난 5년간 학술논문 키워드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시사점은 성 

소수자의 인권, 혐오, 젠더 폭력이 지난 3~4년 이전부터 의미있게 가시화되고 있다는 

[그림 2-1] 연구재단 ‘성평등’ 관련 KCI 문헌의 키워드 네트워크(2015년~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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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이 역시 젠더 연구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는 것이라 그 자체 새로운 이슈로 볼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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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거시환경변화와�성평등의� 미래

1  인구구조의 변화와 젠더관계의 재편

가. 저출산 시대, 변화하는 가족

1) 저출산 추이와 전망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4,943만명으로 예상된

다. 고령화·저출산이 이어지면서 2031년 5,29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1년 이후부터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상태

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7년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6명

까지 하락한 후 2040년 1.27명 수준(중위 추계)에 도달한 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2]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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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는 지난 20년 사이에 절반 이상 감소했는데, 2000년 64만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19년 30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저출산의 경향은 평균 출산 연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연령

별 출산율을 보면, 20대 출산율은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30대 역

시 2017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통계청, 2019)

[그림 2-3] 합계출산율 전망(2001년~2060년)

(단위: 명, 세)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동태조사 각 년도. 

[그림 2-4] 출생아 수 및 모의 평균 출산 연령(200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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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변화하는 생애기획의 산물로서 저출산 

저출산과 출산 연령의 증가 경향성은 다소 분명하게 여성들의 생애주기 및 전망의 변

화를 가리킨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 향상되고 노동 시장 참여율의 증가 

등과 함께 전통적 가족 가치관과 관련된 요인은 약화되고 있지만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서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 가정 내 전통적인 성역할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일 가족 

생활 양립의 어려움 등이 한국의 출산율 하락의 배경으로 지적되어 왔다(손승영, 2006; 

배은경, 2010; 이순미, 2016). 특히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여성의 돌봄에서의 부담 및 

가족에서의 성불평등과 자녀의 교육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한국사회에 작용하는 

경쟁심리와 과잉과시의 사회적 압력 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된다(손승영, 

2005; 황정미, 2005; 신윤정, 2020). 

이 같이 저출산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동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원인은 성차별적인 가족 문화 및 노동시장이다. 우선 한국의 이성애 

결혼 가족을 전제로 하는 출산 관점과 이에 따른 저출산 정책은 출산이라는 행위가 여

성만의 책임이거나 결정임이 전제된다. 출산 및 양육이 부부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사

안이라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면서(신경아, 2010) 가족 내 전통적 성역할은 쉽게 

바뀌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교육 및 경제활동은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여성 노동시장

의 M자 곡선은 2000년대 들어 완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출산과 양육을 위

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의 수가 점차 적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0년대 한국

의 20~30대 여성들은 부인, 아내 등의 가족 돌봄의 전담자로서가 아니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고자 하는 것으로 변화했다(배은경, 2010).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평생 취업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여성들의 삶 

속에서 결혼, 출산, 양육 외에 더 중요한 것으로서 직업 전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것

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직 성불평등한 노동 시장에서 결혼과 임신은 경력단절로 이어지

는 경로로 이해되면서 청년세대일수록 결혼이나 출산을 늦추거나 아예 계획하지 않는 

경향성이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마경희 외, 2019). 이에 따라 저출산 경향성은 여성들

의 근대적 성별 규범과 가족의 가부장성에 대한 거부로 읽혀지기도 한다(황정미, 2005; 

배은경, 2010; 김혜경, 2013; 이순미, 2016). 



성평등의 미래와 정책대응

26   

3) 보편혼의 쇠퇴와 가족의 다양화

저출산 경향성은 또한 이성애 결혼이라는 보편혼의 쇠퇴 경향성이자 가족형태의 다

양화 경향성이기도 하다. 우선 한국의 조혼인율(천명당 혼인인구)은 2000년 7.0명에서 

2019년 4.7명으로 감소했으며 혼인 연령은 2000년 남성 29.3세, 여성 26.5세에서 

2019년 각각 33.4세, 30.6세로 증가했다. 또한 25세~39세 남녀의 미혼율은 증가 추

세에 있다5). 이같은 추세는 향후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사회조사에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20대 전체의 비율은 35%였다. 미혼 남성 

전체의 비율은 40%로 그나마 높은 편이었으나 미혼 여성 전체의 비율은 22%에 그쳤

다.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역시 통계청 지난 2018년 

69.6%에서 68.0%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통계청, 2020)

(단위: 세)

[그림 2-5] 조혼인율 및 혼인연령(2000, 2019)

5) 25~29세 남성 미혼율 2000년 70.1% → 2015년 90%, 같은 기간 여성은 39.7% → 77.3%로 증가, 35~39세의 경우 200
0년 남성 10.3% → 2015년 33.0%, 여성 4.1%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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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그림 2-6] 남녀 미혼율(2000, 2015)

이 같은 추세들이 보여주듯 지난 30년간 가족형태는 세대수나 규모 면에서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근대적 생애문법으로부터 벗어나 1인 가구를 비롯, 무자녀 가족, 

이혼과 재혼의 복합가족, 비혼동거, 혼외 출산, 국제결혼 등의 ‘가족 유연성’이 증가하

고 있는 것이다(이재경, 2015). 이 같은 가족 유연성의 증가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

화로 인한 시장과 가족의 통합,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학적 변화와 가족

주기의 변화,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가치관의 확산이라는 ‘삼중의 혁명’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Skolnick & Skolnick, 2007:7-9, 재인용 이순미, 2016).

 미래세대가 결혼 및 가족 구성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는 성별 차이가 존재

한다. 남성의 경우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이라면 여성은 자신들이 가진 개방적이고 평등

지향적인 가족의식에 부합하는 가족을 구성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

족주의가 바뀔 가능성을 낮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과 가족을 멀리하는 경향이 강하

게 되는 것이다(이순미, 2016). 한국사회의 혼인과 출산의 깊은 연결고리, 이성애 결혼

제도 중심의 제도 및 정책 등이 잔존하는 한 저출산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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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 가족 시나리오

저출산의 지속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라는 미래 가족의 변화는 젠더관계에 다양한 변

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2025년 미국 가족 시나리오를 전망하

는데 여성의 재생산권리, 동성혼, 성역할 등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는 가족 가치를 미래 

가족 시나리오 구성에서 중요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Bertram u.a(2006);  

Buhrkart(2007), 장혜경 외, 2012 재인용). 미국 가족 시나리오는 특히 여성주의 관점

에서 미래의 젠더와 결혼, 재생산, 아동기, 부모 역할과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이에 따

르면 배우자 간의 일시적 관계와 동등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특징으로 하는 일시적 파트

너십(Mr. & Mrs. Right Now), 남녀간의 계약과 입증된 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혼인, 

재생산, 자녀 양육을 함께 할 파트너십이 결정되는 혼인 시장(The Marriage 

Marketplace), 중매혼, 일부다처제가 여성의 자율성 위협, 가족생계를 확대가족이 책

임지는 21세기 ‘월튼네 사람들’(The New WALTONS for the 21st Century), 그리

고 여성들은 재생산의 자유, 경제활동 참여, 이혼에 대한 권리를 위협받는 명시적 가부

장제 사회인 위기의 주부들(Desperate Housewives)이라는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Montgomery, 2007: 377-387, 장혜경, 2012 재인용). 

미국의 미래 가족 시나리오는 가족 및 성역할에 관한 동시대 변화한 인식을 토대로 

근대적 가족구성의 조건들이 향후 상당 부분 변화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

히 이성애에 기반 한, 평생 함께 살 것이 전제되는 결혼제도 자체에 관한 급격한 변화

의 전망을 제시한다. 더 이상 결혼은 이성애 관계 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리라는 전망은 

향후 사람들이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있어 동성혼이나 일시적 부부 관계 등의 증

가를 통해 친밀성의 변동을 가리키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양육 등

의 책임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결혼이 도구화 될 우려도 제시한다. 이의 경우 여

성들의 자율성이 오히려 위협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역시 미국의 미래 가족 시나리오에서와 같이 여성주의 관점에서 4개의 

시나리오가 작성되었다. 4개의 미래 가족 시나리오는, ‘여성=돌봄자’라는 전통적 성별 

노동 분업이 사라진 ‘평등 가족’, 가족 내 전통적 성별 노동 분업이 강화되는 ‘가족 내 

가부장적 관계 부활’, 취업 시장 뿐 아니라 가족 내 남녀역할 관계가 변화되는 ‘남성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 성별 차이 뿐 아니라 계급 계층 차원을 더한 가족생활의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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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망하는 ‘가족생활의 양극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Bertram u.a, 2006;  

Buhrkart, 2007, 재인용, 장혜경, 2012).

이 같은 독일의 시나리오는 성별 관계가 미래 가족의 모습을 전망하는데 핵심적인 요

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가족의 미래를 전망할 때, 단지 가족 내 뿐 아니라 

가족 밖,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전통적인 성역할의 구분을 고려한 가족의 모습과 

이 때의 성별관계를 전망한다. 또한 계층이라는 변수를 더한 시나리오를 추가함으로써 

성평등을 사고 할 때 성별 관계 뿐 아니라 성별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경제적 환경

이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국내 미래 연구에서는 장혜경 외(2012; 2013)는 델파이 조사에 기반하여 돌봄, 불평

등, 가족 가치 등 3개의 시나리오 축을 설정하고 미래 가족의 5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한 

바 있다. ‘개인 가치와 가족생활 경합 시나리오’, ‘가족생활의 양극화 시나리오’, ‘느슨

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 ‘평등사회-불평등 가족 공존 시나리오’, ‘가족부담 극대

화 시나리오’로,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 

조사와 유사하게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가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 가족

부담 극대화’ 시나리오가 가장 거부하는 시나리오로 선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선호하는‘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을 위해 가족 불평등 

완화 정책,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가족 단위 사회보장제도의 개별화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장혜경 외. 2013: 141).

또한 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니지만 정창권 외(2019)의 연구는 미래 일자리

와 관련하여 저출산 지속 현상에 대해 진단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비혼 

출산율은 1.9%로 OECD 평균인 40.3%보다 훨씬 낮으며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가

장 낮다. 이는 한국에서 비혼 출산은 상상하기 힘든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한국 여성의 

비혼율이 OECD 국가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비혼 출산율이 OECD 평균 대비 20

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역으로 사고 할 때, 비혼 출산을 사회가 용인한다면 초저출산 

현상을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정

창권 외, 2019). 즉 장기적으로 결혼 제도에 대한 사회 통념을 변화시켜 결혼제도 밖에

서도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고 관련 정책을 정비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전망들은 가족의 미래가 특히 여성들의 생애주기 및 전망의 변화, 즉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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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의 노동과 친밀성 및 가족 구성에 관한 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리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특히 해외의 가족 시나리오들은 취업 노동에서의 성역할 해체와 함께 가

족 내 돌봄 주체들의 확대 혹은 다양화를 전망하고 있는데, 여성 뿐 아니라 남성, 나아

가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돌붐주체로서의 역할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또한 이성애 혼인 및 혈연 중심의 가족구성이 더 이상 기본 혹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

게 되면서 향후 핵가족 중심의 ‘가족 정상성’은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동성 

부부, 혼인 관계 아닌 생활 동반자,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공동체 등의 다양한 가

족 구성의 사례와 이를 반영한 제도적 보완의 요구들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

은 가족의 미래전망은 저출산의 경향성 또한 성별관계의 성격 및 그 변화의 방향과 함

께 가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나. 고령화와 빈곤·돌봄의 여성화

1) 인구 고령화와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

앞서 살펴본 저출산 추이와 더불어 고령화는 이미 가시화된 미래 사회 변화이다. 

2030년에 가장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은 1인 가구, 노인가구로, 저출산의 경향

성과 함께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추이

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00년 7.2%에서 2017년 13.8%로 약 2배 증가

하여, 2017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707만명)는 13.8%로 0~14세 유소년 인구

(672만명) 13.1%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40년이 되면, 고령 인구(1,722만명)는 

33.9%, 유소년 인구(498만명)는 9.8%로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약 3.5배 많아

지게 된다(통계청, 2019). 



제2장 선행연구 검토

  31

(단위: %)

[그림 2-7] 고령화 추이

고령사회 젠더이슈를 조사한 연구(유재언 외, 2019)에서는 노년기에 여성이 남성보

다 높은 빈곤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고한다. 여성 노인의 65.8%가 소득 영역에서 

기준빈곤선 이하에 놓여 있어 남성 노인보다 9.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여성들

이 생애과정 전반에서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남성만큼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

에 기인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공적 연금과 재산소득을 보유한 비율 역시 남자 가구가 

더 높다. 반대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비율은 여자 가구가 더 높았다(유

재언 외, 2019: 381-382).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은 미래 성평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보인

다. 현재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

지 못해, 남성보다 은퇴시기가 더 일러,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남성에 비해 약 5년 간 짧

다.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이러한 격차가 나타나다 보니 국민연금 가입율과 연금수령에서 

성별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성노인들은 성차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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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이라는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서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돌봄 수요의 증가와 돌봄의 여성화

 점차 남성 초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수명 증가로 향후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및 남성 초고령자 비율

은 증가할 전망인데,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17년 60만명(1.2%)에서 2024년에는 

100만명이 넘고, 2040년 230만명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13.0%로 증가할 전망

이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성비는 2017년 34.6명(여자인구 1백명당 남성인구)으

로 여성이 3배 정도 많지만, 생명의료 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사망률 개선에 따라 

2040년에는 57.9명으로 증가(여성이 1.7배)할 것이 전망된다(통계청, 2019).

노년기 돌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유재언 외, 2019 수혜와 미수혜 비율을 모두 여성

노인이 남성 보다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돌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성희롱, 성

추행, 돌봄 수혜 과정에서의 학대 등 비율이 더 높았다. 이 중 아들이나 남편에 의한 노

인학대 발생이 다수였다.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

다 의존 수명이 길어 생을 마감하기까지 돌봄 기간의 문제가 제기된다. 

상기한 바에 따라 향후 의존 수명 성별 격차로 기인한 ‘소외된 여성 노인’이 증가할 

것이며 여성의 생애과정 임신, 출산, 양육으로 경제활동 기간의 축소로 인한 빈곤과 경

력단절로 협소해진 재취업 전망 등으로 여성 노인들이 돌봄노동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유재언 외, 2019: 383).

이 같은 돌봄의 성별화 양상은 미래 성평등에 부정적인 전망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우선 여성 노인들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돌봄을 주로 제공하지만, 정작 자신이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되었을 때는 자식에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정순

둘, 2018). 

현재 가족 내 무급노동 전담자가 주로 여성인 현실을 고려해 보면, 20-30년 후에도 

이 같은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예컨대 한국의 60세 이상 기혼 부부

의 무급노동 젠더 불평등 실태와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무급 돌봄노동의 성별 

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4배 이상의 시간을 가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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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2배 가까운 시간을 돌봄 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률에서도 큰 성

별 격차가 나타났는데 전체 부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의 기여는 20% 미만이며 돌봄 

노동은 그보다는 조금 낮지만 34%에 불과했다(안미영, 2017). 

2030년 가족의 미래 전망에서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첫째, 부양

과 돌봄에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분리 강화, 둘째, 가족관계 측면에서의 세대 간 친

밀성 증가를 제시하기도 한다.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 가구 및 독거 노인 가구가 빠르

게 증가하는6) 가족의 변화는 노인 돌봄에서 가족 등 비공식 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가족의 당연한 의무로 간주되어 온 노부모 돌봄에 대한 가족의 

역할이 축소될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환경전망에 기초할 때, 2030년 미래에는 가족의 

노인 돌봄 의무를 최소화하는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즉 노인 돌봄은 가

족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2030

년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돌봄 이슈는 기능 장애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

하는 노인을 위한 일상생활 돌봄 지원 이슈, 노인 돌봄 자원의 부족에 따른 돌봄 자원 

다원화 이슈, 국가 주도적인 돌봄서비스 전달 방식의 재구성 이슈 등이 제기된다(장혜

경 외, 2013).

특히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높아짐에 따라 저임금 돌봄 노동을 여성 노인이 떠안는 

현실은 물질적 실천과 사회 문화적 이데올로기, 문화적 규범과 같은 억압들의 결합으로 

기인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김주현, 2016), 여성 노인의 젠더 불평등을 생애과정 관점

으로 살피고 생애과정 관점을 적용한 정책적 개입이 있어야 한다.(김주현, 2016, 유재

언 외, 2019: 385 재인용).

3) 고령자 관계 단절 문제와 성역할

고령 사회 연구자들은 1인 가구 증가, 가족 내 친밀성 및 돌봄 형태의 변화 등과 맞

물려 독거노인 증가 및 노인의 관계 단절, 고독, 이로 인한 높은 자살률의 문제 역시 중

요하게 제기하고 있다(엄태완, 2007; 허소영, 2009; 원미라, 2013; 석희정, 2014; 석

6) 2030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통계청, 2013). 고령자가 가구주인 고령가구
의 비율은 2013년 19.5%에서 2030년 35.4%가 될 것이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가구는 2013년 현재 6.
9%에서 2030년 13.0%가 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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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은, 장은진, 2016).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 축소 및 역할 상실

로 인한 외로움과 소외감 등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다. 이들은 부부가구 

노인이나 자녀동거가구 노인에 비해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기회가 적고, 사회적지

지망의 위축으로 인해 취약한 사회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악화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될 확률도 높다(원미라, 2013, 석희정, 재인용). 

홀로 사는 노인 가운데서도 가족 내에서 친밀한 관계 및 돌봄 영역에서의 경험 및 기

여가 거의 없는 남성 노인의 경우 관계단절 및 고독, 돌봄 공백 등과 같은 문제에 더 노

출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족문화 및 가치관은 남성독거노인의 관계단절 및 

고독의 문제와 직결된다(허소영, 2009; 석재은, 작은진, 2016; 석희정, 2014). 가부장

이자 생계부양자로서의 정체성을 내면화한 남성 노인의 경우, 생계부양자 역할의 상실 

및 가족공동체의 균열에 따라 가장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가족과 연락

을 끊고 단절 된 삶을 사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허소영, 2009; 석희정, 

2014). 이 때문에 남성노인은 고령인구 가운데에서도 고독, 돌봄공백의 위험이 더 크

다. 

또한 노인 자살자의 70%가 남성노인이고, 전반적으로 빈곤, 질병, 고독, 역할 상실을 

심각하게 경험하며 다른 연령층보다 자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자살을 시도했

을 때 성공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엄태완, 2007; 허소영, 2009 재인용). 여성

에 비해 남성의 경우 사회구조적으로 형성된 가부장적 남성성의 영향으로 타인에게 도

움을 청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형성의 기회도 거의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파가 극단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는 것이다.

석재은, 장은진(2016)는 독거노인의 성별 간 관계자원의 차이에 주목하여 관계자원

이 노인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성, 연령, 소득수

준,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 기능제한 여부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녀, 친인척, 친구․이
웃․지인, 모든 타인 등의 관계자원이 독거노인 삶의 만족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사회경제적 수준 및 신체․정신건강 수준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 요인 및 

건강 요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는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남성노인에 비해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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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관계자원이 우수하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석재은, 장은진, 2016).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남성 노인들이 남성 생계부양자로서의 성역할을 대신할 대안적

인 정체성을 모색하지 못하는 한 관계자원들 속에서는 환대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주

변화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석희정, 2014). 이에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

도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자원의 개발과 유지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성별 관계자원의 차이를 고려하여, 남성노인의 경우 근로연령기부터 일․가정의 균

형을 강조하여 노년기에 가족 및 비공식 관계자원을 유지, 강화할수 있도록 하는 접근

이 필요할 것이다(석희정, 2014; 석재은, 장은진, 2016).

2  과학기술의 발전과 부상하는 젠더 이슈

가. 과학기술의 젠더 편향

기술과 젠더에 관한 연구자들은 기술을 둘러싼 정치, 교육, 제도적 측면에 관심을 기

울여야 한다고 논의해 왔다. 기술의 젠더 편향성은 기술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누적된 

성차별적 환경의 결과라는 것이다(Cockburn& Ormrod, 1993; Wajcman 2004). 우

선 한국의 경우, 대학의 여성 비율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화학공학, 산업

공학, 산업디자인, 환경공학 등과 같은 몇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학 분야에서 남학

생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공대의 남성화가 지속되고 있다(마은정, 2014; 이효

빈, 이해도, 2017). 이 같은 과학기술의 남성화는 여학생들로 하여금 수학과 과학 공부

를 기피하게 만드는 사회화와 교육 양식을 통해 공학분야와 과학 분야에서 여성 참여를 

배제하는 구조적 장애가 중요한 배경이다. 예컨대 학교 교육과 청소년 문화, 그리고 가

정과 매스미디어 이 모든 것들이 남성성과 기계 및 기술적 적성을 동일시 하는 의미와 

가치체계를 심어준다. 학교에서의 성 정형화, 특히 중, 고등학교 교육에서 여학생과 남

학생들을 서로 다른 과목들로 유도하는 과정, 그리고 성에 따라 분업화된 노동시장과 

교육 간의 연계고리는 생각보다 더 공고하고 제도화 되어있다(Wajcman, 20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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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별 편견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사회적 비

용도 높다. 예컨대 기초 연구에서는 성·젠더에 대한 편견 때문에 세포나 조직, 혹은 동

물 실험에서 수컷과 암컷 표본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의학 분

야에서는 골다공증이 여성 질병이며 남성에게는 흔치 않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남성 골

다공증 환자의 진단 및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 또 도시 설계 시 돌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 비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 구축될 수도 있다(김혜련, 

2010; Schiebinger, 2010; 이효빈, 이해도, 2017).

이 같은 문제는 4차산업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여성들의 

디지털기술 분야의 낮은 진출의 문제 뿐 아니라 인공지능, AI 등의 데이터 및 알고리즘

에서의 젠더 편향, 혹은 타자와 맺는 관계(성적 관계를 포함한)의 형식 및 의미 등에서

의 성불평등성 등이 언급된다. 예를 들어 법률 로봇이나 금융에이전트의 경우는 남성으

로, 마케팅이나 리서치, 쇼핑 및 패션, 데이트 프로그램 에이전트는 여성으로 젠더화된

다(Kelshaw, 2016). 무성적 혹은 중립적 성으로 간주되는 인공지능, 로봇 기술에 있어

서도, 전통적 성역할이 완전히 사라지기 보다 오히려 전통적 방식으로 재현되고 재생산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기술 역시도 역사적, 문화적 구성물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에서도 젠더 문제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에 4차 산업사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에 개입하지 않고는 성평등의 달성은 

물론 젠더관계를 변형시킬 수 없다(Cockburn, Cynthia & Ormrod, Susan, 1993; 

Wajcman 2007). 곧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 시대 기술에서의 성격차를 해소하기 위

해서는 기술을 둘러싼 차별적 젠더 문화와 ‘자유롭지 못한 시간’과 연령의 문제에 집중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성별 평등을 성취하기 위한 출발점은 기

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강이수, 2018)

나. 생명공학기술과 인간 및 성별 범주의 재편

1)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

생명공학은 식물육종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생명공학과 유전자 조작을 중심으로 하는 

신생명공학으로 구분된다. 현대의 신생명공학은 생물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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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기술(유전자공학), 세포융합기술(세포공학), 세포대량배양기술(세포배양공

학), 그리고 바이오리액터기술(효소공학) 등의 핵심기술을 이용한다(이상수, 2019). 즉 

생명공학기술은 분자생물학 기술로 원하는 유전자 형질을 분리하여 다른 생명체에 주

입함으로써 쉽고 빠르게 원하는 형질을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각

종 제약, 백신, 생체연료, 작물 등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산업에 생명체의 특성이 활용되고 있다(김종미, 박혜림, 2020).  

특히 생명과학 및 유전학 기술의 발달은 생명현상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해주거

나 생명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가고 있다. 가령 인공수정 등의 

보조생식술, 태아의 장애 및 유전 병 검사, 인공 임신 중절, 뇌사와 장기이식, 연명의료

기술 등은 인간 생명 과정에 기술을 통한 인위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며, 이미 상당부

분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송윤진, 2018). 

생명공학분야에서 향후 수십 년간 직면할 과제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서 밝혀진 염

기서열(유전형질을 구성하는 염기의 서열)들이 어떤 유전자인지, 즉 유전자의 각 부위

가 어떤 단백질을 만들고 어떤 부위가 어떤 형태의 조절기능을 담당하는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연구자들은 전망한다. 염기서열이 밝혀지면 암, 유전병의 근원적 예

방·치료·관리가 가능해지고 유전자 치료법과 각종 질병의 치료제 등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성공을 거둔 생물의 복제 기술을 통해 인간 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stem cell)를 심장, 간 등의 장기복구에 이용 할 수도 있다. 물론 동물을 통해 생산한 

장기들이 사람한테 조직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의 장기이식 역시 곧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이상수, 2019).

생명공학의 발달은 유전병 및 불치병 극복을 위한 의학적 효용성 측면과 함께 윤리

적, 종교적, 그리고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송윤진, 2018; 이상수, 

2019). 가장 크게 대두되는 윤리적 문제는 배아연구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훼손이다. 

또한 유전정보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과 프라이버시 침해, 유전정보의 산업화, 우생학적 

차별 가능성 역시 문제로 제기된다. 유전자 정보로 개인의 질병, 성향, 수명까지 예측 

가능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사회윤리적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들은 바이오 안전성7)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이상

7) 유전자 변형생물체가 가져올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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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은 또한 장차 미래 인간 존재 및 정의 자체에 관한 새로운 윤리

적, 철학적 문제와 함께 젠더 범주 및 젠더 관계의 변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강화된 

인간을 가능케 하는 인간 향상 기술은 전통적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생명 탄생의 과정 

등에서의 혁명적 변화에서부터 웨어러블 로봇, 뇌-기계 인터페이스나 유전자 편집 등을 

통한 트랜스휴머니즘에 이르기까지 미래 다가올 급진적 상황에 관한 논의들이 존재한

다. 

인간 향상 기술은 인간 범주 자체에 대한 더 근본적이고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

로 전망된다. 손상된 장기나 신체 복구, 난치병 치료, 항노화, 연명의료 기술의 발전이 

그것이다. 이 같은 기술은 단순히 인간의 보다 나은 삶, 질병 고통의 해소 등에 대한 기

대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 자체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킬 가능성의 긍정, 즉 공학적, 생물

학적 조작을 통해 인간 신체가 기술과 융합하여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 선 새로운 

인류의 출현을 지지하는 트랜스휴머니즘 논의로 발전하고 있다(박성원 외, 2016). 트랜

스휴머니즘은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노화나 장애, 질병을 극복하고, 지능을 획기적으로 

발달시키며, 수명을 연장하여 장수하는 인류를 전망한다. 

반면, 트랜스휴머니즘이 낙관하는 미래 인간 향상에 관한 비관적 논의도 존재한다. 

미래 인간 향상은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기술의 남용으로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파괴 같

은 중대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인류의 종말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유한 사람이 트랜스휴먼기술을 활용하여 증강된 신체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일반인

과 경쟁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는 물론, 인간이 신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생명

이나 자연에 내재된 신성한 가치를 파괴할 것이며 인간 자유의 조건을 위협, 인간의 존

엄성을 포함한 다양한 인격적 가치를 훼손 할 수 있다는 것이다(신상규, 2013).

2) 포스트휴머니즘과 이원론적 범주의 재구성

미래 인간상에 관한 트랜스휴머니즘 논의는 실상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보다 오래된 

논의의 일부이다. 포스트휴먼은 각종 테크놀로지에 의해 신체적으로 향상되고 강화된 

인간으로도 이해되지만 더 포괄적으로는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기술이 변화시킨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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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 인간을 통칭한다(Halberstam, Ira 

Livingston, 1995). 그리고 포스트휴머니즘은 과학기술발전으로 인한 환경 및 인식 변

화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기존의 휴머니즘의 핵심 전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수정, 폐

기하려는 시도이다.

포스트휴머니즘의 이론적 배경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비롯하여 페미니즘 이론, 탈식

민주의 담론, 장애학, 동물연구, 사이보그 이론 등과 같은 차별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이론들은 근대 휴머니즘이나 위계적 ‘인간’ 개념이 어떻게 성별이나 

인종, 민족, 종교 등의 차이를 기반으로 여성, 노예, 인종, 장애인과 같은 ‘다른’ 인간들

을 ‘인간’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노예제, 우생학, 집단학살과 같

은 차별적 행위를 지속, 정당화했는지에 대해 밝힌 바 있다(신상규, 2020).

포스트휴먼에 대한 논의 및 관련 미래 전망의 핵심에는 젠더 범주에 대한 급진적 사

고가 존재한다. 그 대표적 연구자인 도나 해러웨이는 여성과 기술의 관계가 디지털 시

대에 더욱 밀착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기술생명권력(technobiopower)과 여성의 몸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21세기의 과학기술과 신자유주의로 언급되는 자

본주의의 상황에서 근대적 구조에서 해석되었던 인종, 성별, 계층의 범주가 새롭게 구

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지언, 2012). 해러웨이는 <사이보그 선언문>에서 사이보그를 

“단순히 생물학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의 복합체, 즉 기계-인간만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

니라 자연-문화, 주체-객체, 동물-인간, 인간-기계, 기계-유기체, 구성됨-태어남 등의 

계몽주의적 경계를 교란하며 다원성과 잡종성, 혼종성을 도입하는 존재(해러웨이, 

2002, 박선희, 2019 재인용)”로 정의한다. 해러웨이의 포스트휴먼에 대한 이 같은 이

해는 인간 및 젠더 범주는 구별,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 

미래, 생명기술이나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의 기계화,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기계의 인간화 현상에서8) 인간 신경계와 기계의 연결과 같은 기술은 인간을 

점점 더 사이보그적인 존재로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은 점차 인간으로부터 독

립하여 자율적으로 추론, 판단, 선택을 수행하는 인공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첨단 과

학기술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인간-생명-기계의 본성을 재존재화(reontologize)하고 디

8) 예컨대 유전자 조작, 줄기세포나 인공장기와 같은 생명기술, 로봇 팔다리나 외골격(엑스스켈레톤)과 같은 인공보철(프로스테
시스), 두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Computer Interfac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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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물리-생물 사이의 경계를 해체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의 경계를 재정의함으

로써 인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위계를 해체하는 동시에 인간과 인간 뿐 아니라 인간

과 비인간-존재 사이의 조화로운 공생을 모색하려고 시도한다(신상규, 2020)

포스트휴머니즘의 낙관적 미래구상에도 불구하고 발전하는 과학기술 안에 여전히 젠

더의 문제는 지속될 것이며, 사회 안에서 소모되는 여성성이 발견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여성의 젠더 이분법의 구도는 로봇이나 다른 생명형태로서의 동반종들에게도 이

어지면서 여성과 로봇, 여타의 동반종들을 타자로 머물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박선희, 

2019). 

3) 보조생식술의 발전과 여성의 재생산 권리

일반적으로 불임 부부를 위한 치료로서 인공수정(artificia insemination)이나 체외

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기술로 이해되는 재생산 기술 발전은 여성과 어머니

의 연결고리, 모성, 가족구성 등에 있어 젠더관계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

란 유도, 난자 채취, 배아 생성, 배아 이식 등의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보조생식술

과 함께 생식세포 및 배아의 냉동과 해동, 그리고 배아에 대한 유전자 진단 등을 중심

으로 생명의료과학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과거 자연의 섭리로만 여겨졌던 임신ㆍ출

산이 인간의 의지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로 바뀌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매년 20만 명의 사람들이 난임 진단을 받고 있으며, 체외수정(IVF, 

in vitro fertilization)을 비롯한 보조생식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은 난임 시술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체외수정은 2005년

도 한 해 21,154건이 이루어졌는데, 이 숫자는 2016년 80,068건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김선혜, 2019). 또한 이미 2000년대 임신ㆍ출산을 위해 생명의료과학기술을 

이용함에 있어 부모가 되고자 하는 자와의 합의에 의해 생식세포를 기증하는 자가 개입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김은애, 2008). 

이처럼 불임 해결을 위한 기술로 시작, 이해되어 온 보조생식술은 오늘날 재생산 능

력의 핵심으로 난자를 여성의 몸으로부터 분리해내어 개체화하였다. 또한 배란, 수정, 

착상, 분만 등의 과정이 한 여성의 몸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일 필요가 없도록 



제2장 선행연구 검토

  41

만들어 난자 공여, 배아 공여, 대리모 등의 선택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로써 체외인공수

정술(IVR)은 이성애적 성적 결합 없이 임신을 가능케 만들었을 뿐 아니라 다른 여성으

로부터 기증된 난자를 통해서도 임신이 가능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생식을 가능

하게 하였다.

 이러한 기술의 활용은 여성을 그 직접적 대상으로 하며 그 영향에 있어서도 여성의 

생물학적･사회적 현실을 뒤흔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정인경, 2015). 피임 및 낙태라

는 출산력의 인위적인 조절이 사회의 인구 수준이나 재생산 기술의 발전이 야기하는 변

화는 크다. 특히 최근 재생산 기술의 발전은 인공 임신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 나아

가 그것이 유전적 조작을 통한 ‘생물학적 제작’을 현실화 할 핵심 기술이라는 점은 추후 

여성의 삶은 물론 가족, 인구변화 등에 미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애적 성적 결합이라는 전통적 생식의 기본 전제가 흔들리면서 미래에는 이성간

의 성관계 출산이 아닌 동성 커플, 비혼 남녀, 고령 출산, 남성 자궁 이식 등의 가능성

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법적 부모 판별 기준, 다태아 시험관 아

기 출산, 유전자 맞춤형 아기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쟁점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같은 재생산기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보조생식술이 재생산의 주

체인 여성의 몸과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우선, 여성의 건강이라는 측

면에서 재생산기술과 여성의 관계를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재생산 기술에 대

한 비판론으로도 이해되는데, 생명의료과학기술의 이용이 오히려 여성의 모성을 해체하

고 무력화시키고, 여성의 몸을 적극적으로 지배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강요하는 가부장

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보조생식술은 불임을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임신과 출산의 재생산 

기능을 여성에게 회복시켜준다는 논리를 가진다. 또한 불임의 경우 그 원인이 여성에게

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인 차원에서의 불임 검사 및 시술 등은 여성들

에게 집중되어 있다(조영미, 2006). 이는 암묵적으로 불임여성에 대한 기술의 이용을 

강요하고 여성의 출산을 강요 및 자연화 하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여성에게 

재생산능력 및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 내지 주체성을 부여하기보다는 단지 이를 제공

하는 도구적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점, 경제력을 비롯한 사회적 조건들에 의해 여성들을 

분열시키는 상태를 발생시킨다는 점, 궁극적으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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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송윤진, 2018)

반면,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피임과 임신중단을 통해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들어 과학기술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보조생식술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어머

니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자유와 평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는 것

이다. 같은 맥락에서 결혼 및 이성애 관계 외에서의 생물학적 가족 형성의 가능성이 향

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재생산이 자연과 인공의 경계에서 재생산의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혼여성, 게이레즈비언 커플, 트랜스젠더에게도 

생물학적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것이다(머브 엠리 외, 2019). 

다. 디지털 기술 기반 젠더 폭력

기술사회에서의 젠더 폭력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디지털

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80년대 MMORPG게임 내 캐릭터 간 

이루어진 성희롱, 성추행을 둘러싼 논쟁에서부터 90년대 PC 통신 및 인터넷 연결을 통

해 만들어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차별, 혐오적 발언, 스토킹, 그리고 2000년대 휴대폰

에 카메라가 장착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 사회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불법촬영은 

2010년대 들어 스마트폰과 1인 미디어 대중화로 디지털 시대 젠더 폭력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디지털 기반 젠더 폭력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비대면 관계에서도 충분히 일어난다

는 점이다. 비대면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이 일상화되면서 블로그, SNS 등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하여 시간, 장소의 한계를 넘어선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발

달하고 있다. 개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항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고 보

다 많이 교제하며 많은 정보를 획득한다. 기존에 로컬, 즉 지역, 국가, 연령 등에 국한

된 인간관계를 넘어서 무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서 폭력 경험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 젠더폭력 양상

이 얼마나 복잡하며, 매우 다양한 기술적 요소와 이를 활용하는 다수의 가해자가 존재

함을 확인한 바 있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강간) 등 여성이 대상이 되는 강력범죄는 1994년 7,0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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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18년 29,313건으로 증가해 왔으며 여성 피해자 비율은 1994년 69.4%에서 

2018년 83.1%로 증가했다. 젠더폭력 양상에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죄 신고 건수인데, 이는 2009년 834건에서 2018년 6,085건으로 지난 10년

간 7.3배 증가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은 85.3%에 달한다(대검찰청, 

2019—레퍼런스 확인).

이 같은 현실에서 여성, 특히 청년 여성(19~34세)의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청년 여성 중 약 70%(69.8%)가 공중화장실 이용시 불안을 느끼며, 

60%는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로 인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절반 이상(53.4%)이 살인, 

폭력, 강간 등 피해에 대한 불안을, 약 46.9%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불안을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성세대 여성(35세~59세)은 이보다는 낮지만, 남성에 비해서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마경희 외, 2019).

젠더폭력 연구자들은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젠더폭력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젠더폭력이 증가할 것을 우려

해 왔다(심영희, 2001; 김은경, 2001; 이민식, 2003; 김한균 2017; 김숙희 외,  2018; 

이나영, 정지혜, 2019). 특히 디지털 성폭력은 기술사회 젠더폭력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

여준다. D.S.O(2017)에 따르면 디지털 성폭력 개념은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 가능성, 온

라인과 오프라인 경계를 넘나드는 관계성, 개인에 관계되지 않는다는 집단성을 포괄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 유형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제시 또는 전

시・상영하는 유포형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행위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

조・유포・수입・수출하는 제작형, 디지털 성폭력 행위의 게시물에 댓글, 연락 등으로 

동조・참여하는 등 가담하는 참여형, 강간 촬영물을 소지・매입·시청하는 소비형”으로 

분류된다.

디지털 기술은 범행기회에 대한 접근과 가담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흉포성

을 가중시키며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은닉하는데 동원되고 있다. 김한균(2020)은 

디지털 성폭력에 있어 디지털 성범죄와 범죄피해의 기술매개적 특성과 젠더기반 폭력적 

특성을 인지할 필요를 제기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구조적 본질은 여성혐오와 아동·청소

년 성학대, 성착취 산업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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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회 젠더기반 폭력 특성의 기술 매개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딥

페이크와 여성성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알고리즘 디자인이의 사례가 있다. 중국의 한 

프로그래머가 안면인식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포르노비디오 속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

는 알고리즘을 발표하였다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고 프로그램을 폐기한 것이

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인 ‘Deepfake’를 이용하여 기존의 포르노 동영상에 여성 연예

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경우도 인공지능이 여성성 착취에 의도적으로 이용되

는 사례이다. Deepfake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GANs)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동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덧씌워 마치 

사람의 실제 동영상인 것처럼 가짜 동영상을 만든다. 

이 기술은 학습, 뉴스 등 긍정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나, 합성 포르노나 가짜

뉴스 등에 악용될 소지도 크다. 특히 Deepfake를 이용한 포르노 동영상 합성 피해자

의 25%가 한국 여성 연예인이라고 한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악용도 빈 

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합성 동영상의 진위를 판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단 유포되고 나면 사후적으로 강한 처벌을 하더라도 이

미 피해자에게 가해진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다(한애라, 2019). 따라서 기술사회 젠더폭

력은 기술의 기획, 개발 단계에서부터 젠더관점의 개입이 필요하며, 기술 사용에 있어 

플랫폼 규제 등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적극적 제도 개입이 필요하다(송봉규, 2020;). 

또한 최근 한국에서 ‘리얼돌’ 이슈에서 제기되었던 바와 같이 섹스 로봇 등의 문제는 

미래 기술사회 섹슈얼리티 실천의 문제 뿐 아니라 여성이라는 상징성을 유지한 비인간

에 대한 무차별적 성애화, 그리고 젠더관계에 대한 효과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비

인간이 매개되면서 젠더폭력의 양상, 성격은 보다 복합적이고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

다. 지능형 자율 반려로봇(Smart Companion Robots)으로 분류되는 섹스로봇은 인

간과 유사한 외관과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피부 온도, 언어 사용 등이 요구되며, 기능상

으로는 얼굴인식, 의사소통, 최소한의 논의나 의사표현, 적절한 리액션(반응), 학습을 

통한 사용자와의 교감 강화, 다방면의 대화 등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성행위를 위한 

피부 인식이나 교감, 쾌감 또는 성적 취향에 대한 세부 의사 표현 등도 가능할 것이 요

구된다. 외형적으로 인간과 닮았으나, 주인인 인간에게 반항하지 못하는 인공물인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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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과의 성행위로 인하여 다른 인간을 대할 때 유사 행위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려로봇(섹스로봇)은 다른 로봇에 비해 정서를 교감하고 상대와 친밀한 교

제를 추구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순종적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반려로봇에 익

숙한 인간이 성적 대상을 쉽게 도구로 인식하게 되어 다른 인간을 상대할 때에도 비인

격적 행위(강압적, 폭력적 행위 등)가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김수정, 2020; 

백수원, 2020;). 

3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

가. 기술변화와 고용 전망

자동화, 초융합, 초연결,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소위 4차 산업 구조로의 재편은 직

업 구조는 물론 노동환경 전반, 노동 시간과 장소, 고용계약 및 노동규범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그 영향은 직군별, 산업별, 성별로 다양할 것이다. 

향후 예상되는 대표적인 고용 트렌드는, 첫째, 로봇의 도입과 스마트 공장 확산을 통

한 제조업의 노동환경 변화, 둘째,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온디맨드 경제, 긱 이코노미

(Gig Economy)의 확산과 이를 통한 프로젝트 기반 고용, 단기 계약, 파트 타임 노동

의 불안정 노동 증가, 넷째,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 작업 환경 확산에 따른 유연근무와 

원격근무의 확대 및 기술수준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다. 이 같은 고용 트렌드에

서는 저임금 단순 노무직을 중심으로 한 취업 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며 기존의 고용 관

계 형태를 벗어난 고용자와 노동자 간의 모호한 관계가 증가할 것이며, 프리랜서 마켓

이 커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슈밥, 2016, 강이수, 2018 재인용).

나. 자동화와 여성 일자리 감소

4차 산업혁명과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은 저성장의 고착화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논의되고 있지만 여성 노동 전망에 있어서는 그리 밝지 않다. 세계경제포럼의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The Future of Jobs)에 따르면, 2015~2020년 사이 여성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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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비중이 높은 사무, 행정직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성별 격차가 큰 제조업 및 생산

직의 일부까지 여성의 일자리 손실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WEF, 2018). 독일의 연방노

동사회부의 보고서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남성보다 여성 일자리가 더 많이 감소할 

것이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기술 산업에서 여성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독일 연방노동사회부, 2016). 

 Zhou et al(2018)는 4차 산업혁명 이후 중국 노동 시장 변화의 성별 영향력을 전

망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직종별 자동화 확률을 산정하여 자동화가 중국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자동화의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더 직업을 잃기 쉬

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여성, 고령, 저학력일수록 고용률은 낮아지고 근로시간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는 여성이 

이미 노동 시장에서 승진, 임금 및 취업기회 등에서 차별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동

화가 진행될 경우 남성에 비해 먼저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이다(Zhou et al, 2018: 이

다혜, 2019 재인용).

한국의 상황 역시 세계적 전망과 다르지 않다. 2030년까지 기술발전, 자동화 등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대체는 18.5% 수준(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으로 예상되는데, 자동

화 등으로 대체가 예상되는 대표적 직군은 매장판매직, 운송·운전 관련직,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가사·음식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등으로(노대

명, 2020a), 여성 종사자 비율 높은 직군이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 시

장에서는 성별 직종 분리 현상이 지속되어 왔고, 2025년까지 이 같은 현상이 유지된다

면 미래 여성들의 직업은 남성에 비해 상당히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오은진 외, 

2020)). 

다. 새로운 직업군에서의 성별 분리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 일자리가 감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직업군이 형성되고 있으나, 

이 영역에서도 성별 분리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여성은 마케팅, 영업 및 제품 개발 영

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인공지능, 로봇 공학 및 유전 공학과 같은 새로운 

기술 개발 영역은 남성이 지배적이다. 이에 4차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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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으면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어려워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새로운 기술 개발 

분야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없다면, 노동 분야에서 

미래의 성별 격차 해소는 더디게 진행 될 것이라고 본다((Crotti, Ratcheva, & 

Zahidi, 2020).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 ‘2020년 세계 성 격차’는 클라우딩 컴퓨터와 공학, 데

이터와 인공지능(AI) 등 유망 직업군에서 여성은 각각 12%, 15%, 26%를 차지하고 있

음을 보고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와 공학, 데이터, AI와 같이 4차산업 유망 직업군

에서 여성이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여성들이 4차산업혁명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수학(Mathematics) 등 스템

(STEM) 분야 전공을 독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Crotti, Ratcheva, & Zahidi, 2020).

디지털 기술변동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숙련의 

보유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고급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만, 동시에 중급 수준의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일자리의 감소 가능성이 높아져 고용 양

극화 또는 임금 양극화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

서 여성 비율은 저조하며, 최근에는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컴퓨

터 과학 분야에서 여성의 비율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Swan M, 2017, 강이수, 2018 

재인용)

특히 ICT 분야에서는 기술적 지식을 갖춘 여성이라고 해도 경력 단절과 단절 이후 

재진입이 어려워 L자형 취업유형이 나타난다는 분석이 있다. Griffiths & 

Moore(2010)의 영국 IT 기업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년간 이 부문에서 여성들이 증가

하기 보다 지속적으로 ICT 부문을 떠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초직업

군인 ICT 분야에서 여성들은 다소 적대적인, 소외된 노동 환경에 있으며, 장시간 노동

과 연령차별 등의 문제로 ICT 부문에 진입했다가도 결과적으로 사라지는 인력이라는 

것이다.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 분야에서 이 같은 현상은 공통적으로 나

타나며 기술 부문에서 여성 인력을 ‘새는 파이프’(the leaky pipeline)로 지칭할 정도

이다(Blickenstaff, 2005).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여성과학기술개발인력은 19.4%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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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9). 과학공학계열 전공 여성의 취업 유형에 

대한 연구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는 여성노동의 M자 곡선과 달리 

경력단절을 겪으며 떨어진 경제활동 참가율이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L자

형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김지형·김효민, 2016). 

이는 여성들은 그동안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무위계의 낮은 수준 에 머물러 있

으며, 이 부문은 여전히 남성 지배적인 분야임을 보여준다. 지난 수십 년간 디지털 기술

변동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아직도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격

차와 성별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강이수, 2018).

라. 플랫폼 노동의 확대와 성별 분업의 고착화

여성 다수 직군의 자동화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여성 노동 문제는 긱 경제의 확대이

다. 긱 경제(Gig-economy)의 확대와 디지털 플랫폼 기반 노동, 유연근무제 등이 확대

됨으로써 전통적 성역할이 더욱 고착화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강이수, 2018). 긱 

경제는 필요한 인력을 그 때 그 때 잠깐씩 활용하는 고용형태이며, 플랫폼들은 거래약

관이나 평가제도를 통하여 정규 자영업자들의 권한을 통제하게 된다(독일 연방노동사회

부, 2016:53). 이렇게 고용된 서비스제공자들은 일의 양이 불규칙하여 임금수준을 안

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사고나 질병, 실업의 상황에 놓이는 등 고위험

에 노출되게 된다. 이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혹은 노동자에게로 위험성을 전이

하는 새로운 불안정 고용형태라 할 수 있다(독일 연방노동사회부, 2016: 53). 플랫폼 

노동은 적어도 당분간은 전반적으로 저임금 상태에 머무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

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확대는 고용 관계의 모호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유연근무제 형

식을 띠게 되므로 여성과 남성이 스스로 조정하는 근무시간을 다르게 활용함으로써 전

통적 성 역할을 더 고착화하게 될 수도 있다(독일 연방노동사회부, 2016: 70). 일하는 

방식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일터와 집, 근로시간과 휴식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근로

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 

9) 남성은 정규직 79.5%, 비정규직 20.5%인데 비해, 여성들은 정규직 56.5%, 비정규직 43.4%이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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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오히려 과중한 노동을 수행하게 될 확률이 큰 것이다. 

기술혁신이 여성고용에 관해 미래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기

존에 존재하는 젠더 불평등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측면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예컨대 미국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우버는 기존 택시 운전 기사 보다 

여성 기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10). 이는 단순히 기술혁신에 따른 여성 

노동 기회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성불평등에 의한 결과이다. Hall & Krueger(2016)에 

따르면 우버 여성 운전자의 42%가 가족 돌봄 노동으로 인해 전일제 근로를 하기는 어

렵기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가 용이한 우버라는 플랫폼 노동 시장에 진입한 것이다. 즉, 

플랫폼 노동은 오히려 기존의 가족 내 성역할을 유지하는데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도 한다. 이에 디지털화가 노동 시장에서 성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기술에 의해 전

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법과 제도, 정책적 대응을 취하는지에 달려 있다

(이다혜, 2019).

4  기후변화와 성별화된 재난 취약성

가. 재난의 불평등

환경오염과 이로 인한 기후변화 및 신종 전염병의 확산 등은 이미 닥쳐온 미래이다. 

앞으로도 산업화와 도시화,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온실가스가 증가하여 지구 온난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기후변화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데, 

1912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 평균기온이 0.74℃ 증가하는 동안, 한국의 연평균 기온

은 1.7℃ 증가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대가뭄과 대홍수의 강도와 빈도가 지난 30년간 

세 배 이상 증가했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 한국 기후가 아열대화 

된다면 아열대 외래종 유입으로 농업 생산량 감소 등으로 식량 자원 또한 부족해질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은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이 197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6.8% 증가하

여 세계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국가이다. 이 같은 경향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

10)  미국의 기성 택시업계는 전체 운전기사 중 여성 비율이 8%에 불과한데 우버의 경우는 여성 운전자 비율이 14%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다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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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망되는데 삶의 질 향상 등에 따른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여 에너지 소비가 급격하

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치명적인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

석연료 사용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나갈 것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의 의존도는 당분

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발전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우려는 커질 것이다(인사혁신추진위원회, 2016).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재난의 피해는 주로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의 큰 부담과 고통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수, 태풍, 해일 등의 재난

은 특히 빈곤 여성의 주거, 건강, 안전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 따라

서 기후변화는 여성 노동자, 농어민, 소수 인종 및 원주민등 차별받고 과소대표되는 집

단들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단순히 환경 이슈만이 아니라 사회정

의의 영역과 결합하여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정필, 박진희, 

2010). 

기후변화는 자연재해의 수준을 넘어서 자연재해로 인한 복합재난 위험성 증가, 미세

먼지 및 가습기살균제 등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등 전통적인 환경오염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환경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의 장기화, 인구 감소

와 고령화, 양극화 속에서 기후·환경 리스크의 전이 및 증폭이 우려되며,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정치·사회·경제·환경 여건 변화로 인해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채여라 외, 2017). 

나. 전염병의 확산과 성평등의 후퇴

중국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원자력발전소 사고, 지구온난

화와 기후변화, 메르스(MERS) 및 지카바이러스(Zikavirus) 등과 같은 대규모 전염병 

유행으로 인한 팬데믹(pandemic)과 같은 범국가적인 환경문제가 지속될 것이 전망된

다(인사혁신추진위원회, 2016). 이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공적 돌봄 공백, 미세먼지 등

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일상생활의 유지와 존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

다. 기후변화가 일상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의식주 일상과 돌봄을 더 많이 담당하는 

여성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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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초 발생한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환경문

제가 지속되리라는 어두운 전망을 가지도록 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과 같은 신

조어가 말해주듯 향후 겨울철 독감과 같은 방식으로 변종바이러스의 반복적 출현이 예

상되며 팬데믹으로 인한 돌봄공백, 교육, 노동 등 사회 전반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성별 불평등이 지속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최정인, 전윤정, 2020). 팬데믹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돌봄 공백과 일자리와 같이 생존에 직결된 사안에서 여성들이 더 

위험에 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 3~6월 중 취업자수 감소의 

대부분이 취약 일자리에서 발생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은 저소득, 저학력, 

청년층, 여성, 임시일용·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고 고졸 이하 저학력자가 비필수직, 비재택근무, 고대면접촉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대졸 이상 고학력자에 비해 7~24%포인트 높게 추정된다. 신종 바이러스 감

염위험이 큰 직업군일수록 대체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다(통계청, 2020). 여성 종사

자 비율이 높은 직업군은 대체로 돌봄 및 대면 노동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 대표적

인 직업군 중 하나가 간호사,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로, 

96.5%가 여성이다. 또한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요양보호사, 간병인) 중 84.9%,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사회복지사, 보육 교사 등) 중 85.1%가 여성이며, 이미용·예식 

서비스직 여성종사자 역시 79.9%로 높아, 여성들의 비재택, 고대면접촉 종사자 일자리

에 대거 종사하고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다(통계청 2020).

특히 현재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 종사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전세

계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코로나 감염 비율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1). 이들은 실질적 감염 위험 외에도 환자나 환자 가족으로부터의 폭력 등으

11)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인 2019년 5월 WHO가 발표한 104개국 의료 인력의 성평등 분석에 따르면 여성은 의료 및 사
회 부문에서 70%를 차지하고, 남성과 비교하면 더 적은 여성이 전일제 고용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약 28%의 의료 인
력 성별임금격차가 집계되었다. 직종과 근로시간을 고려했을 때 성별임금격차는 11%p이다(WHO, 2019).  2020년 ILO
에서 발표한 의료 및 사회복지(health and social work) 부문 여성 종사자 비율은 189개국 중 23개국이 81~90%, 60개
국은 71~80%, 37개국은 61~70%, 27개국은 51~60%를 차지했다. UN Women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성별 
코로나19 감염 데이터는 이러한 성별직업분리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스페인에서는 감염된 보건의료 종사자 7,329
명 중 71.8%가 여성 종사자였으며, 미국에서는 보건의료 인력의 코로나19 확진자 9,282명 중 73%가 여성 종사자, 이태
리에서는 감염된 보건의료인 20,797명 중 69%가 여성이었다(ILO, 2020, 심예리, 2020 재인용).. 



성평등의 미래와 정책대응

52   

로 인한 감정 고갈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 보건의료 부문 외에

도 ILO는 일자리 상실과 근로시간 단축 측면에 있어 코로나19 영향에 가장 취약한 고

위험 부문을 지정했는데, 숙박 및 식음료 서비스, 부동산업·비즈니스 및 행정, 제조업, 

도·소매 무역 등 4개 취약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은 총 여성 고용률의 41%를 차지

하여 35%를 차지하는 남성에 비해 팬데믹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4개 취

약 부문이 여성 고용률의 거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여성 고용

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된다(ILO, 2020, 심예리, 2020 재인용).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감염 위험이 높은 대면서비스 직종과 근로자로서의 법

적 지위가 확보되지 않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위기를 야기하였고, 이는 다

수 여성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심예리, 2020). 돌봄 및 

교육서비스 직종이면서 여성 집중도가 높은 가사근로자, 아이돌보미, 방과후학교 강사

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일자리 및 소득 변화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가사근로자, 아

이돌보미, 방과후학교 강사 모두에서 일자리 및 소득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난주, 이선행, 2020). 가사근로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는 대면서비스 기반이면서 비임

금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아이돌보미는 상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

으나, 감염 우려로 서비스를 취소하는 가구가 증가해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

났다. 

팬데믹은 여성의 일자리 및 돌봄 노동에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뿐 아니라 젠더폭력 

증가와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0년 6월 유엔여성기구(UN 

Women)에서 발간한 보고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여성 폭력 근절(Covid-19 

and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이동 제한령을 시행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정폭력이 급증하였다. 코로나19 감염

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봉쇄조치나 재택근무 등 이동의 제한

은 특정 조건의 여성들에게는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도시 봉쇄 이후 가정폭력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 지원 시설과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졌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와 24시간 함께 있어야 하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ILO, 2020, 심예리, 2020 재인용, 김진리, 2020; 최정인, 전

윤정,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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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시 예외적이지 않은데, 가정폭력 상담소 활동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가정폭력 

신고율은 워낙 낮기 때문에 가정폭력 신고율 등으로 가정폭력의 증감을 유의미하게 확

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여성의 전화 상담소 통계를 근거로, 코로나19가 

확산 되기 전후 전체 상담 중 가정폭력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1월 26%에서 2~3월 

40%대로 가정폭력 상담 비율이 증가했다. 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등교 중단, 실직 등이 늘어나고, 경제적 문제까지 가중되면서 갈등

과 폭력이 증가해 가족상담 요청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이미정, 2020).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상황에서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온라인 폭력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 증가할 것이다. 이에 코로나 19를 비롯 향후 지속될 환경문제에 대

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젠더 차원의 영향, 성별불평등 현상의 지속과 

확산에 따른 경제･고용･돌봄･젠더폭력 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최정인, 전윤정, 

2020).

5  정치환경의 변화와 여성 세력화

가.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 정치적 영향력 증가

소셜네트워크와 스마트폰의 확산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선거마다 온라인 여론이 중요해지고, 과소대표

되던 인구집단들, 대표적으로 여성, 청소년, 청년세대 등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새로

운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기도 한다. 정치환경적 측면에서 미래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는 

많은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96%로 그 속도와 파급력도 매우 크며 이에 따라 온

라인 매체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를 통한 부와 권력의 변화 또는 분산 가능성이 

높다.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가 될 2030년경에 국가 권력은 약화되고 기업과 개인, 온라

인 네트워크, NGO의 영향력은 커질 전망이다. 이에 엘리트가 주도하는 대의 민주주의

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개인들의 정보 습득 증가 및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의 향상으로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고형 폐쇄적 집단 중심정치 참여에

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개인 중심의 정치 참여 형태로 변화될 확률이 높다(김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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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집단의 정치참여 확대와 영향력이 증가될 전망이다. 네트워크 

사회의 발달로 인해 수평적인 관계망이 보편화되고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개인 중심의 

정치 참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인터넷상의 토론과 비

평 등이 활성화 될 것이며 권위와 집단, 조직을 중요시하는 개념이 약화되고 개인 주체

의 정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

하는 정보공유와 인플루언서의 정치영역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태·차미영·양해륜, 2011; 손동진·김혜경, 2017).

나. 페미니즘의 대중화

네트워크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온라인 기반 정치 참여 기회의 확대는 특히 2010년

대 중반 시작된 페미니즘 대중화의 배경이자, 미래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신호

로 읽혀질 수 있다. 페미니즘은 2015년을 전후로 디지털 공간의 ‘여성 혐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소라넷과 불법 촬영물 이슈 등을 통해 대중적 이슈로 부상했

다. 특히 메갈리아를 거점으로 한 미러링 실천이 확산됨에 따라 이로부터 촉발된 남성 

혐오 논란, 퀴어 혐오 논쟁을 거치며 탄생한 워마드, 페미니스트 교사에 대한 학부모 고

발조치와 불법 촬영물 문제의 부각, 스쿨 미투 등 일련의 젠더 의제들을 ‘이슈’화 하면

서 10~30대 여성들의 광범위한 동의에 기반하여 페미니즘은 대중화의 물결로 접어들

었다. 

페미니즘 담론은 대학이나 정책 및 정치 등 제도권이 아닌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왔다.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디지털 미디어 문법의 특성이 소라넷 등 불법 촬영물 이슈와 강남역 살인사건, 미투 운

동 등 젠더이슈를 굵직한 사회 이슈로 만드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화된 소통의 일상화 속에서 정치적 소통 역시 보편화됨에 따라 확산

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한 운동에서는 개인이 조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개인으로 행동하며 그 행동의 경계와 구조가 불분명하다

(Bennett & Segerberg, 2011). 모순적이게도 이러한 개인화의 경향이 오히려 페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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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을 통한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증가시켰다. 불편한 용기의 혜화역 불법촬영물 시위 등 

온라인 공간을 거점으로 하는 페미니즘 운동 역시 개인적/익명적 참여의 특징을 보여준 

바 있다(김애라, 2019).

페미니즘 대중화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미래세대인 청소년 및 청년세대 여성들이 페

미니즘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높아진 페미니즘 정보 접근

성 및 조직화, 운동참여의 기회는 연령, 학력, 지역으로 인한 페미니즘 진입 장벽을 허

물었다. 이에 페미니즘을 접하고 지지하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고 각자의 연

령, 지역 등에 따라 일상의 차별에 대해 발화하고 성차별 문제를 조직적으로 공론화하

였다. 이들은 기성 여성운동에서는 볼 수 없었던 디지털화한 강력한 참여형 운동방식과 

함께 이를 통해 젠더 이슈를 실제로 정치적 테이블에 올려놓는 등 여성으로서 정치세력

화의 힘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미투운동 등은 온라인 페미니즘운동과 그 정치세력화의 영향력

을 명징하게 드러낸다. 페미니즘의 대중화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지점은 청년세대 여성

들은 성차별, 성희롱·성폭력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성혐오 범

죄, 성폭력, 낙태죄, 불법촬영 등의 일상의 삶의 공간에서 제기되는 페미니스트 의제들

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정치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페미니즘 정

치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의 패러다임의 변화이며, ‘일상 곳곳에 존재’하는 성

차별은 정치의 문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한 주장은 더 나아가 ‘여성 정치에서 페미

니즘 정치로’ 그리고 ‘대의 정치에서 광장 정치’로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어진다

(이진옥, 2018).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실제로 여성들의 정치 세력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향후 페미니즘 이해의 다변화 및 페미니스트 주체의 다양화와 이로 인한 여성 내부, 성

별 및 세대 간 차이와 이를 둘러싼 젠더이슈별 논쟁이 심화될 가능성 또한 크다. 예를 

들어, 워마드 등의 동질적 여성 범주를 주장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대학 입학과 

난민을 반대하는 페미니스트의 등장이나 페미니스트에 대한 거부감을 유감없이 표현하

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남성들의 등장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향후 디지털 공간을 주 근거지로 삼는 페미니즘 운동의 증가로 페미니즘의 탈

엘리트화, 대중문화에 대한 페미니즘 접근을 통한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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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젠더 이슈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발화와 온라인 페미니즘의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마경희 외, 2019). 

다. 사회적 소수자 정치 참여의 활성화

초연결 사회에서는 여성 뿐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치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

으로 예상된다. 90년대부터 이어온 사회적 소수자 운동의 역사를 토대로 사회적 소수자

들의 발언 통로는 증가 할 것이다. 또한 급속한 개인화의 진전에 따라 성소수자들의 가

족구성권, 시민권 등에 관한 논의 및 운동은 활성화 될 것이 예상된다(후지사키요시애 

외, 2019; 허성원, 2019). 

또한 이주민들의 자녀세대들은 한국인으로서 한국문화와 부모의 출신 국가의 이중문

화의 가교역할을 함과 동시에 다양성의 적극적 지지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한국은 빠르게 ‘다인종 ·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9년 8월 국내체류외국인 비율은 4.7%에 달하

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사회가 될 것이다. 또한 세계화와 한국경

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저출산, 고령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변화 속에서 한국 역시 다문

화사회로의 이행은 불가피하고 그 전환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중혁 

외, 2019).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점차 다문화 인구의 정치참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12). 

교육 영역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및 인권 관련 수업의 제도화 및 활성화 가능성이 증

가하고 디지털 환경 및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신장으로 소수자 정치 전반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세대들이 기성 세대에 비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경

향은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해준다. 청소년들은 이미 높은 정보 접근성으로 사회 이슈

에 당사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생투표권, 학생인권조례, 스쿨미투 등 청소년 당사자 

운동이 활성화되어오고 있으며, 점차 학교 내 민주적 문화에 대한 목소리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양옥경 외, 2019, 공현, 2020).

12) 통상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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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적�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1  정치·정책 결정에서의 대표성

국회 내 여성의 비율은 1992년(16대 국회) 2.7%에서 2020년(21대 국회) 현재 

19.0%로 지난 약 30년간 16.4%p 증가했다. 2004년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을 50% 이

상 추천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을 계기로 여성 비율이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

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1%p 내외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절대적인 측면에서도 인

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에 못 미치지만, 여성 의원의 대다수는 여전히 비례

대표에 집중되어 있으며, 21대 선거 기준 전체 의석의 84.3%를 차지하는 지역구 의원

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1.5%(29명)에 불과하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 19.0%는 OECD 평균(2020년 기준) 30.9%에 상당히 미

달하는 수준이고, 전체 OECD 37개 국가 중 33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한국보다 여성 

비율이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 터키, 헝가리, 일본 등 4개국 뿐이다. 

(단위: %)

주: 보궐선거 결과 등을 포함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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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열린국회정보, https://open.assembly.go.kr/portal/data/service/selectServicePage.do?infId=OM 

DW7L001139KO17042&infSeq=1&isInfsPop=Y(1992~2012);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 

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8(2016); 열린국회정보, https://open.assembly.go.kr/portal/ 

assm/search/memberSchPage.do(2020)(최종 검색일: 2020.12.10.).

[그림 3-1]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1992~2020)

(단위: %)

자료: IPU Parline, https://data.ipu.org/women-ranking?month=5&year=2020(최종검색일: 

2020.5.16.).

[그림 3-2] OECD 국가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2020.5)

장관은 각 영역별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행정부처의 핵심 의사결정권자이지만, 여전

히 우리나라 장관 중 여성 장관 비율13)은 낮은 수준이다. 1993년 이후 여성 장관은 대

부분의 정권에서 20%를 넘기지 못했으며, 대체로 정권 초기에 10%가 넘는 수준으로 

임용되다가 정권 말기에 10%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2017년에야 처음으로 

여성 장관의 비율이 20%를 넘어섰으며, 2018년 26.9%, 2019년 23.1%, 2020년 

13) 전체 장관수 및 여성장관 수는 현재의 18개 부(장관급)를 기준으로 역대정부기구도를 참고하여 각 연도별로 정리한 수치임.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기준이 ‘장관급’
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만을 집계 대상에 포함함. 또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임한  A장관의 경우, ‘연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재임 연도별로 각각 인원수에 포함. 

https://open.assembly.go.kr/portal/data/service/selectServicePage.do?infId=OMDW7L001139KO17042&infSeq=1&isInfsPop=Y(1992~201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8
https://open.assembly.go.kr/portal/assm/search/memberSchPage.do(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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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로 2020년이 되어서야 30%를 넘어섰다. 그동안 여성 장관은 주로 여성가족부

(정무장관(제2)실 포함),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일부 부처에 제한적으

로 임명되었는데(마경희 외, 2017:29-30), 최근에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법무

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양한 부처로 임명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한국 

여성 장관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31.2%보다 낮은 수준이며, OECD 37개국 중 29

위에 머무르고 있다. 

(단위: %)

주: 1) 2020년 8월 현재의 18개 부를 기준으로 역대 정부 기구도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정리함. 
2) 전체 장관 수와 여성 장관 수는 각 연도별로 재임한 장관 수를 합한 값임.     

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장관 수, 성별 장관 수);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http://org.go.kr/orgnzt/chart 

/viewGvrn.do(역대 정부기구도)(최종 검색일: 2020.8.20.).

[그림 3-3] 역대 정부 장관 중 여성 비율(1993~2020)

http://org.go.kr/orgnzt/chart/viewGvr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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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자료: OECD data, https://data.oecd.org/inequality/women-in-politics.htm(최종 검색일: 2020.11.28.).

[그림 3-4] OECD 국가 장관 중 여성 비율(2019)

세계경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성평등 수준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국제지표로 여성 국회의원, 여성 장관, 여성 국가수장 재임 기간을 바탕

으로 정치적 권한 정도를 측정한다. 전체 성격차 지수 중 정치적 의사결정 분야에서 한

국은 153개국 중 101위(World Economic Forum, 2019:12)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여전히 한국은 하위권에 속해있다. 

2  공공부문 관리직으로의 여성 진출

가. 일반직 공무원

2000년부터 2019년 사이 약 20년간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권한과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더디게 증가해 왔다. 중앙행정기관 3급 이

상 고위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1%에서 7.8%로 5.7%p 증가했을 뿐이다.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1%에서 16.2%로 14.1%p 증가했고 2010년대 초반 이후 빠

https://data.oecd.org/inequality/women-in-politic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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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

이 2019년 현재 50.8%(인사혁신처, 2020:3)로 절반을 넘어섰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

리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단위: %)

자료: 통계청(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9(2000~2004); 인사혁신처, 『국가 공무원 인사 통계』 각 

년도(2005~2019). 

[그림 3-5]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및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2000~2019)

나. 초중등학교 교장

교육은 여성 집중 분야로 1990년 이후 지난 30년간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 진출

한 여성의 비율이 정치, 행정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학교급별로 

속도 차이가 크다. 초등학교 교장 중 여성 비율은 1990년 2.5%에서 2019년 48.5%로 

46.0%p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중학교 교장 중 여성 비율은 6.3%에서 29.9%로 

23.6%p, 고등학교 교장 중 여성 비율은 4.0%에서 12.1%로 8.1%p 증가하는데 그쳤

다. 초등학교 교장 중 여성 비율은 2007년(10.3%) 10%, 2014년(22.0%) 20%를 넘어

선 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9년 현재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 

교장 중 여성 비율은 2006년(11.1%) 10%, 2013년(20.0%) 20%를 넘어선 후 완만하

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현재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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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중 여성 비율은 2017년(10.4%)에야 10%를 겨우 넘어섰다. 

(단위: %)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각 년도

[그림 3-6] 학교급별 교장 중 여성 비율(1990~2019)

다. 판사, 검사

2019년 기준 판사(30.5%), 검사(31.0%), 변호사(27.1%) 등 법조계 여성 비율은 

30% 내외를 차지하지만, 법원, 검찰청 등 조직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

리직 여성 비율은 매우 낮다. 

[표 3-1] 법조인 중 여성비율(2000~2019)

(단위: %)

판사 검사 변호사

2000 6.8 1.8 2.9

2005 11.3 7.0 5.6

2010 24.0 20.8 11.7

2015 27.6 27.7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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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20),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p.68

구체적으로 보면, 판사 중 여성 비율이 2000년 6.8%에서 2019년 30.5%으로 20년

간 23.7%p 증가했지만(통계청, 2020: 68), 지법 부장판사 이상 판사 중 여성 비율은 

2012년 8.4%, 2017년 12.2%로 5년간 3.8%p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검사는 2012년

까지 검사장 이상의 고위직에 여성이 단 1명도 없다가 2013년이 되어서야 1명의 여성

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는 전체 간부 검사 중 2.0% 수준이고, 2017년에 2명의 여

성 검사장이 배출되며 처음으로 4.7%가 되었다. 여성 검사 비율은 2009년 18.5%에서 

2019년 31.0%(통계청, 2020:21)로 전체 검사 3명 중 1명이 여성 검사일 정도로 여성 

비중이 늘고 있으나 검사장까지 도달하는 여성은 매년 1명 수준인 것이다. 

(단위: %)

자료: 통계청(2020),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p.68(전체 판사 중 여성비율); 백혜련 의원 보도자료, 

https://blog.naver.com/100hyeryun/221106389609(부장판사 이상 판사 중 여성 비율)(최종 검색일: 

2020.8.10.)

[그림 3-7] 지법 부장판사 이상 판사 중 여성 비율(2012~2017) 

판사 검사 변호사

2019 30.5 31.0 27.1

https://blog.naver.com/100hyeryun/22110638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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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자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 각 년도.

[그림 3-8] 검사장 이상 검사 중 여성 비율(2005~2019)

라. 경찰, 군인

남녀분리모집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정이지만, 현재 경찰청

은 여성경찰관 채용 인원 제한 모집을 고수하고 있어 2018년 7,776명 중 여성은 

1,462명(18.8%), 2019년 3,734명 중 791명(21.2%)만 신규채용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2020:48). 이로 인해 경찰인력은 2005년 99,957명, 2010년 108,138명, 

2019년 134,415명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2019년 현재 경찰관 내 여성은 

15,971명(11.9%)에 불과해 15년간 경찰 조직 내 여성 비율은 7.3%p만 증가했을 뿐이

다.  

[표 3-2] 경찰 중 여성비율(2005~2019)

(단위: 명, %)

전체 여성 여성 비율

2005 99,957 4,598 4.6

2010 108,138 7,282 6.7

2015 119,509 11,602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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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각년도.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2020~2024년>에 따르면, 경찰은 조직 

내 여성 비율을 2022년까지 15%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규채용의 25~30%를 여성 경찰

관으로 채용하고, 2023년부터 성별 구분 없이 통합모집으로 순경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경감 이상 간부 공무원의 여성 비율도 2022년까지 7.0%까지 확대한다

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경향신문, 2019.12.30.일자). 경감 중 여성비율은 2005년 

1.9%에서 2010년 4.0%, 2015년 5.0%, 2019년 6.4%로 지난 15년간 4.5%p 증가했

고, 2005년 0.9% 였던 경정 이상 계급 중 여성비율은 2019년 4.7%로 3.8%p 증가했

다. 경감 이상 간부급 여성 경찰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는 있지만 그 폭이 매우 작고, 

경감 이상 여성 비율과 경감 중 여성비율의 격차가 2005년 1.0%p에서 2019년 1.7%p

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개선이 시급하다. 한편, 경감 후보군이라 할 수 있는 경

위급의 여성 비율이 2007년 이후부터 오히려 경감 여성 비율보다 낮아 2019년 5.5%

를 기록했는데, 이 인원에 대한 관리 역시 요청되는 상황이다.   

부사관과 장교로 임용된 여성 군인 수는 2007년 4,967명에 비해 2017년 10,555명

으로 약 2배 증가했다. 2009년 남녀 장교 장기복무 선발률은 남군 74.6%, 여군 74.6%

이고, 2011년도 남녀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률은 남군 69.80%, 여군 61.39%(마경희 

외, 2018:23)로 확보된 여군 인력이 장기복무에 선발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연간 초임획득 현황(2016년 기준)을 살펴보면, 부사관 중 여군은 전체의 

7.2%(590명), 장교 중 여군은 5.8%(510명)에 불과해(민영단, 2018:15) 실제 능력있는 

여성이 군 조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 여성 여성 비율

2019 134,415 15,971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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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자료: 인사혁신처,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 각 년도. 

[그림 3-9] 경정, 경위, 경감 이상 경찰 중 여성 비율(2005~2019)

(단위: 명)

자료: 각 년도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내부자료)(2007,2010~2015,2017); 마경희 외(2018a), 「국방 

양성평등정책서」 마련을 위한 연구(2008~2009, 2016).

[그림 3-10] 군인 장교, 부사관 중 여성 비율(200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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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제적�자원의� 동등한� 분배

1  노동 시장 참여

15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2000년 50.1%에서 2019년 현재 57.8%로 지난 20년간 

7.7%p 중가에 그치고 있다. 이는 OECD 여성 고용률 평균(2019년 기준) 61.3%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OECD, 2020:7).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00년 23.1%p, 2010년 

21.3%p, 2019년 17.9%p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단위: %)

주: 고용률=(15-64세 취업자 수)/(15-64세 인구)*100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42 

12&stts_cd=421201(최종 검색일: 2020.8.20.)

[그림 3-11] 성별 고용률(2000~2019)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4212&stts_cd=4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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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자료: OECD data, https://data.oecd.org/emp/employment-rate.htm(최종 검색일: 2020.11.30.)

[그림 3-12] OECD 국가 여성 고용률(2019)

연령별 여성고용률의 M자 곡선의 최저점이 2000년 이후 20년간 완화되었으나, 여전

히 임신, 출산, 양육기에 해당하는 연령대에서 낮게 나타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

속되고 있다. 전체 15세~54세 기혼 여성 중 현재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

의 사유로 경력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14)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2011년 19.2% 이후 

2014년 22.2%로 증가한 이후 소폭 감소하여 2019년 현재 19.2%이다. 

14) 통계청,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8(최종 검색일: 2020.12.11.)

https://data.oecd.org/emp/employment-rate.ht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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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자료: 통계청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 

path=I2 (최종 검색일: 2020.11.30.)

[그림 3-13]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2000, 2019)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년도. 

[그림 3-14] 경력단절 여성 비율(2011~201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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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

노동시장에서 성별 직종 분리 현상은 여성노동의 지위와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노동시장 전체에서 성별 직종분리 현황과 추이를 보여주는 던칸 지수는 2003년 

0.548점에서 2017년 0.5000점으로 소폭 감소했다15). 6차 직종 분류를 기준으로 한 

2009~2017년 기간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0.520)부터 2014년(0.496)까지

의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는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였지만, 2017년에는 0.500

으로 성별 직종분리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주: 2003~2005년, 2006~2008년은 표준직업분류 5차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지만 직업 분류 제공 단위가 상이하여 시
계열상 연결되는 수치는 아니고, 2009~2017년은 6차 직업분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2009년 이전 추이와 단절이 존
재함.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2003~2017) 원지료 분석; 최세림․정세은(2019), 『성별 직종분리와 

임금격차 현황 및 임금공개의 기대효과』 p.14-15에서 재인용. 

[그림 3-15] 던칸지수 추이(2003~2017)

노동시장의 성별 직종 분리현상은 고등교육단계에서 성별 전공 차이와 무관하지 않

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matics) 전공자를 보면, 이학 

분야 학사 졸업자 중 여학생의 비율은 2000년 52.0%에서 2019년 45.8%로 6.2%p 감

15) 직업분류 기준의 차이로 인해 2003~2005년, 2006~2009년, 2009~2017년 각각의 시계열상 단절을 고려해 해석할 필요
가 있다(최세림․정세은, 2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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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고, 공학 학사 중 여학생의 비율이 17.8%에서 23.0%로 5.2%p 증가했다. 고급인

력인 석박사 학위자 중 여성 비율을 보면, 이학 분야 석사는 2000년 34.5%에서 2019

년 46.8%로 12.3%p, 박사는 22.1%에서 2019년 33.5%로 11.4%p 증가했다. 학사 학

위자 중 여성 비율 보다 석박사 학위자 중 여성의 비율이 증가폭이 더 크다. 공학 분야

는 석사가 2000년 8.2%에서 2019년 20.3%로 12.1%p, 박사는 4.4%에서 12.0%로 

7.6%p 증가하여 이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학사학위자 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 공학 분

야로의 학사학위자 및 석박사 학위자 중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이학 박사 

및 공학 석박사에서 여성의 비중은 여전히 낮다.

(단위: %)

주: 졸업자 기준임. 이학은 생물, 화학, 환경, 수학, 물리, 천문, 지리 전공만 포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그림 3-16] 이공계 전공자 중 여성 비율(2000~2019)



성평등의 미래와 정책대응

74   

3  고용의 질

성별 임금 격차는 사회 전반의 성불평등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이다. 단순히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임신, 출산, 육아 등 여성에게 부과된 역할로 인한 경력단절, 고용상 성차별, 성별 

직종분리, 여성 집중 직종의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등 사회 전반에 구조화된 다차원적 

불평등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1991년 44.0%이던 성별임금격차는 2000년 35.2%, 

2010년 33.1%, 2018년 31.2%로 지난 30년간 약 12.8%p 감소했지만, 여전히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의 성별 임금격차 평균

이 13.0%인데 반해, 한국은 34.1%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높다.

(단위: %)

자료: 통계청(2020),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p.39.

[그림 3-17] 성별 임금격차(200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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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최종 검색일: 2020.12.1.)

[그림 3-18] OECD 국가 성별 임금격차(2018)

여성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는 1992년 50.8%로 절반을 차지했으나,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2019년 26.1%를 차지한다. 남성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1992년 9.4%에

서 2000년대 중반까지 약 10%p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서 2019년 11.1%를 차

지한다. 2018년도에 여성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

상의 효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여성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을 낮추는데 기

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여성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 및 성별 격차도 감소

했으나, 한국은 여전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

이다. 이는 여성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https://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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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자료: OECD Stat, http://stats.oecd.org(최종 검색일: 2020.7.7.)

[그림 3-19]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1992~2019)

(단위: %)

자료: OECD Stat, http://stats.oecd.org(최종 검색일: 2020.8.27.)

[그림 3-20] OECD 국가 성별 저임금 근로자 비중(2018)

http://stats.oecd.org(����
http://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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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03년 39.6%에서 2000년대 후반 소폭 

증가(2009년, 44.0%)했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45.0%로 정점을 찍었

다. 남성의 경우 2003년 27.6%에서 2000년대 중반 증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 26.3%였다가 2019년 29.4%로 소폭 상승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보호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임금근로자 중 남성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큰 변화가 없다. 2000년대 중반 남성의 증가폭이 

여성에 비해 높아 성별 격차가 감소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격차가 다소 증가하여 

2020년 현재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에 비해 15.6%p 높다.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년도 8월.

[그림 3-21] 성별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중(2003~2020)

4  성별 소득 격차

지난 10여년간 성별 소득 격차는 확대되어 왔다. 가처분 소득 중위 50%에 대한 상대 

빈곤율을 살펴보면, 2006년 여성 15.5%, 남성 13.0%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5%p 높

았고, 2016년 여성 16.8%, 남성 12.3%로 4.5%p 더 높아졌다. 여성가구주가구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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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은 2006년 28.7%에서 2016년에는 37.9%로 10.8%p 증가했다. 이는 16.3%에

서 20.3%로 증가한 전체 가구 빈곤율 증가폭 보다 높은 것이다. 

(단위: %)

주: 가구원의 개인 성별을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통계청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3&vw_cd 

=MT_ZTITLE&list_id=G_A3&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

=MT_ZTITLE(최종 검색일: 2020.8.4.) 

[그림 3-22] 성별 상대 빈곤율(2006~2016)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기본적 공적보험제도이지만 낮은 고

용율과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 비율이 높다. 2000년 

18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에 불과했는데 꾸준히 증가하

여 2019년 현재 가입대상 여성인구의 54.7%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 성별 격차는 

지난 20여년간 많이 줄었는데, 2000년 33.1%p이던 가입률의 성별 차이는 2019년 기

준, 8.9%p까지 좁혀졌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3&vw_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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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주: 여성가구주가구의 가구원 중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구원의 비율임.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GSIS) DB. https://gsis.kwdi.re.kr/gsis/kr/stat/StatDetail. 

html(최종 검색일: 2020.8.18.).

[그림 3-23] 여성가구주가구 빈곤율 추이(2006~2018)

(단위: %)

자료: 통계청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 

1B040M1&conn_path=I2(18세이상 60세 미만 인구); 통계청 kosis. https://kosis.kr/ 

statisticsList/statistics 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statId=2008001&themaId=A#SelectStatsBoxDiv(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최종 검색일: 2020.12.12.)

[그림 3-24] 성별 국민연금 가입률(1990~2019)

https://gsis.kwdi.re.kr/gsis/kr/stat/StatDetail.html(����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M1&conn_path=I2(18���̻�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2008001&themaId=A#SelectStatsBox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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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성별 수급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

고 있다. 2000년 초반까지 큰 차이가 없는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2010년 

210,119원, 2015년 478,247원, 2019년 713,883원으로 지속적으로 성별격차가 벌어

지고 있어 소득보장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위: 원, %)

자료: 통계청 kosis,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 

=MTZTITLE&parmTabId=M_01_01&statId=2008001&themaId=A#SelectStatsBoxDiv

[그림 3-25] 성별 국민연금 수급액 및 여성 수급액 비중(2000~2019)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Z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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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무급노동의�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1  무급노동 시간

1999년 맞벌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27분,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은 3시간 42분

(남편의 8.2배), 2019년에는 남편 54분, 아내 3시간 7분(남편의 3.5배)으로 부부 간 가

사노동 시간의 차이가 3시간 15분에서 2시간 13분으로 좁혀지긴 했으나, 역할의 공평

한 분담과 책임이라는 근본적인 변화까지는 이루어내지 못했다. 

한국 무급 노동시간의 성별 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 평균 여성의 무급노동시간은 4.4시간, 남성은 2.3시간으로 여성이 남성보

다 1.9배 더 높다. 반면, 한국은 여성 3.6시간, 남성 0.8시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5

배 더 긴 시간을 무급노동에 할애하고 있다. 한국 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은 일본(0.7시

간) 다음으로 가장 적은 시간(0.8시간)이다. 

(단위: 시간, 분)

주: 홀벌이는 남성홀벌이 기준임.
자료: 통계청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019_058_ 

1TM1A81X&conn_path=I2(최종 검색일: 2020.12.11.)

[그림 3-26] 맞벌이-홑벌이 부부 가사노동 시간(1999~2019)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019_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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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시간)

자료: OECD stat, http://stats.oecd.org(최종 검색일: 2020.8.27.)

[그림 3-26] OECD 국가 성별 무급노동 시간

2  육아휴직 사용

나. 육아휴직 참여율 및 이용일수

지난 20년간 육아휴직 제도의 적용 범위와 급여 수준이 향상되면서 육아휴직 이용자 

수와 남성의 비율이 크게 증가해 왔다. 육아휴직 이용자는 2002년 3,685명에서 2018

년 81,543명으로 22배 증가했고, 이 중 남성은 2.1%에서 27.8%로 증가했다. 특히 육

아휴직 급여 자격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되고 급여 수준이 

통상임금의 40%로 증가한 2011년 이후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이

용 확대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가 도입된 이후 남성의 이용률이 증가했다. 육

아휴직 사용 기간은 여성이 2009년 9.1개월에서 2018년 10.2개월로 약 1.1개월 증가

했고, 같은 기간 남성은 7.0개월에서 7.3개월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육

아휴직 이용자 중 남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OECD 국가와 비교

해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아이슬란드(45.6%), 스웨덴(45.0%), 포르투갈

(44.2%), 노르웨이(40.6%)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2016년 기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http://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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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각년도(2002~2016);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2017~2018)

[그림 3-27] 성별 육아휴직자 수 변화 추이 및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2002~2018)

(단위: 개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9), 「육아지원 재정사업의 특성 분석 및 재정소요 전망」, p.18

[그림 3-28] 성별 육아휴직 이용 일수(2009~2018)



성평등의 미래와 정책대응

84   

(단위: %)

자료: OECD data,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최종 검색일: 2020.12.2.). 

[그림 3-29] OECD 국가 남성 육아휴직 비율(2016)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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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성역할�규범과� 성차별� 의식의�해소

1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가사 분담을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

로 증가해 왔다. 2002년 여성 중 35.9%, 남성 중 25.2%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한데 비해 2018년에는 각각 62.9%, 54.0%로 증가했다. 다른 한편 여성이 가정일

에 관계없이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는 인구의 비율 역시 증가해 왔다. 1998

년 여성 중 30.4%, 남성 중 23.1%가 이에 응답했으나, 2019년에는 각각 62.5%, 

60.3%로 증가했다.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의 성별 격차가 2.2%p인데 비해 아내와 

남편의 공평한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의 성별 격차가 2018년 8.9%p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실제 가사노동 시간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가정일과 

상관 없는 여성의 취업 활동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비슷한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지만, 

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느리게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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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주: ‘가사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 값임.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GSIS) DB.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 

38&tblId=DT_1XB5001&vw_cd=undefined&list_id=undefined&scrId=&seqNo=&language=ko&obj_var

_id=undefined&itm_id=undefined&conn_path=I2&path=#(최종 검색일: 2020.7.20.)

[그림 3-30]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2002~2018)

(단위: %)

주: ‘여성 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가정일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응답값임.
자료: 통계청 kosis,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W4A 

03&vw_cd=undefined&list_id=undefined&scrId=&seqNo=&language=ko&obj_var_id=undefined&itm_i

d=undefined&conn_path=I2&path=(최종 검색일: 2020.12.12.)

[그림 3-31]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1998~2019)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XB5001&vw_cd=undefined&list_id=undefined&scrId=&seqNo=&language=ko&obj_var_id=undefined&itm_id=undefined&conn_path=I2&path=#(����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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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적 조사는 아니지만, 남성의 생계 책임과 여성의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연령대

별 성역할 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를 통해 향후 변화의 속도를 유추해 볼 수 있

다. 전반적으로 성역할 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약화되고 있으나 남

성적 성역할 규범(남성 생계부양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 속도가 여성적 역할 규범(여성 

양육자)에 대한 태도의 변화 속도에 비해 더디고, 성별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단위: %)

주: ‘가족의 생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남자에게 있다(좌)’,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우)’ 문항의 ‘대체로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의 응답을 합한 값임.

자료: 마경희 외(2020). 『청년관점의 ‘젠더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원자료 

재분석.

[그림 3-32] 성별 연령별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2019)

남성의 생계 책임에 대해 20대 여성은 18.6%만 동의하는 반면, 20대 남성은 37.4%

가 동의하고 있다. 물론 20대 남성의 동의 수준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30대 55.7%, 40대 70.4%, 50대 83.2%) 20대 여성의 인식이 다른 연령 여성

의 인식과 비교해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성의 변화 속도가 느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남성의 생계 책임에 대

한 동의 정도보다 낮다. 이 역시 20대 여성의 동의 정도가 가장 낮은데(9.3%), 20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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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17.9%가 동의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2  성차별주의 의식

성불평등한 사회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남성적 권위와 영역, 안정

적 지위를 위협하는 것(마경희 외, 2018:39)”으로 인식하는 성차별주의(sexism)는 여

성에 대한 비난, 혐오 등에 기반해 현재의 성불평등한 체계를 유지하는 기제가 된다

(Glick and Fiske, 2001; 마경희 외, 2018에서 재인용). 남성의 성차별주의 의식이 전

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특히 2030 청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등이라는 미

명 하에 여성들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남성이 20대 66.1%, 30대 

60.1%이며, 40대와 50대가 각각 58.2%, 51.4%이다. ‘여성은 별 뜻 없이 한 말을 성차

별이라고 주장한다’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50% 내외이고, ‘직장에서는 여성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문항에 대해 20대와 30대가 각각 42.6%, 46.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 상대적으로 ‘여성과 동료로 일하는 것은 어렵다’는 문항에 낮은 동

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 30대(32.5%)가 가장 높다. 

(단위: %)

주: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의 응답을 합한 값임.
자료: 마경희 외(2018).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원자료 재분석

[그림 3-33] 남성 연령별 성차별주의 의식(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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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젠더�폭력으로부터의� 안전

1  강력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강간) 등 여성이 피해자인 강력범죄는 1994년 7,004건에서 

2018년 29,313건으로 15년간 4.2배 증가했다.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94년 69.4%에서 2017년 89.8%까지 상승했다가 2018년 83.1%로 소폭 감소했다.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인 현실이다. 

(단위: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그림 3-34]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1994~2018)

최근 디지털 관련 성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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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건수는 2009년 834건에서 2018년 6,085건

으로 10년간 약 7.3배 증가했다. 특히 전체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대비 카메라등이용촬영

죄 발생비율은 4.8%(2009년)에서 19.0%(2018년)로 약 4배 상승했다. 동법 제13조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도 2009년 761건에서 2018년 1,378건으로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카메라 이용촬영범죄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이 2013년 85.4%, 

2017년 85.3%로 압도적으로 높다. 

(단위: 건, %)

자료: 대검찰청(2018) , 『2019 범죄분석』, p.15(카메라등이용촬영 발생건수)); 경찰청 국회제출자료,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32&q_bbscttSn=1B000006152020000
&q_tab=&q_searchKeyTy=sj___1002&q_searchVal=%EC%B9%B4%EB%A9%94%EB%9D%BC&q_rowPerPage
=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피해자 중 여성비율)(최종 검색일: 2020.8.10.)

[그림 3-35]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죄 신고 건수 및 여성 피해자 비율(2009~2018)

2  일상생활에서의 범죄 피해 불안

여성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이 매우 높고, 특히 청년세대 여성(19세~34세)의 

불안이 높은 수준이다. 최근 공중화장실 등과 같은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불법촬영 피해 등이 청년세대 여성의 성평등에 대한 감각을 더욱 민감하게 만들고 있다

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살인, 폭력, 강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정도는 청년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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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중 53.4%, 기성세대 여성 중 30.3%로 나타나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 불안하다고 느끼는 정도와 불법촬영 범죄 피해

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특히 청년세대 여성 중 69.8%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청년세대 남성은 다른 불안과 비슷한 수준인 18.7%로 응

답해 성별 격차가 51.1%p로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청년세대 여성의 46.9%

는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해 화장실, 집 등 일상적 삶의 공간

이 여성에게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단위: %)

자료: 마경희 외(2020). 『청년관점의 ‘젠더갈등’ 진단과 포용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p.75.

[그림 3-36] 성별 세대별 일상생활에서의 불안(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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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문가�델파이� 조사� 질문지의�구성

1  2020년 현재 성평등 진단

성평등은 추상적, 종합적 개념으로 특정 지표들을 통해 계량적으로 측정하기에 적절

한 개념은 아니다. 경험적으로 측정가능한 조작화 과정에서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기 어

려울 뿐 아니라 가치지향적 개념으로서 기대 수준에 따라 수치로 평가하는데 있어 주관

적 요소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수준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는 직관적으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시도해볼 만하

다. 이 연구에서는 2020년 현재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젠더 이론에 

대한 전문성에 기반한 전문가의 직관을 활용하여 평가했다. 성평등한 상태에 대한 전문

가의 기대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사의 사전작업으로 진행한 성평등 영

역별로 지난 20~30년 동안의 성평등 추이와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OECD 국가의 

최근 통계자료를 정리하여 응답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앞서 3장에서 개괄한 5개 영역별로 하위 지표로서 참고자료를 제시한 후 이를 종합

하여 각 영역별로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이 때 0점=완전 불평등, 100점=완전 성평등

을 기준으로 1~10점 매우 낮음, 10~30점 낮음, 30~50점 약간 낮음, 50~70점 약간 

높음, 70~90점 높음, 90~99점 매우 높음의 성평등 척도를 제시하였다. 각 영역별 점

수를 매긴 후 점수 산출의 근거를 개방형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1차 조사 후 전문가들이 제시한 분야별 성평등 수준 점수를 취합하여 평균값, 최댓

값, 최솟값 및 개별 의견을 영역별로 정리하였다. 정리된 1단계 1차 조사의 결과를 1단

계 2차 조사에서 다시 한번 제시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점수와 의견을 참조하여 기존의 

본인 점수와 개별 의견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한

국사회 성평등 수준에 대한 계량적 점수는 1단계 2차 조사의 수정 점수를 바탕으로 분

석하였고, 개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한 자유서술은 1차 및 2차 조사의 결과를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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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활용하였다.

2  거시환경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미래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의 변화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화와 연관되어 있

는 거시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cological, Political) 분류체계에 근거

하여 각 영역별 성평등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환경 변화를 스캐닝한 후, 연구진의 브레

인스토밍 과정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저출산, 고령화, 가족의 변화, 디지털 네트워

크 기술의 발전,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전, 저성장의 장기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기후변화와 재난,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페미

니즘의 대중화, 사회적 소수자 정치 활성화의 총 11가지 거시환경 변화 요인을 도출하

였다. 이후 각각의 거시적 환경 변화 요인들의 추이와 전망을 정리한 설명자료를 제시

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시적 환경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거시적 환경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3 단계를 거쳐 측정되었다. 

먼저 거시환경 변화가 기존의 성평등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존의 성불평등 문제란, 앞서 언급한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무급 돌봄 노동의 평등 분배와 가치평가, 성차별적 

규범과 관행의 해소, 젠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아직 수

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중요하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젠더 이

슈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거시환경 변화 요인

들이 2040년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영

향 없음(현재와 같음)을 기준값 0에 두고 현재의 성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인식

될 경우 음(-)의 값에, 성평등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양(+)의 값에 5점 척도

로 점수를 매겨줄 것을 요청하였다.

거시적 환경 변화의 영향은 델파이 1단계 조사의 일부로 포함되어 총 2차례에 걸쳐 

측정되었다. 1차 응답의 결과를 2차 조사 때 다시 한 번 제시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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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 평균 점수를 참조하여 기존의 의견과 응답값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량적 

점수는 1단계 2차 조사의 수정 점수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

견과 전망에 대한 분석은 1차 및 2차 조사의 결과를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이에 덧붙여 

조사결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전문가들의 설문지 답변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했다.

3  2040년 미래 성평등 전망

2040년 미래 한국 사회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전망은 2단계 델파이 조사를 통해 조사

되었다. 조사 단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1단계 델파이 조사

에서 도출된 거시환경의 변화가 2040년 미래의 성평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성평등의 

영역별로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으로 구분하여 재구조화하였다. 이를 전문가들에게 

제시한 후 이러한 거시환경 변화의 효과를 고려할 때, 2040년 미래의 성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영역별로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이 때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이란 특별한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거나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정책이 유지될 때 

2040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국가가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때 달성가능한 목표치를 제

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과제를 개방형

으로 질문했다.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과 달성가능한 목표치는 1단계 조사와 동일하게 0점=

완전 불평등, 100점=완전 성평등을 기준으로 1~10점 매우 낮음, 10~30점 낮음, 

30~50점 약간 낮음, 50~70점 약간 높음, 70~90점 높음, 90~99점 매우 높음으로 제

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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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2020년� 현재� 성평등�진단

1  2020년 성평등 수준 평가

성평등 수준은 추상적, 종합적 개념으로 특정 지표들을 통해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매

우 어렵다. 이러한 난제를 돌파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은 방법론적으로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에 기반하는 델파이 조사법을 활용하였고, 계량적, 정성적 질문을 혼합한 설문지를 

개발하여 성평등 수준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했다. 

5개 성평등 분야 전체에 대한 전문가 패널 평균값은 31.1점으로 나타났다. 10점 이

상~30점 미만 ‘낮음’, 30점 이상~50점 미만 ‘약간 낮음’으로 설정된 측정 기준에 비추

어 볼 때 이는 ‘약간 낮음’에 해당하는 점수이기는 하지만 ‘낮음’과의 경계에 있는 수준

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젠더 전문가들은 2020년 한국사회 성평등 수준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영역별 평균 점수를 보면,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가 39.0점으로 가

장 높았다. 여성=가사·양육자, 남성=생계부양자라는 성역할 분업에 대한 태도가 적어도 

의식의 수준에서는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

인다. 반면,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23.1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난 2~3년 

사이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젠더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폭력으로

부터의 안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증폭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밖에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가 33.3점,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30.6점,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가 29.4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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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그림 4-1] 2020년 현재 한국사회 성평등 수준

각 영역별 전문가 응답 점수의 값의 분포를 보면 아래의 [표 4-1] 과 같다. 

공적 의사

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젠더폭력으로

부터

안전할 권리

평균(점) 30.6 33.3 29.4 39.0 23.1 

최빈값(점) 30 30 20 40 20

최댓값(점) 60 70 50 65 50

최솟값(점) 10 15 20 20 5

범위(점) 50 55 30 45 45

구간별
빈도

10점 미만 0 0 0 0 1

[표 4-1] 2020년 현재 한국사회 성평등 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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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에 대한 평가 점수의 최빈값은 30점으로 9명의 

전문가가 이에 응답했으며 값의 범위는 최대 60점(1명), 최소 10점(1명)이다. 10점~30

점 미만으로 응답한 전문가가 8명으로 50점~70점 미만으로 응답한 전문가(3명)보다 

더 많다.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의 최빈값은 30점으로 10명이 이에 응답했으며 

가장 높은 점수는 70점(1명), 가장 낮은 점수는 15점(1명)이다. 10점~30점 미만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6명으로 50점~70점 미만(3명), 70점~90점 미만(1명)으로 평가한 전

문가 보다 많다.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 평가’의 최빈값은 20점으로 10명의 

전문가가 이에 응답했으며, 가장 높은 점수는 50점(2명)이다. 50점~70점 미만으로 평

가한 전문가는 2명이다.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는 최빈값이 40점으로 7명

의 전문가가 이에 응답했고, 최대 65점(1명), 최소 20점(1명)이다. 5명이 10점~30점 

미만으로 평가했고, 5명은 50점~70점 미만으로 평가했다.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의 최빈값은 20점으로 7명의 전문가가 이에 응답했으며 최대 50점, 최소 5점이었

다. 30점~50점 미만 사이의 평가는 5명, 50점~70점 미만의 평가는 1명이었다. 

공적 의사

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젠더폭력으로

부터

안전할 권리

(명)

10점~30점 
미만

8 6 12 5 16

30점~50점 
미만

12 13 9 13 5

50점~69점 
미만

3 3 2 5 1

70점~90점 
미만

0 1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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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그림 4-2] 영역별 성평등 수준 구간별 빈도

2  영역별 성평등 수준 평가의 논거

현재 한국사회 성평등 수준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진단하

는 성평등 수준의 평균적 수준을 수치화하여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전문가들이 어떠한 근거와 인식을 토대로 그러한 점수를 제시하였는지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지 못한다. 본 절에서는 전문가들의 영역별 평가 점수 산출 근거에 대한 개방형 

응답에 기초하여 평가의 논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가.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1) 30% 임계치에 미달하는 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16)

국회의원, 장관, 3~4급 이상 공무원, 교장‧교감 등 정치, 행정, 교육 등 영역에서 고

16) 젠더 정치 연구자들은 정치적 대표성을 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과 실질적 대표성(substantial repres
entstion)으로 구분해 왔다. 기술적 대표성이 양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비율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실질적 대표성은 여성
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성평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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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직 여성 비율이 지난 20~30년간 증가해 왔고, 의사결정에서 여성 대표성 강화의 필

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규범적 압력이 형성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여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 국·공립 대학 여

성 교수 임용 확대,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 등 1990년대 후반부터 전개되고 최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으로 체계화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강

화 정책의 효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임계치로 알려진 30% 수준

(Childs and Krook, 2008: 727)에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한국의 성불평등은 더욱 크게 

드러나는데, 거의 모든 지표에서 여성 대표성 관련 순위가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는 점도 낮은 평가의 논거였다. 

국회, 중앙정부, 학교, 사법 조직 등 질문지 조사를 위해 제시된 지표 이외에도 공공

기관, 지방정부 및 의회, 기업 등의 사회 다양한 영역의 의사결정직에서 여성 비율이 현

저히 낮은 것은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와 여성에 대한 차별에 기반한 유리천장이 견고

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여성의 의사결정직 진출을 제한하는 유리

천장은 민간부문에서 보다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여전히 미흡한 수

준이지만, 오랫동안 법·제도를 통해 유리천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

여 왔으나,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수단은 거의 발전되지 못한 결과이다.

2) 낮은 수준의 실질적 대표성(substantial representation)

임계치에 이르지 못한 낮은 양적 대표성 문제와 함께, 전문가들은 실질적 대표성의  

측면에서도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 

정책의 도입으로 여성 비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기는 했으나, 의사결정직에 진출한 여

성들로 인해 성불평등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여성의 목소리가 적극적으

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적지 않았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는 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하나는 남성 중심 조직

에서 여성이 관리직으로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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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직, 교직 등에서 의사결정직에 진출

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 네트워크와 조직 질서가 남성중심적인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

를 내기 쉽지 않으며, 성평등한 방식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차별, 성평등 문제는 의제화되기 어려우며,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더라

도 변화를 위한 실천단계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하나는 여성이 토큰으로 활

용되기 때문이다. 조직 내 의사결정에서 보다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오르

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평등 이슈에 대한 실질적 책무성을 부여받기 보다는 특정 영역 

또는 분야의 성평등성을 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이들이 성평등에 기여

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공적 의사결정 영역에 진입한 여성 수의 증가가 반드시 사회적 성평등의 확산을 촉진

하는 의사결정의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따라서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 

실현 여부를 중심으로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양적 대표성의 문제와 함께 실

질적 대표성 이슈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

었다. 기술적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실질적 대표성의 측면에서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공적 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수평적 분리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여성 대표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여성 공직자를 여성적 의제들을 담당하는 역할에 배치

하는 등 의사결정 내에서의 성별 분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1) 고용률의 점진적 증가, 여성 취업 분야의 확대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난 20~30년간 양적인 측면에서 느리지만, 여성의 고용률이 증

가해 왔고,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진출하는 여성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성별 학력 격차의 감소와 남성의 단독 생계 부양이 가능하

지 않은 사회구조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았다. 성별 학력 격차의 감소는 여성들

이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할 가능성을 높이고, 가구 내 여성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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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의 증가 역시 여성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동시장 내 여성 고용 상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변화된 직업의식은 일부 기술집약적 분야에서의 여성의 경제적 성취 가능성을 높이는 

용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소득을 통한 경제적 자원의 동등분배 차원에서

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2)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여성 집중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여성노

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가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차원에

서의 성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개선 추세에도 불구하

고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과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남성에 비해 높고, 이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수준에 있다. 여성 노동자들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시키는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는 후기 근대 한국 노동시장 구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전체적인 여성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성별 직종분리 

및 임금격차 구조를 유지시키고 정당화하여 성별과 계층에 따른 경제적 취약성을 강화

시키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성별임금격차이다. 2017년 기

준 OECD 국가 평균 성별임금격차는 13.2%인데 비해 한국은 이의 세배에 가까운 

34.6%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가 한국에 이어 두 번

째로 높은 국가는 일본으로 24.5%인데, 이와 비교해도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여성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인 여성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

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여성 노동자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고 있으나, 그 부정적 효과가 경험되는 양상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의 여파 속에서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시장에 속한 노동자들은 일차적인 해고 

대상이 되는데,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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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별화된 노동시장구조는 코로나19 팬데믹

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부정적 효과 역시 성별화시키는 결과를 낳아, 점진적으로 개선되

어 왔던 여성 고용 지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3) 노동시장 내 성차별의 지속성

많은 전문가들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기혼여성의 생애주기에 호의적이지 않

은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 

제시했다. 임신,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기

반하여 관리직으로의 여성 진출을 막는 유리천장은 여전히 한국사회 여성 노동 문제를 

설명하는 주요한 키워드로 남아있다. 사회 전반에서 차별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

하면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차별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나, 암묵

적으로 행사되는 간접차별은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배제하고,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경제적 자원을 획득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한편 지속되는 성역할 규범 및 실천의 맥락에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가사 및 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모성의 맥락에서 자녀 

돌봄의 최우선시 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만연한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 여성을 일차적인 가족 내 책임자로 바라보는 인식은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에

게 일과 양육의 이중 부담을 부과하고, 노동시장 내적으로는 부차적 노동자로 위치시켜 

여성의 저임금과 불안정한 지위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며 

개선이 요구된다. 

가사분담 참여나 여성취업에 관한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지만, 그것이 실제 회사

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더 능력이 있으므로 차등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

의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생계부양자 남성을 이상적 노

동자로 상정하는 남성중심적인 사회질서와 노동시장 규범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

별을 지속하고 정당화하는 주요한 기제이다. 주변부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은 생계부양

자가 아니니 적은 소득은 받아도 된다’는 형태로, 전문직 노동시장에서는 ‘육아기 여성

은 능력이 떨어진다’는 형태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적 성취와 커리어의 구축, 리더십 발

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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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고용의 양극화

후기 근대 신자유주의적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여성노동자 내부의 분

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산업화 시기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집중되어 여성노동자 내부의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에 

반해, 90년대 이후 여성고용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여성노동자들 내부의 계층화, 이질

성이 증가하고 있다. 상층으로 진입하는 소수의 여성들과 하층에 집중되는 다수의 여성

들로 여성노동시장구조가 새롭게 분화되는 상황에서 성평등의 수혜는 상층에, 성불평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하층에 집중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남

성노동자들의 경험과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여성들의 양극화는 다수의 하향 집중 양

극화라는 점에서 남성들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에 있는 다수 여성의 성불평등 경험은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고소득 전문직에 진출한 소수 여성의 사례가 주목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노동시장 

내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었다는 착시현상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

하고 있었다. 여성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여성 집단 내부의 이질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서 특정 여성들의 경험이 전체 여성들의 경험으로 대표되는 것은 OECD 최저 수준의 

성별임금격차, 여성노동자 차별 등 현재 한국사회의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경험하고 있

는 열악한 노동 현실을 은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다. 무급노동의 동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1) 무급노동의 여성 집중

무급노동의 동등분배와 가치평가 영역은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영역과 함

께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으로 낮았다. 최근 젊은 세대 중심의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

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무급 가사와 돌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 부정

적 평가의 가장 큰 논거였다. 여전히 여성들은 경제활동참여와 무관하게 가사 및 돌봄

노동의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여기는 사회적 인식과 구조, 실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다. 여성의 경제적 기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무급노동에서 남성의 기여는 지체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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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ECD 국가 비교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난 남성 무급노동 시간, 90

년대 후반 이후 특별한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 불균등한 부부 가사노동 시간의 분포 등

에 비추어 볼 때, 현재적 차원에서 무급노동의 동등한 분배에 대한 한국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남성의 제한적 돌봄 참여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동등한 돌봄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제한적

이나마 변화의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남성 육아휴직 이용 활성

화를 위한 정책의 시행에 따라 육아휴직 이용자 및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무급노동의 평등 분배 차원에서 젊은 세대를 중

심으로 일어나는 유의미한 변화의 양상으로 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육아휴직 이용의 성별화, 계층화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남성 이용자가 증가하

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용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며, 이용 기간의 성별 격차도 

크다.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증가가 여성의 육아휴직 이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성 육아휴직 이용 비중의 증가가 여성에게 부과된 무급돌봄노동의 책임을 동

등하게 나눈다는 의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

다. 이런 점에서 남성 육아휴직 비중 증가의 의미가 과대평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육아휴직 이용자의 사업장의 규모와 정규직 여부에 따른 격차가 크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대기업, 공공기관의 경우 돌봄 노동에 대한 지원이 많은 반면, 

중소기업, 민간기관으로 갈수록 지원이 현저히 적어져 노동시장 상층부의 여성과 남성

들에게 그 혜택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전문가들은 중고령층 기성세대 남성들의 돌봄 참여가 매우 저조하여 돌봄

을 둘러싼 세대 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육아휴직의 남성 비중 증

가 등 무급 돌봄노동 영역에서의 변화는 최근의 경향으로, 젊은 세대 남성들이 주를 이

루는 집단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돌보는 남성성 등 대안적 남성성, 친

구 같은 아버지에 대한 요구와 인식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자녀 돌봄을 중심으로 제

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무급노동은 자녀 돌봄에 한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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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모든 영역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들의 의견이 있었다.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에 대한 요구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남성

들의 돌봄 노동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근대적 성별분업 체제에 기반하여 구성된

현재 사회구조와 질서는 무급노동의 동등한 참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

며, 오히려 성별화된 규범과 실천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일례로 여성들의 무급 돌봄노동 책임에 대한 규범은 여성들은 2차적 노동자로 규정

하여 생계부양의 책임을 짊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남성노동자에 비해 낮은 소득, 불안정

한 직종, 나쁜 일자리로의 진입을 정당화한다. 여성들이 받는 유급노동시장에서의 성차

별적 상황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낮은 소득

과 노동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가사노동 및 돌봄에 대한 여성의 일차적인 책임을 재생산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유자녀 기혼여성들은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짊어지게 되고, 남성들이 참여할 필요성은 유예된다. 이런 점에서 전문

가들은 무급노동의 동등한 참여와 사회구조적 젠더질서의 유지는 상호적으로 연관되면

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을 재생산하고 지속시킨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3)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의 평가 절하

여성들이 주로 수행하는 가사 및 돌봄노동의 가치는 여전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 돌

봄과 보살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무급노동은 생산에 기반한 임금노동의 가치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측정될 수 없으며, 실제로 무급노동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항

목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유급 돌봄노동의 임금 또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우회

적으로 추정가능한데, 현재 유급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현실에 빗대어 볼 때 

무급노동의 가치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무급 돌봄노동을 여성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여성성의 표출로 인식하여 가치있는 노동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

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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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1) 청년층 중심으로 전통적 성역할 규범의 균열

전문가들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통적 성역할 규범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의 참고자료로 제시한 가사분담 및 여

성취업에 대한 견해는 가사분담을 여성의 일차적 역할로 보는 규범으로부터 꾸준히 벗

어나는 양상을 보였으며, 성별격차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횡단자료로 제시된 ‘남성

의 생계 책임’과 ‘여성의 자녀양육 책임’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는 성별 격차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대한 동의 정도가 약화되고 있었다. 

참고지표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최근 노골적 성차별이 약화하는 경향과 

성차별적 관행이나 표현을 문제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는 흐름을 긍정

적으로 보았다. 성평등한 변화를 거스르는 백래쉬 현상이 존재하고,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에 비해 중고령층 세대의 변화가 지체되는 세대 간 격차에도 불구하고 불과 10~20

년 전의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인식 부문은 본 연구에서 제시된 

5가지 성평등 영역 중 가장 큰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었다. 

2) 신전통적 성별분업의 등장

여성의 경제활동이 삶의 필수적인 요소로 전환되면서 일정 부분 가족 내 무급돌봄 노

동은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 노동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모든 필수적인 돌봄 요소들

이 시장화 될 수 없고 일정 부분 가정 내 돌봄은 불가피한 요소이지만, 이 부분에서의 

성역할 규범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인정하면서 양

육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는 일-지향적 보수주의(pro-work conservative) 또는 

신전통적 성별분업17)의 흐름이 청년층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

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에 비해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낮은 현실에 반영되어 있다. 

3) 성별, 세대별 젠더 인식 격차

17) Gerson, K.(2010). The unfinished revolution how a new generation is reshaping family, work, and gender in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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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성차별적 역할 규범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인식과 변화에 대한 의지가 높

아지고 있으며 인식의 변화에서 나아가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

가하였다. 특히 2030 여성들의 높아진 평등지향성과 실천에 대해 고무적으로 보았다. 

젊은 세대 남성들 사이에서도 성평등 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현상도 발견되지만, 적대적 

성차별주의 의식이 높고, 특히 청년층에서 여성혐오 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상황

에 대해 우려하였다. 

성역할 규범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세대간에도 발견된다. 젊은 세대의 변화에 비해 

중고령 세대는 상대적으로 전통적, 성차별적 성역할 규범을 내면화하여 성평등 실현의 

측면에서 더딘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

까운 미래 고령 인구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중고령 세대는 보

수적인 성역할 규범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여 성평등한 실천을 둘러싼 세대

간 격차는 이후로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청년 세대와 중고령 세대의 성차별 인식의 격차 외에도 청년 세대가 담지하는 

‘성차별’이 기계적 공정의 틀로 사고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평등의 관점에서 지속가능

한 인류 지향의 가치로서 지향되는 성평등의 의미가 기계적 공정의 틀로 주조되는 청년 

세대 성평등의 의미와 어떻게 연관되면서 그 의미를 달성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여성혐오의 확산

전문가들은 직접적이고 명백한 성차별은 약화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섹슈얼리티, 

모성 이데올로기,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여전히 잔존하면서 성차별적 효과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았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속에서 신기술과 플랫폼을 이용

한 새로운 방식의 젠더 폭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최근의 판례나 미디어를 

보면 여전히 가해자에게 온정적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경향도 여전히 잔존하

고 있다. 또한 온라인 게임 등 디지털 공간에서 새로운 형태의 여성 혐오 표현이나 성

차별적 표현, 여성비하와 적대적 태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미투 선언, 여성경찰 채용, 

불법촬영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태도에서 노골적인 여성혐오의 목소리가 발견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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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는 신기술과 플랫폼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다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며, 여성혐오의 수준과 양태에 비해 사회적 경각심은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 중심으로 나타나는 여성혐오가 향후 성평등 문

제 공유 및 남녀 연대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전사회적인 성평등 실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반면 이를 청년 남성 대 청년 여성의 문제로 확대 인식하기 보

다 변화하고 있는 남성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평등 규범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통적 성역할 규범의 변화와 적대적 성차별주의 의식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향후 규

범 및 실천으로서의 성평등은 앞으로도 많은 논쟁과 갈등을 동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

었다. 

마.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1) 디지털 기반 젠더 폭력의 만연성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젠더 폭력이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최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증가하는 등 젠더폭력의 심각

성과 만연성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내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사회의 폭력 발생 

자체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여성 피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새로운 여성폭력의 특징으로 피해의 성별성 외에도 세대간 격차

가 제시되었다. 스마트 사회의 구성원으로 진입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이들은 정치적, 경제적 자원

을 가장 적게 가진 집단이라는 점에서 폭력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 더욱 심각한 피

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2) 젠더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의식 및 법·제도적 변화의 지체

젠더폭력에서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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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배경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남성들의 문화, 재미, 때로는 복수심 등 사적 영역

에서의 실천으로 상호 용인하거나 심지어 권장하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시되

었다. 맘충, 김치녀 등 디지털 공간을 중심으로 관습적인 여성비하와 성폭력이 오래 전

부터 발생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기계적인 수준으로 여성들의 요구에 대응하

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촬영기술과 편집기술이 진화하면서 불법촬영 및 

합성, 디지털 장의사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시장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회적 개

입과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전문가들은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공

간으로 자리를 옮겨 유지되는 남성 중심적 커뮤니티의 문화나 성을 매개로 하는 남성들

의 공모 문화 등이 변화되지 않는 한 젠더 폭력은 근절되지 않으며 다양한 양상으로 더

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문제 

의식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친밀성과 사회관계망의 변화, 온라인 연결망의 확장,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폭력 등 끔찍한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은 매우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법률과 제도적 대응은 

새롭게 등장하는 젠더폭력과 범죄의 양상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여성의 피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젠더폭력 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과 

민감성은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법적 관행들

의 변화는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낮은 수준의 법적 처벌과 젠더폭력 피해의 사각지대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젠

더폭력의 심각성과 해악에 비해 그 처벌의 수준이 낮아 젠더폭력 발생의 빈도와 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이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폭력의 예방과 처벌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젠더폭력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

황에서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중층적 불평등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폭력에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폭력의 경험을 드러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3)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할 권리의 침해

젠더 폭력 범죄의 만연성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의식 및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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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의 지체는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안전할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다양한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발생 빈도와 무관

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을 내면화하고 있다.  

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이 낮고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체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여성들의 자

기단속 기제를 강화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자기단속 기제의 강

화는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여 비난하고, 2차 가해에 관대한 사회적 문화를 

조성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성평등에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전

문가들은 안전에 대한 평등한 인식,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않을 여

성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폭력 공포

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심각한 젠더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기본적인 여성들의 안전조차 보장되지 못한 사회에서 성역할 분화 등 더 높은 차원의 

성평등 실현은 요원하다. 따라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젠더폭력 영역에 대한 시급한 개선

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젠더폭력 문제의 지속은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성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청년 여성의 높은 불안감은 향후 성평등 문제에 

대한 남성들과의 소통 및 연대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 청년 남성

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범주화하거나 폭력적 남성성을 본질화하지 않으면서 성평등을 

위해 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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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거시환경�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영향

1  거시환경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

거시환경 변화가 2040년 미래 한국사회 성평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거시환경 

요인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대체로 정치 영역(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페미니즘의 대중화, 사회적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 및 사회 영역(가족의 변화, 저출산)

의 변화는 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환경 영역(기후변

화와 재난)과 경제 영역(저성장의 장기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의 변화, 고령화는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5점(성불평등 심화)부터 5점(성평등 증가)으로 측정한 영향력의 정도를 우선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4-2] 와 같다. 긍정적 차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

은 환경변화 요인은 페미니즘의 대중화(2.48점)이며, 사회적 소수자 정치 활성화(1.96

점), 가족의 변화(1.52점),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1.13점), 저출산 (1.04점) 순이

었다. 가장 크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 요인은 기후변화와 재난으로 평균

값은 -2.09점이었다. 다음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1.13점), 고령화(-0.83

점),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순이었다.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생명공학·의료

기술의 발전은 거의 0에 가까운 음(-)의 값으로 나타나서 전문가들 사이에 전망이 다소 

엇갈렸다.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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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점)

[그림 4-3]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력

각 영역별 전문가 응답 점수의 값의 분포를 평균값을 기준으로 크게 긍정적 영향요

인, 부정적 영향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 4-2], [표 4-3] 과 같다. 

우선 평균값이 양(+)의 값을 가지는 긍정적 영향 요인에 대한 전문가의 응답의 분포

를 보면, 페미니즘의 대중화의 경우 최빈값은 3점으로 8명이 이에 응답했고 최댓값은 

5점, 최솟값은 -점이었다. 23명 중 22명의 전문가가 양(+)의 값에 응답했고, 1명만 음

(-)의 값에 응답하여 페미니즘의 대중화가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는 전문가들 사이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는 최빈값이 2점이고 16명의 전문가가 

이에 응답했다. 23명의 전문가 모두 양(+)의 값을 주었으며, 값의 범위는 최댓값 3점, 

최솟값 1점으로 영향력의 방향이나 정도의 측면에서 전문가들 사이의 합의 수준이 상

당히 높았다.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는 최빈값이 2점이며 7명이 이에 응답했다. 

값의 범위는 최댓값 3점, 최솟값 -3점으로 페미니즘의 대중화나 사회적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에 비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23명 중 17명의 젠더 전문가가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양(+)의 값을 주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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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4명의 전문가는 음(-)의 값을 주어 부정적으로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는 않았다. 

가족의 변화는 최빈값이 2점으로 14명의 전문가가 이에 응답했으며, 최댓값은 3점, 

최솟값은 -2점이었다. 23명 중 20명이 양(+)의 값을 주었고, 음(-)의 값을 매긴 전문가

는 2명으로 소수였다. 가족의 변화가 성평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대해 젠

더 전문가들 사이에 대체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은 최빈값이 2점으

로 7명이 이에 응답했고, 최댓값은 3점, 최솟값은 2점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전문가가 16명으로 많지만, 4명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고, 3명은 영향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여 가족의 변화에 비해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났

다.

페미니즘의 

대중화

사회적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가족의 변화 저출산

평균(점) 2.48 1.96 1.13 1.52 1.04

최빈값(점) 3 2 2 2 2

최댓값(점) 5 3 3 3 3

최솟값(점) -1 1 -3 -2 -2

범위(점) 6 2 6 5 5

구간별
빈도
(명)

부정적 영향(-) 1 0 4 2 4

영향없음(0) 0 0 2 1 3

긍정적 영향(+) 22 23 17 20 16

[표 4-2]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I) - 값의 분포

(단위: 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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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그림 4-4]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I) - 값의 분포

다음으로 평균값이 음(-)의 값을 가지는 영향요인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보면,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것으로 평가된 기후변화와 재난의 경우 최빈값은 -3점으로 11

명의 전문가가 이에 응답했으며, 최댓값은 1점, 최솟값은 -4점이었다. 23명 중 21명의 

전문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고, 단 2명만이 1점에 응답했다. 저성장의 

장기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는 최빈값이 -2점으로 11명이 이에 응답했고, 최댓값은 

0점, 최솟값은 -3점이었다. 21명이 음(-)의 값에 응답했고, 양의 값으로 응답한 전문가

는 한 명도 없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절대 다수의 전문가들이 저성장의 장기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가 성평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따.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는 최빈값이 -2점이며, 12명이 이에 응답했다. 최

댓값은 2점, 최솟값은 -2점이다. 23명 중 19명이 음(-)의 값에 응답하여 대부분이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3명의 전문가는 양(+)의 값에 응답하여 긍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소수가 가지고 있었다. 고령화는 앞의 다른 부정적 

영향요인들보다 약간 높은 -1점이 최빈값으로 9명이 이에 응답했다. 최댓값은 3점, 최

솟값은 -3점으로 값의 범위가 넓어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

에 다소 이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 전문가가 23명 

중 17명으로 다수이지만, 5명의 전문가는 양(+)의 값을 주어 다른 부정적 요인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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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 전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전은 음의 값을 가지지만, 0

에 가까운 음의 값이라 값의 분포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영향 요

인 모두 최빈값은 0이며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9명,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

전은 10명이 이에 응답했다. 제시된 척도상 0점은 “영향없음”이지만, 긍정적 영향과 부

정적 영향이 공존하는 경우 전문가들이 이에 응답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다른 요인

들과 달리 음(-)의 응답값과 양(+)의 응답값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확

인된다.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의 경우 음(-)의 값에 응답한 전문가가 8명으로 

양(+)의 값이 응답한 전문가 6명에 비해 2명 정도 많다. 뒤에서 살펴볼 것이지만, 디지

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공존하는 양상을 띈다. 몇몇

의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존재하기도 했다.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전은 음(-)의 값이 응답한 전문가가 7명으로 양(+)의 값에 응답한 전문가에 비해 1명

이 많을 뿐이다. 

기후변화와 

재난

저성장의 

장기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고령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생명공학·

의료기술의 

발전

평균(점) -2.09 -1.91 -1.13 -0.83 -0.26 -0.04

최빈값(점) -3 -2 -2 -1 0 0

최댓값(점) 1 0 2 3 2 3

최솟값(점) -4 -3 -2 -3 -3 -2

범위(점) 5 3 4 6 5 5

구
간
별
빈
도

(명)

부정적 
영향(-)

21 21 19 17 8 7

영향없음(0) 0 2 1 1 9 10

긍정적 
영향(+)

2 0 3 5 6 6

[표 4-3]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II) - 값의 분포

(단위: 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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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그림 4-5] 거시환경변화가 2040년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II) - 값의 분포

2  거시환경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논거 

가. 저출산

1) 성불평등 및 부적절한 정책의 산물로서 저출산

저출산이 미래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

기했다. 저출산 현상 자체가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에 대한 정책

적 대응이 미래 성평등 사회에 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로 진단하고 20년간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

해 왔으나, 출산율을 올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

에 직면해 있다. 최근 출산장려에서 국민의 삶의 질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으나, 여전히 

출생아수 증가라는 목표에 사로잡혀 있다. 전문가들도 낮은 출산율을 문제시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담론과 정책적 접근이 저출산을 초래한 근본적 원인을 성찰하기 

보다 출생아수를 늘리고자 하는 시도는 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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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경력단절 없이 평생 취업을 하기를 원할 뿐 아니라 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

의 삶의 조건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성차별적 구조와 제도의 산물인데 정책이 이에 적절

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어떠한 관점 하에서 전개되느냐에 따라 성평등에 미

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출산 현상을 성역할 규범

과 성별분업의 변화에 대한 욕구의 반영으로 해석할 때 성평등 이슈가 공론화되면서 기

존의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는 반면 가임기 여성 출산 지도의 사례처럼 여성을 출산을 

위한 수단으로 대상화하게 되면 오히려 여성 비하와 혐오를 생산함으로써 불평등을 심

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여성의 전통적 역할 해소 및 가족관계의 평등성 증가 

이처럼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에 주목하

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성평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은 ‘여성=

가사·돌봄, 남성=생계부양자’ 가정에 기반한 전통적 결혼과 핵가족의 정상성에 도전함

으로써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별분업을 점진적으로 해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

녀수의 감소,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가, 남성의 평생 생계부양자 역할이 불가능

한 노동시장 구조 등으로 인해 여성의 전통적 역할 변화가 보다 급진적으로 전개될 것

으로 전망된다. 우수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교육수준이 

높아진 여성들은 과거 보다 더 많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공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영향력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저출산은 가구 유형 및 생애주기별 가족관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 관계의 평

등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불평등한 성별 분업에 기반한 전통적 

이성애 중심의 핵가족이 쇠퇴하게 되면서 1인 가구를 비롯해 가족 형태는 다양해 질 것

이고,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보다 평등한 방식으로 재구성될 것이다. 

3) 여성혐오와 젠더 폭력 증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구구조 및 가족관계의 변화를 친밀성의 구조변동과 젠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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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맥락에서 사고하지 못하고, 여성의 만혼, 비혼, 청년층의 개인주의의 탓으로 인

식하는 한 여성혐오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저출산을 사회문제로 생각

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한국의 상황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성을 지목하고, 이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성에 대한 연민에 기반한 담론과 정책적 접근이 지속되는 한 여

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남성 노동 기회의 박탈로, 친밀한 관계 및 가족의 변화를 여성들

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다.

젠더 폭력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을 다수 확인하였다. 친밀한 관계가 전통적 이성애 

관계를 넘어 유연해 지면서 에피소드적 섹슈얼리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발전과 플랫폼 산업의 확장은 여성들을 젠더 폭력의 상황에 더욱 

쉽게 노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나. 고령화

1) 여성의 돌봄 부담 증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2040년 초고령사회가 되면 사회적 돌봄 

수요가 크게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의 확대, 1인 노인 가구

의 증가로 인해 가족의 노인 돌봄 기능은 크게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가

족 밖의 영역에서 돌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회화된 노인 돌봄이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통해 제공된다면, 여성 고용의 질적 수준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다.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가치평가는 관련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제적 자원을 악화

시켜 빈곤에의 노출 위험과 건강 악화의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돌봄 

노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평가와 성평등한 돌봄 책임의 분배 등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시급히 나서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비혼 여성이 증가

하면서 부모 돌봄 역할과 기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2) 노인의 성별화된 삶의 질 저하

사회적 돌봄의 공급이 양적, 질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가족 내에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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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남성 돌봄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반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여성 노인

은 1인 가구로 생존해야 하는 기간이 증가하면서 열악한 돌봄 상황이나 사각지대에 놓

일 가능성이 크다. 돌봄에 대한 가치가 적절히 평가되지 않고, 돌봄 노동자들이 열악한 

조건 하에서 돌봄을 수행하게 될 경우 노인에 대한 폭력과 학대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

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은 전반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생애

과정 전반에 걸친 차별과 불평등한 삶의 산물로서 여성 노인은 빈곤에 취약해질 가능성

이 남성에 비해 높다. 2040년은 1960년대~1970년대 출생 코호트가 70대·80대가 된

다. 1960년대~1970년대생 여성은 이전 시대 여성에 비해 교육이나 노동시장 참여의 

질적 수준이 높은 세대이기는 하지만, 남성 중심적 노동시장 하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세대이며, 임금을 비롯하여 남성에 비해 노동의 질적 수준이 낮다. 그 결과 노년기 빈곤

에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빈곤은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 대부분의 삶을 일 중심으로 살아온 남성 노인은 친밀한 관계로부터 단절, 

고립된 상태로 오랜 기간을 지내면서 자살율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초

고령 노인이 증가하면서 남성 노인에 비해 취약한 여성 노인의 빈곤과 건강, 여성 노인

에 비해 취약한 남성 노인의 친밀한 네트워크 단절로 인한 고립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홈 오토메이션, IoT 등 기술의 발전이 주거 환경에 도입되고 노인을 위한 복지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의 혜택은 양극화될 것이다. 경제력을 갖

춘 노인은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노화로 인한 신체적 장애, 사회관계의 단절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으나,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노인의 삶의 질은 더욱 열악해 질 것이

다.

다. 가족의 변화

1) 여성의 다양한 독립적 삶의 기회 확대

가족의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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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었다. 젊은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당연한 생애과정으로 여겨지지 않

을 만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 생애과정에 따른 가구 형태와 구성

은 탈표준화 되고 있으며 다양한 친밀성의 실천이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와 관계의 전

형성은 약화되는 반면 가족유연성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대 한국가족의 

변화는 이성애 핵가족 중심의 정상가족 규범의 쇠퇴와 궤를 함께 하고 있으며, 혈연 및 

가족형태에 기반한 후기 근대적 가족의 규범과 정의는 도전받고 있다(이재경, 2015).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가들은 가부장적 가족은 개인의 선택에서 점차 배제되고, 이성애 

핵가족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과 동성혼이 등장하고, 결혼과 무관한 출산에 대

한 지원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해소된다면 여성의 독립적 삶의 경로 선택과 유연

한 친밀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확대되어 성불평등한 가부장적 가족에 종속되지 않는 방

식의 관계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가족을 벗어

난 새로운 친밀관계 형성의 가능성은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주된 제도적 기반이 되는 핵

가족 중심의 혈연가족 규범의 해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가족

의 변화가 전통적인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가정 내 실천에 성평등한 변화를 가져올 것

으로 예상하였다. 

가족의 변화는 노동시장 및 돌봄 분담 구조의 변화와도 연관된다. 1인 가구의 증가, 

보편혼의 쇠퇴, 무자녀 가구의 증가 등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돌

봄 노동의 평등한 사회적 분배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켜 노동시장 및 돌봄 영역에서의 

성평등한 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1

인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영향력은 약화되고 여성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변화

가 일어날 것이라는 의견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다양한 가족형태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가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현재 가족의 변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이나 선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생활동반자법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오히려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결과가 초래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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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 폭력 위험

가족의 변화가 성평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여성들이 소유한 자원과 협

상력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기존 가족 형태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친밀성 추구는 가부장제로부터 여성과 남성을 해방시킬 잠재력을 가지

지만, 동시에 과거 가족제도가 개인에게 제공하던 가부장적 보호 체계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존의 가부장적 가족이 제공하던 최소한의 안전망이 사라진 상태에

서 개인의 협상력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원가족의 지지, 높은 계급 지위 등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을 소유하지 못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

에 놓이거나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족’의 법적 제

도적 틀이 없는 성적 친밀성이나 친밀한 관계의 추구는 성차별, 젠더 폭력에 노출될 위

험을 증대시키고, 가족과 관련한 사회적 지위의 부재는 낮은 계급 여성들의 공적 사회

생활에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계급 지위가 낮은 1인 여성 가구주는 빈곤과 건강권의 측면에서 취

약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변화하는 가족의 변화에 걸맞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

과 가구의 삶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역사회 고립 해소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의 모색

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인다. 

라.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1)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 완화 VS 계층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 중 여

성이 수행하던 가사노동 부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에서

는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감소하고, 가사

노동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결과적으로 감소한 만큼 여성의 경제사회적 활동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었다. 반면, 인공지능, 자동화 등 가사노동 기술의 발전은 기술 

선별 등 가사노동 기술을 관리하는 노동을 증가시키고 여성의 가사노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가사노동이 여성의 일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

과 성별 분업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기술의 발전이 성평등에 기여할 만큼 가사노동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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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감소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감

소한다고 하더라도 기술로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계층과 그렇

지 않은 계층의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VS 돌봄 부담 심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의 효과로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

라는 전망과 여성의 돌봄 부담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전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재택근무 등을 활성화하여 공간적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후자는 비대면 학습, 재택 근무

의 확대가 여성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켜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3) 남성 중심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젠더 폭력 증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이 기존의 성불평등 이슈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으나, 디지털 기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와 정보통

신기술의 활용 및 의사결정에서의 남성 중심성으로 인해 기술이 성평등을 증진하는 도

구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데이터와 기술은 가치중

립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사회의 불평등과 편견을 내재화하기 쉽

고, 이것이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가정되는 현실 자체를 문제시 하지 않는한 

기술은 오히려 성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기술 발전의 효과가 

성평등에 기여하려면 신기술을 장악하고 주로 활용하는 집단은 누구인지, 기술발전이 

가져올 변화의 수혜는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 디지털 시대의 지식생산은 기존의 

젠더질서 하에서 통용되는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고 저항하면서 축적되어 가는지 등에 

관한 심도깊은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남성 중심성에 대한 더욱 심각한 우려는 젠더 폭력의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 있었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포르노 등 기술이 결

합된 성범죄, 성착취가 디지털 공감에서 상품화되고, 마약, 도박 등 범죄로의 유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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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면서 젠더 폭력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띄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동반하는 사이버 불링, 스토킹 뿐 아니라 최근 리얼돌 사건을 통해 예견되고 있

듯이 인공지능 로봇의 성적 대상화, 섹슈얼리티의 비인격화는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

을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이라는 것이다.

마.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전

1) 성역할 고정관념, 규범의 쇠퇴

노화와 장애 극복, 수명 연장 등 인간의 생명과 신체적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인간 

증강 기술의 발전으로 신체적 능력에서의 남녀 차이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 조차도 모호해 지면서 전통적 성별 구분은 상당히 약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생식기술의 발달로 인해 결혼이나 파트너십 없는 출산, 동

성 결혼 출산 등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이성애 핵

가족에 기반한 가부장적 가족 및 성역할 규범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2) 생명공학기술의 남성 중심성

생명공학기술의 사용이 기존의 젠더화된 욕망 구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생식보조술 

등 재생산 관련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남성중심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경우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즉, 인

구문제가 중요해질수록 여성을 재생산하는 몸으로 인식하면서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건강권에 대한 침해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바. 저성장의 장기화와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1) 여성의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

많은 전문가들은 저성장 경기침체가 이미 성별화되어 있는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성을 악화시켜 여성 집중 일자리의 질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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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정과 소득 감소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강화하여 여성 노동의 경제적 불안정

성 증대에 일조하게 된다.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는 다시 무급노동 수행의 성불평등 강화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인한 실질임금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여성들의 

가족 내 무급노동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무급노

동의 책임과 의무는 여성들은 이차 노동자로 규정하여 노동시장 내 낮은 여성 지위를 

정당화한다. 노동시장과 가정 내에 존재하는 성역할 규범과 인식은 상호작용하면서 여

성에 대한 차별의 사회적 기제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데 일조한다. 

2) 여성 내부 계층 격차 심화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는 여성 내부의 격차를 심화시켜 소수의 엘리트 여성과 다수의 

저임금, 빈곤 여성들로 구분되는 여성 내부의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되

었다. 이때 성평등의 수혜와 혜택은 소수의 상층 여성들에게, 성차별로 인한 불이익과 

폭력적 경험은 다수의 하층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성평등과 성차별의 경험 역시 양극화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다수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불안정은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져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 노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

성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다수 여성들의 불평등과 차별의 경험은 감추어져 잘 드

러나지 않는 반면, 소수 엘리트 여성의 경험과 성취는 주목받게 되므로 평등에 대한 사

회적 인식과 실제 여성의 삶과 경험 사이의 간극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사.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

1) 여성 고용의 질적 수준 악화

기술혁신으로 인해 서비스, 단순노무, 사무직 등 전통적 여성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여성고용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유연근무 확대, 플

랫폼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 고용률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체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해당되므로 여성고용 현실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플랫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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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는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을 높이므로 향후 여성 노후의 빈곤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는 여성 내부의 양극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평가되었다. 소수의 여성들은 고부가가치산업 노동에, 다수의 여성들은 단순노동

에 종사하는 상황에서 여성들 내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낮은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더해져 여성들 간의 격차가 남성들 내부의 격차보다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 기술혁신 분야 수직적 성별분리 심화

다수의 전문가들은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의 변화가 성평등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자리 변화의 수혜가 남성들에게 집중되고 여성들은 

소외되면서 여성노동의 불안정성과 질적 수준은 유지되는 반면 성별 격차는 증가할 가

능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기술혁신의 시대가 창출한 새로운 일자리에서도 전통적 성별직종분리 현상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 남성들은 디지털 분야 고

소득 전문직군에, 여성들은 단순노동직에 집중되어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성별

화된 노동시장 구조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구조에서 이공계가 차지하는 비율

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여학생들의 이공대 진학 역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지만, 남성 중심의 이공계 문화가 기업문화로 이어져 여성의 관련 산업 진입과 고위

직 진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는 의견들도 살펴볼 수 있었다. 

3) 여성의 이중 부담 증가

많은 전문가들은 비대면 기술혁신으로 인해 노동과 생활의 경계가 재구성 되면서 여

성의 이중부담이 증가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증대된 돌봄 노동의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상황은 비대면 시대의 새

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혁신은 돌봄노동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

으로 기대되지만, 돌봄과 정서적 분야의 일자리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하는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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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고 필수적인 돌봄노동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여성의 이중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4)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

전반적으로 기술혁신이 여성 노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일부 

소수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에 대해 낙관

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성들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의 필요성 증대는 고부가

가치산업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기

술기반 산업이 음악, 영화, 디자인 등 비기술 영역과 결합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의 여성 진입 장벽 낮아지는 상황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일부 여성들의 경

제적 지위 상승과 직업 안정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신(新)산업이 부상하면서 여성 창업자, 여성 기업가 등 새로운 기술혁신의 개

발자로 여성들이 나설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술혁신으로 인한 성별 직종 분리 완화의 가능성에 주목하기도 하

였다. 국방, 시큐리티, 경찰 등 전통적 남성중심적 직종으로 여성들이 진출하면서 성차

별적 조직문화의 변화와 성별직종분리 완화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 등이 제

출되었다. 이공계 분야로의 여성진출 역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아. 기후변화와 재난

1) 여성의 돌봄 부담 심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재난의 부정적 효과가 취약계층과 여성에게 집중

될 것임을 우려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속성상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에게 더 많은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성의 돌봄 부담을 증가시키고, 유급노동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재택수업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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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되는 미성년 자녀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

동의 급격한 증가는 돌봄노동의 사회화 및 시장화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중

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향후 남성의 무급노동에 대한 요구와 책임은 더욱 

획기적으로 증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이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염병 예방의 맥락에서 일상적 삶과 

생활에 개입하는 국가적 통제가 증가하는 추세가 여성들에게 개방되었던 자유를 축소

시키고 남성중심적인 사회의 젠더질서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

한 우려를 보였다. 

2) 성평등 의제의 주변화

다른 한편 방역과 경제적 손실이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가 되는 재난 상황

에서 성평등 의제가 사소화, 주변화되는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UN, WHO 등 주

요 국제기구들은 팬데믹의 발생과 지속이 가구 내 긴장 수준을 높이고 가정폭력의 맥락

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증가시켜, 여성들의 폭력 노출 위험의 

증가와 전체적인 성평등 수준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UN Women, 

2020; WHO, 2020).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과

는 별도로, 그러한 노력들이 성평등의 가치를 저해하거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적 

상황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여성 환경 리더십의 부각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기후변화와 재난이 성평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크게 우려했

지만, 일부 긍정적 요소를 발견한 전문가도 있었다. 여성 환경운동 지도자가 부각되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환경 운동에서의 여성 리더십이 주목받고 확장되는 상

황이 그것이다. 환경과 재난 이슈에서 발휘되는 여성리더십과 페미니즘의 영향력은 성

평등의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상기후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과 문제의식이 생태와 환경에 

대한 인식과 삶의 방향성을 변화 시키는데 영향을 미쳐, 현대사회의 발전주의 및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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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인식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등장은 산업화 사회의 ‘이상적 근로자’ 규범의 약화와 돌봄과 안전의 가

치 부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견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자.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1) 여성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 확대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와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발언권이 높아진 상

황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양한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공적 

의사 결정에 대한 여성의 영향력을 높이고, 나아가 여성주의 정치의 실현 가능성을 높

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 뿐 아니라 공적 의사결정기구에 진출하는 여성들의 수가 증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었다. 여성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회

의원 등 정치 엘리트로의 여성 진출 보다 여성 유권자의 조직과 참여 활동이 더 중요해

질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최근 나타나는 청년 여성들의 정치 참여와 직접적 의사 

표현의 확대는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여성 세력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여성들의 정치의식과 참여가 활발해짐

에 따라 연고에 기반하는 폐쇄적이고 권력적인 남성 중심 정치 문화는 점차 퇴보할 것

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감수성의 확장과 연동하면서 성불평등의 

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극우 선동주의 정치의 지배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전문가들

도 있었다. 먼저 여성들의 정치 참여와 지형의 변화는 오히려 기존의 정치 세력들에게 

위협적인 상황으로 여겨져 정치적 지형이 더욱 극단적으로 분화될 수 있으며, 그 속에

서 성불평등 문제는 방치되거나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한 새로

운 기술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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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정치적 지형의 분화 속에서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등 과학 기술의 발전은 극우

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더 효과적으로, 그리

고 더 극단적으로 유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일국주의의 강화, 난민이나 글로벌 이슈에 대해 반대하는 신인종주의나 국가주의가 공

고해질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차. 페미니즘의 대중화

1) 성평등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구심적으로서 페미니즘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도 페미니즘의 대중화가 성평등 실현에 미치게 될 큰 영향력과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전문가들은 페미니즘의 대중화가 기존의 성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하고 성평등 사회로의 진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과학기술 등 기존에 페미니즘의 영향력

이 미치지 못했던 분야로의 페미니즘 의식 확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

한 긍정적 요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었다. 

또한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성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의 증진에 기여하여 성차별

적 규범과 실천의 변화를 가져올 것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페미니즘 대중화와 함

께 젠더 이슈가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는 등, 여성들의 세력화 양상이 보다 활발하게 전

개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영향 중 하나이다. 그동안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취약한 위치에 처해있던 여성들에게 저항의 언어를 제공하였고, 젠더 관련 이

슈에 대한 직접적이고 집단적인 영향력 행사를 통해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하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영향력 확대와 새로운 성평등 의제의 강

력한 추진을 위한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집단적 행동의 경험과 인식의 공유를 통한 임

파워링의 효과로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대한 남성들의 백래쉬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는 과도기적인 양상으

로 젠더폭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성차별적 규범의 변화 속에서 결국에는 남성들의 변

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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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평등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왜곡

페미니즘 대중화가 성평등에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많

은 전문가들은 페미니즘의 대중화와 연관되는 여러 부정적 영향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였다. 먼저 신자유주의적 가치 확산으로 인해 ‘평등’의 가치가 약화되고 당사자 중심

의 차별에 대한 민감성으로 페미니즘의 의미가 제한될 경우, 집단으로서의 평등과 차별

의 문제 해결로까지 나아가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성정책이 ‘이익집단 갈등’의 장이 될 우려, 우파 포퓰리즘과 페미니즘의 결

합으로 인한 보수화 경향의 가능성, 2030을 넘어선 다양한 세대 경험이나 복합적인 성

불평등 의제가 전면으로 등장하지 못하는 한계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여성혐오로 대표되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의 심화도 페미니즘 대중화의 부정적 

영향 중 하나로 여겨진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남성들의 성차별주의 인식이 10

대 남성들에게까지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젊은 세대 여성과 남성의 대립이 더욱 강화

되는 등 연대가 아닌 갈등 상황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출되었다. 

카. 사회적 소수자 정치 활성화 

1) 위계를 정당화하는 ‘정상성’에 대한 도전

급속한 개인화와 네트워크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 정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성평등과 대체로 긍정적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소수자 정치는 정상가족, 남성중심성, 순혈주의, 엘

리트 중심주의 등 기존의 정상적이면서 이상적으로 규정되었던 한국사회 구조의 질서

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패러다임적 전환과 연관되며,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여 

위계화하는 정상의 보편성에 도전한다. 따라서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는 여성 의제와 직

접적으로는 무관해 보일지라도 대체로 성평등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2) 소수자 정치와 페미니즘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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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회적 소수자들 간의 경쟁과 정체성 다툼으로 인한 갈등과 고립, 사회적 보수

화 가능성과 가짜 정보로 인한 소수자 혐오와 백래시 등은 부정적 영향으로 제시되었

다. 정치적인 올바름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피해와 차별에 공감하기보다 도덕과 규범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수자 정치의 흐름에서 여성을 소수자 중 하나로 보고 경쟁상대로 여기

는 경향도 등장하면서 소수자 정치가 페미니즘 운동을 잠식하거나 대체하는 현상이 발

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런 경우 소수자 정치는 오히려 여성혐오를 재생산

하고 성불평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젠더 정치를 약화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3  거시환경변화와 주요 성평등 이슈

조사 결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전문가들의 개방형 응답 자료에 대한 연결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각 답변지의 문장을 11개의 영향요인별로 분류하였

고 총 925개의 답변 문장을 취합하였다. 이후 넷마이너 S/W를 통해 명사를 기준으로 

형태소를 추출하였고, 추출된 키워드는 연구진의 검토를 통해 최종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 분석과 연관성이 없는 단어를 제거하였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각 답변지에서 추출한 키워드 간의 관

계를 보기 위한 1-mode(동종 변수) 분석 및 추출된 키워드와 해당 키워드가 속한 11

개 영향 요인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한 2-mode(이종 변수) 분석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추출된 키워드의 출현 빈도를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어 구름(word 

cloud)를 그려본 결과, [그림 4-6] 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기술, 분배, 일자리, 디지

털, 차별,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의 단어 출현이 상대적으로 드러나 보였다. 11개 영향 

요인의 분류를 기준으로 볼 때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기술혁신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 

구조 변화와 관련된 단어의 출현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분석 키워드가 성평등 

관련 전문가의 설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 경제적 변화로 인한 

성평등 관점의 정책 논의와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출현 빈도 기준으로 

상위 20개 키워드를 추출한 [표 4-4] 의 결과와도 경향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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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전문가 설문조사 키워드에 대한 단어 구름

키워드 출현빈도 키워드 출현빈도

기술 111 성별 64

차별 99 이슈 61

경제 98 규범 61

페미니즘 88 확대 60

일자리 87 분배 58

디지털 83 긍정 57

노인 81 상황 56

정책 79 폭력 55

성소수자 70 격차 55

저출산 65 강화 55

[표 4-4] 전문가 설문조사 출현빈도 기준 상위 20개 키워드

[그림 4-7]은 전문가 설문 답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1-mode 네트워크를 그린 것이

다. 앞서 단어 구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 분배, 차별, 경제, 페미니즘 등의 키

워드가 비교적 많은 다른 키워드와 연결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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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키워드로는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인구 구조”, 자녀

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부담”, 경제적 양극화와 연계되는 “일자리” 등의 하부 네트워

크와 연계가 되고 있었다. 

[그림 4-7] 전문가 설문조사 키워드 네트워크(1-mode)

분배와 관련하여서는 성소수자, 차별, 성규범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 구조”와 관련된 

네트워크 및 남녀 양극화, 격차 등으로 연결되는 “소득”과 관련한 네트워크가 주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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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네트워크로 분석되었다. 특히, “페미니즘”은 차별, 격차, 성소수자 등의 키워드

와 매개되어있는 것을 볼 때 성평등 및 여성 권익의 향상을 위한 주요한 이념적 수단으

로 역할하고 있음을 네트워크 상에서 추정해 볼 수 있었다.

1-mode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기술발전, 일

자리 등의 이슈가 성평등적 관점에서 미래 정책의 설계 및 개선 과정에 고려가 되어야 

할 중요한 이슈라고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미흡할 

경우 분배, 양극화, 성차별적 상황과 페미니즘이 맞물려 사회적 갈등과 관련된 주변 키

워드(혐오, 운동, 악화 등)의 영향이 강해질 수도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 간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위해 연결(degree)중심성, 매개

(betweeness)중심성, 근접(closeness)중심성, 위세(eigen-vector)중심성 분석을 수행

하였다. 연결중심성은 이슈를 장악하고 있는 중심 키워드를 나타내며, 매개중심성과 근

접중심성은 네트워크서 내에서 이슈와 이슈를 매개하거나, 특정 이슈와 관련하여 같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나타내준다. 마지막으로 위세중심성은 네트워크 상에서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와 연결되어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먼저 연결중심성은 기술, 정책, 페미니즘, 강화, 경제, 성별, 일자리, 제도 등의 단어

가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 경제, 일자

리 등은 사회, 경제 변화와 관련한 성평등 관점의 우려를 나타낸 것이고, 정책, 페미니

즘, 강화, 제도 등은 이에 대한 미래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인다. 네

트워크를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의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매개중심성과 근접중심

성을 통해 살펴본 키워드 역시 연결중심성과 크게 양상은 다르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폭력” 키워드가 상위 순위에 등장하는 특징을 보였다.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

기술 0.102819 기술 0.073556 기술 0.438687 결정 0.463484

정책 0.087894 정책 0.063837 경제 0.432687 의사 0.390295

페미니즘 0.082919 강화 0.053815 페미니즘 0.417652 자원 0.366019

강화 0.08126 일자리 0.049541 강화 0.417362 경제 0.36192

경제 0.079602 경제 0.046901 정책 0.417073 동등 0.348253

[표 4-5] 전문가 설문조사 키워드 중심성 분석 상위 20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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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출현 빈도가 높은 주요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표시한 이유로 [그림 4-7]

의 네트워크에는 “폭력”과 관련한 네트워크가 없어, [그림 4-8]에 관련 세부 네트워크

를 별도로 나타내었다. 감염, 위험, 노출, 양상, 자유, 권리, 생산 등의 키워드를 매개하

고 폭력이 매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전문가의 답변을 살펴보면 코로나 19

로 인해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콜센터 등의 직업 특성에서 오는 차별 

및 감염병으로 인한 실업, 가정 경제의 파탄 등이 젠더 폭력으로 변질될 상황에 대한 

우려 등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앞의 키워드들이 폭력의 원인과 관련

된 상황들이라면, 자유, 권리 등은 이러한 폭력적 상황으로부터 성평등적 관점의 접근

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의 마련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규

범적 키워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

성별 0.079602 페미니즘 0.046366 성별 0.414484 분배 0.240656

일자리 0.076285 제도 0.042197 제도 0.411363 규범 0.161113

제도 0.063018 성별 0.039572 영역 0.411082 차별 0.157039

상황 0.059701 상황 0.0336 일자리 0.409123 활동 0.150179

확대 0.059701 저출산 0.031675 확대 0.404988 가치 0.108147

차별 0.058043 차별 0.031321 상황 0.403628 기술 0.077831

긍정 0.056385 디지털 0.028689 저출산 0.403628 구조 0.073835

디지털 0.056385 확대 0.027889 안정 0.401739 영역 0.070656

생산 0.054726 집단 0.026962 차별 0.401471 소득 0.070508

저출산 0.054726 방향 0.025738 노인 0.399868 표현 0.067502

삶 0.053068 삶 0.024343 인식 0.398807 참여 0.065221

집단 0.05141 영역 0.024199 개인 0.397488 평가 0.063953

개인 0.049751 폭력 0.023783 생산 0.396439 노인 0.063845

영역 0.048093 개인 0.023637 참여 0.394099 안정 0.06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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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폭력” 관련 세부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그림 4-9]는 11개의 영향 요인과 이를 구성하는 세부 키워드를 네트워

크로 표시한 것이다. 우선, 대다수의 11개 영향 요인과 연관성을 같은 공통 키워드의 

등장이 두드러진다. 즉, 네트워크의 중심에 모여 있는 키워드들이다. 불평등, 빈곤, 기

술, 노동, 정책, 젠더 폭력, 남성, 가사 등의 키워드들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키워드 간 

분석과 키워드 출현 빈도를 통해 살펴본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지, 건강, 돌봄, 가족, 규범, 개인, 경제활동 등 고령화, 생명공학, 가족변화의 

영역과 주로 연관성을 갖는 키워드도 네트워크 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각 주요 영향 요인별 키워드를 살펴보면, 디지털기술 관련 저임금, 남성중심, 일자리, 

계층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남성 중심의 경제구조 등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 차별 등에 대한 우려가 보인다. 이는 일자리변화, 소득분배악화 영향 요인과도 

주로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데, 즉, 앞서 언급한 그러한 일자리, 경제구조의 문제가 성

별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성평등적 관점의 정책 접근이 필요한 분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패러다임의 변화에서는 소수자, 청년, 젠더 편향 등 상대적 소수, 사회적 약자로

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페미니즘, 소수자정치활성화 등의 영향 요인과 관련하여 다양성, 소수자, 

젠더의 목소리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다양성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적 고

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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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11개 영향 요인과 키워드 간 네트워크(2-mode)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관련하여 감염병의 사회, 경제적 모습을 전례없이 바꾸고 있으

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젠더폭력, 불평등 관점으로 나타나는 점과 집에 머무

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사, 돌봄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전가될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으로 성평등 전문가의 델파이 설문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미래 정책 및 개선 방향

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여전히 경제, 사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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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평등과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또는 감

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급변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하거나 고착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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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2040년� 미래� 성평등�전망

1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

정책이나 제도적 노력이 현재와 같다고 가정하고, 거시환경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할 때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의 전체 평균 점수는 38.7점으로 성평등 수준 

‘약간 낮음(30점~50점)’에 해당한다. 2020년 전체 평균값인 31.1점과 비교할 때 약간 

증가했지만 그 폭이 미미하여, 전문가들은 2020년 현재의 낮은 성평등 수준이 향후 20

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영역별 2040년 성평등 수준의 순위는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차

원의 증가 폭이 다소 크다는 점을 제외하면, 2020년 현재 성평등 수준과 대체로 유사

한 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가 46.6점

(2020년 현재 39.0점)으로 가장 높고,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은 40.6점

(2020년 30.6점),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40.0점(2020년 33.3점), 무급노동의 평

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36.7점(2020년 29.3점),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29.4점

(2020년 23.1점) 순이다. 2040년의 성평등 상황을 전망해 보면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측면에서 성평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자원과 영향

력은 여전히 불평등한 상황이 지속되며, 젠더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은 매우 취약한 상황

이다. 

영역별 변화의 정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50점 미만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에서도 2020년 현재 대비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본 영역은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으로 2020년 대비 10점이 높았다. 2040

년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변화 중 다양한 측면에서 정치적 여건의 변화가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러한 전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젠더 폭력과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는 2020년 대비 각각 6.4점, 6.7점 



성평등의 미래와 정책대응

1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가장 변화가 느릴 것으로 전망되었다. 디지털 네트

워크 기술,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구조의 변화 등 기술 발전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무급노동의 평

등한 분배와 가치평가는 각각 7.6점, 7.4점 정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단위: 점)

[그림 4-10] 2020년 현재 및 2040년 미래 성평등 수준 비교

2020년 현재와 2040년 미래에 대한 전문가 응답값의 분포의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

로 2040년에 대한 전망에서 값의 범위가 넓어지고, 최빈값에 응답이 집중되지 않거나 

최빈값이 두 개인 경우도 있어 2020년 현재와 비교해 볼 때 2040년 미래 사회의 모습

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2020년 10

점~30점 미만에 대한 응답수가 30점~50점 미만으로 이동하고, 50점~70점 미만의 응

답수가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40년은 2020년 현재보다 나은 수준이 될 것이라

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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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의사

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20년 40년 20년 40년 20년 40년 20년 40년 20년 40년

평균(점) 30.6 40.6 33.3 40.0 29.4 36.7 39.0 46.6 23.1 29.4

최빈값(점) 30 60 30 30, 40 20 30 40 40, 50 20 20, 30

최댓값(점) 60 70 70 80 50 70 65 80 50 50

최솟값(점) 10 15 15 20 20 20 20 30 5 5

범위(점) 50 55 55 60 30 50 45 50 45 45

구간별
빈도
(명)

10점 미만 0 0 0 0 0 0 0 0 1 1

10점~30
점 미만

8 4 6 2 12 6 5 0 16 10

30점~50
점 미만

12 12 13 17 9 12 13 13 5 8

50점~70
점 미만

3 6 3 3 2 4 5 7 1 4

70점~90
점 미만

0 1 1 1 0 1 0 3 0 0

[표 4-6] 2020년 현재 및 2040년 미래 성평등 수준 점수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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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그림 4-11] 2040년 미래 성평등 수준 점수 분포

2  영역별 성평등 전망에 대한 논거

가.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은 주로 기술, 정치, 환경 영역의 변화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즉, 공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

라는 전망의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 기반 정치의 활성화에 따른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쇠퇴, 페미니즘의 대중화, 사회적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 등 정치 영역의 거시적 환경변

화가 자리잡고 있었다. 

디지털 기술 기반 공론장의 형성, 직접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남성 중심의 연고형, 

폐쇄형 정치는 점차로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온라인을 통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가시화되고 글로벌 연대의 가능성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국경

을 넘는 온라인 공론장의 등장은 여성 주체들의 목소리를 전파시키는 배경이 되었고 #

미투 등 글로벌 온라인 연대의 양상으로 이어져 여성들의 세력화와 정치적 영향력을 높

이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해 왔던 경험이 이러한 낙관의 근거가 된다. 반면 디지털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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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성중심성, 조직적 댓글, 가짜뉴스 등을 여과없이 전달하는 온라인 공론장의 왜곡

과 자본과 로비에서 자유롭지 않은 온라인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민주주의 원칙이 붕괴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다른 한편 교육 수준 증가에 따라 여성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디지털 공간에서 여론을 조성하며 디지털 여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익숙한 세대의 

정치적 효능감 경험은 이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페

미니즘 대중화를 경험한 여성들의 젠더 이슈 관련 집단 활동의 일상화, 다양성과 젠더 

이분법에 도전하는 소수자 정치의 활성화는 공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영향력을 강화

하는데 기여하는 흐름으로 평가되었다. 

21세기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환경과 재난 이슈는 환경운동에서 여성리더십이 부각

되는 효과를 낳아 여성 리더십, 페미니즘이 주목받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변화

와 재난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이를 극복

하기 위한 사회적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성 리더십과 페미니즘의 영

향력은 향후 공적 의사결정 영역에서 더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엘리트 여성이 주목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평등의 착시효과와 성

평등 의제의 주변화, 소수자 정치와 페미니즘의 갈등과 우파 포퓰리즘과 결합한 페미니

즘 보수화의 가능성, 여성혐오 및 성차별주의의 심화로 인한 백래시의 등장 등은 미래 

한국 사회 성평등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나.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에 대한 미래 성평등 전망과 관련하여, 경제, 기술, 사회 

영역의 변화는 상호작용하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특히 

여성의 고학력화, 산업 및 임금구조 변화에 따른 가구 내 단독생계부양자의 쇠퇴와 맞

벌이의 필요성 증대, 저출산으로 인한 여성 노동력 수요의 증가와 디지털 네트워크 기

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경제활동의 가능성 확장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한 임금구조의 변화 역시 경제적 자원의 동등 분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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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고

부가가치 산업이 등장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여성 진출이 증가하여 여성들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직업 안정성이 강화될 가능성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남성 중심 직장

이었던 국방, 경찰 등의 직송에 여성진출이 증가하면서 성차별적 조직문화의 변화와 성

별직종분리 완화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반면 디지털 기반 자동화의 증대로 인해 판매, 서비스, 단순 노무 등 기존의 전통적 

여성적 일자리가 축소되고, 여성들의 고용불안과 실직, 불안정 노동으로의 진출 가능성

이 증가하여 경제적 자원의 동등 분배 차원에서의 성평등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제

기되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소득불평등이 강화되면서 저임금, 불안정 일

자리에 집중된 여성들의 노동시장 배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 

노후의 빈곤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여성

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강화하는 사회적 기제를 전반적으로 강화시켜 여성들의 경제적 

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화와 기술발달로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에 대한 낮은 가

치평가와 돌봄 노동의 여성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어 여성노동자들의 경제적 자원 획득

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고소득 전문 직종의 남성 편

중 현상과 디지털 시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성별직무분리 역시 경제적 자원의 동등

한 분배 차원에서 성평등 실현을 저해하는 주요 거시환경 영역의 변화로 여겨지고 있었

다. 

다. 무급노동의 동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무급노동의 동등한 분배와 가치평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미래전망은 거시적 환경변화

의 모든 영역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일례로 사회 및 기술 분야의 결합 양상을 들 수 있다. 저출산 및 가족의 변화와 기술 

발전은 전통적 성역할 규범의 변화를 촉진하고, 자동화는 가사노동 부담을 낮춰 전체적

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및 양육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기술발

전으로 인한 가사노동 경감의 효과는 기존의 불평등한 성역할 규범에 대한 근본적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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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꾀하지 않고 단순히 여성들의 무급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성평

등 실현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오히려 여성들의 기술관리 노동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한편 고령화와 기술 발전의 결합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많은 경우 부정적인 양상

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생명공학·의료기술의 발달은 고령화를 심화

시키고, 고령인구 증가는 돌봄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현재에도 성별화되어 여성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돌봄노동에 대한 여성들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온라인 디지털 기술발달로 인한 비대면 학습과 재택근무의 일상화의 경우, 노동과 생

활의 경계를 흐려 여성들의 이중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고 직장에 대

한 여성들의 종속도를 낮춰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

힐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상에 더해 현재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발생한다면 거시적 환경변화

가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를 설명하는 경우의 수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무급노동의 동등한 분배와 가치평가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거시환경 요인들의 복

잡한 효과는 높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연구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무급노동의 동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영역은 그 불확실성과 다양한 가능성의 정도가 다

른 성평등 영역에 비해 더욱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평등한 무급노

동의 수행과 새로운 가치평가 영역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실현되

지 못한 성평등의 난제 중 하나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 연구에서 고려

되지 않은 거시적 환경 변화 또는 돌발변수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라.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이 영역의 미래 성평등 수준 전망에 중요하게 고려된 거시환경 변화의 영향으로는 사

회, 기술, 정치 영역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다양한 가족의 등장, 페미니즘 대중화, 인간

증강 기술의 발전 등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성별분업의 완화, 독립적인 삶의 추구, 페

미니즘 의식의 확장, 남성의 변화 등으로 이어져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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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변화하는데 따른 반작용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증가, 디지털 사회 젠더 및 소수자 편견을 답습하는 알고리즘과 빅데이

터에 기반한 성차별적 지식의 재생산, 과학기술의 남성중심성의 지속 등에 대한 의견들

이 제출되었다. 

마.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2040년 미래에도 가장 어두운 전망을 가질 것으로 

여겨지는 성평등 분야이다. 최근 급속히 증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심각성은 

기술 영역의 거시환경 변화가 젠더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었

다. 에피소드적 섹슈얼리티의 증가, ‘가족’의 법적, 제도적 틀이 없는 성적 친밀성과 친

밀한 관계의 추구, 섹슈얼한 만남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산업의 발달 속에서 딥

페이크 포르노, 불법촬영,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등 다양한 젠더폭력의 위험이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실직 등 노동시장에서 남성 실패와 젠더폭력 증가와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

기술 영역의 영향력에 덧붙여 여성 폭력의 시장화(디지털 촬영, 편집 기술, 리얼돌 

등), 여성의 몸, 감정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상품 및 산업의 등장으로 인해 젠더폭력으

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더욱 보장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회 영역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돌봄노동자들이 남성 돌

봄 대상자로부터의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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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2040년� 달성가능한� 성평등�목표

4장 4절에서는 현재의 정책과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거시환경변화의 효과

만을 고려할 때 2040년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전문가 응답 결과를 분석했다. 

이 절에서는 국가가 성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할 때 달성가능한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전문가의 기대를 분석한다. 

조사 결과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54.1점,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력은 52.8점,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는 50.6점으로 다섯 개 영역 중 세 영역이 

50점 이상의 “약간 높음” 수준이 될 것이고,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46.8

점,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42.6점으로 두 영역은 50점이 채 못되어 여전히 

“약간 낮음”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었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

치, 경제, 규범적 수준에서의 평등은 어느 정도 달성될 것이지만, 여성의 역할로 전가된 

무급노동의 분배나 젠더 폭력의 문제는 정책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수준의 향상

이 상대적으로 느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단위: 점) 

[그림 5-1] 2020년 현재, 2040년 성평등 전망, 성평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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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다른 성평등 영역에 비해 20년 현재, 40년 예

상되는 성평등 수준과 함께 40년 달성가능한 목표치도 가장 낮게 설정되어 현재 뿐 아

니라 20년 후 미래사회까지 지속되는 가장 문제적인 성불평등 영역이 될 것으로 전망

되었다. 그러나 예상되는 성평등 수준 보다 목표치가 13.2점 더 높아서 정책적 노력의 

성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공적 의사결정에서의 동등한 영향

력,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는 2040년 예상되

는 성평등 수준과 비교할 때 대략 10점,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는 7.5점이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절대적 수준에서 평등에 이르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는 요원

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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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성평등을�위한� 과제와� 미래�정책� 방향

1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가. 2020년 현재 진단

앞서 지난 20년간 성평등 추이와 전문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적 의사결정에

서 동등한 영향력 측면에서 2020년 현재 성평등 수준에 대한 진단은 다음과 같다. 그

동안 국회의원, 장관, 3~4급 이상 공무원, 교장·교감 등 정치, 행정, 교육 등 영역에서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판검사 등 법률, 경찰, 군인 등 전통적인 남성 집중 영역으로 진

출하는 여성도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점진적인 변화는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해 1990년대 후반 

이후 부분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정책적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통계 지표로 가시화될 수 있는 영역 뿐 아니라 그 밖의 많은 사회 영역에서 

여성의 비율은 30%라는 임계치에 미달하고 있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관심

과 이해가 공적 의사결정에서 반영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

의 의견이었다. 더욱이 여성이 진출한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성불평등 문제를 이슈로 제

기하고 의사결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2020년 현재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전반적 평가이다. 양적인 진출도 중요하지만, 성불평등 문제 해

소라는 실질적 성과가 눈에 띄게 가시화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대표성

(substantial representation) 제고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나. 단기적 정책 과제

1) 다양한 영역의 의사결정직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도입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해서는 국회, 행정, 사법, 교육 등 공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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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보다 민간 부문까지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은 중앙 및 지방 과장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및 관리자, 지방 공기

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등 12개 분야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사립대

학이나 기업 등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별다른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간기업 관리직에서 여성 비율은 공공

부문보다 더디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현재 상장법인 임원 중 여성 임원 비

율은 4.5%(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양

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및 상장법인의 성별 임원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고, 2020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기업은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

성하지 않도록 한 결과 기업 이사회 구성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

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이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비교 지

표를 통해 볼 때 기업 이사 중 여성 비율은 2019년 현재 3.3%로 조사 대상국 중 최하

위이며 이는 OECD 평균 25.4%18)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계획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기업 여성 임원 비율 목표제를 도

입하여 관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대한 강제력이 가장 낮은 수단으로는 정부가 목표제 참여 기업과 

협약을 맺고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표를 달성한 기

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몇 해 전에 사회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나 시행되지 못한 공적 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와 같은 기업 투자 지표에 

‘이사회 여성 비율’과 ‘관리자 여성 비율’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강민정 외, 2018: 146). 

전문가들은 이처럼 다양한 공적 의사결정에서 동등한 영향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전

반적인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뿐 아니라 후퇴를 막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18) The glass-ceiling index. https://infographics.economist.com/2020/glass-ceiling/, 2020.11.20. 접근.

https://infographics.economist.com/2020/glass-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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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 보장

남성중심적 의사결정 영역에서 양적인 측면에서 여성 비율 확대는 그 자체로도 중요

하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로 진출한 여성들이 성불평등 문제 해결, 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의사결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 젠더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여성

들의 진출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들은 단순히 생물

학적 여성이라는 이유로 젠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젠더 전문성은 생물학적 “여성”이 아닌 성불평등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유지·재

생산 기제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는 점이 여성 대표성 보장을 위한 정책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양한 의사결정 구조 내에서 성별 비율에 대한 규정은 양적인 비율 

뿐 아니라 “젠더 전문성”을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자격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규정은 공적 의사결정 지위에 오른 여성들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정의함

으로써 양적 확대에 집중함으로써 간과되는 실질적 영향력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다. 미래 정책 방향: 포용 민주주의(inclusive democracy)의 제도화

젠더 전문가의 식견에 따르면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전통적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시민사회 내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확대함으로써 공적 의사

결정에 대한 여성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높은 

교육 수준은 유권자로서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며, 이는 제도 정치권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여성 정치인에 대한 수요

를 확대시킬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의당과 같이 성평등 의제를 당론의 중심에 놓는 정

당도 등장하고 페미니즘 대중화의 흐름 속에서 성장한 청년 여성의 제도 정치권 진출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과 젠더 이슈에 대한 정치적 관심의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저성장의 장기화, 기후변화와 재난 등으로 인한 사

회 전반의 위기는 현실적으로 직면한 긴박한 위기 자체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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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에서도 드러났듯이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내

려지는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은 여성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 쉬우며, 여성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위기 상황은 우선순위에 밀려 주변화될 우려가 있다. 사회 전반의 소득 및 사

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양극화는 여성들 내부 양극화도 심화시킴으로써 ‘여성’이라는 집

단의 단일한 이해를 정의하는 것이 점차로 어려운 문제가 되어 갈 가능성도 있다. 여성

들 내부에서도 소득 수준 및 직업 지위, 학력, 혼인상태 등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차별

의 유형과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욕구가 달라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더불어 각자 도생의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 속에서 능력주의 신화에 기반

한 공정성 개념이 확산되면서 성평등 정책이 이익집단 갈등의 장으로 왜곡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 증가라는 긍정적 전망,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경제

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이 더욱 주변화될 부정적 전망을 동시에 고려할 때 여

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접근은 사회불평등의 다차원적 속성에 대한 이해에 기반할 

필요가 있다. 성별은 사회불평등의 핵심적 차원이지만, 이 외에도 사회경제적 지위, 장

애, 출신 국가, 성적 지향 등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공적 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

든 구성원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민주

주의의 자기 지배 원칙이 정부와 민간을 총망라한 모든 의사결정 단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현재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공적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이 미흡하여 2040년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 의사결정직으로의 여성 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사회불평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게도 역시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성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차원의 사회 불평등 문제와 교차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조사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포용 민주주

의(inclusive democracy)로 개념화 할 수 있다. 포용 민주주의는 “소수의 엘리트가 정

치적 의사결정을 독점하지 않고, 의사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시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는 사회”(마경희 외, 2017:83)이다. 이 때 사회적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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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수의 엘리트가 결정하는 복지 급여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시민이 된다.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합리적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2  경제적 자원의 동등한 분배

가. 2020년 현재 진단

지난 20년간 여성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고,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

성 취업 분야는 과거에 비해 다양화되었다.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 직종으로 진출하는  

여성이 증가하게 된 것도 긍정적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상 성차별, 유리천장,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경력단절, 성별 직종 분리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다. 높은 성별 임금격차, 여성 노동자 중 저

임금, 불안정 직종 노동자의 높은 비율은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의 성별 격차가 해소되면서 일부 여성들이 고소득 전문 

직종으로 진출하기도 했으나 남성 중심 조직에서 생존하여 성공한 일부 여성들의 신화

가 평등의 상징처럼 부각되면서 착시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 

많은 여성들의 일자리는 열악한 상황에 있어 여성들 내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나. 단기적 정책 과제

1)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접근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와 성별임금격차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경제적 자원

을 획득할 기회를 차단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을 악화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의 위치는 남성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쉬우며, 이는 노동시장 및 가정 내 성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지속시키는 주요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성별화된 노동시장 구조와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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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은 1990년대 후반 고용상 성차별 해소를 위

한 정책에서 출발했으나, 경력단절 여성 등 직접적인 취업 지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성

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의 비중은 급격히 낮아졌다(마경희 외, 2017: 47). 지난 몇 년 

사이 민간 대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의 채용에서 공공연하게 채용상 성차별이 이루어지

고 있음이 드러났고 직장 성희롱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사업주에 대

한 처벌은 미흡했고,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법, 제도적 대응은 거의 없었다.

최근 성차별, 성희롱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이 최근에야 마련되기 시작하고 있

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

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고,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노동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

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절차 마련을 위한 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용노동

부, 2020).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발간 하는 등 고용상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고용상 차별이 직접적이

고 노골적이기 보다는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간접차별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차별

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의 정립이 중요하다. 노동위원회의 성차별, 성희롱 구제 업무가 

실제 시행되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성차별, 성희롱 사건에 대한 판

단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노동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등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2) 일-생활 균형의 탈성별화, 탈계층화

전문가들은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유연근무, 재택근무가 탈성별화, 탈계층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 중심적 삶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을 비롯한 다양한 삶의 영역

들간의 균형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제도는 처음에는 임신·출산·양육으

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제도에서 출발했다. 

2007년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 2014년 육아휴직특례제도 도입 등 아버지의 자

녀양육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가 확대되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제도가 점차적으로 확대·도입되었다. 

일-생활 균형 제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급여 수준이 확대된 것은 자녀 양육,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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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가족에 대한 책임 있는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력단

절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용자가 뚜렷한 성별화, 계층화된 양

상을 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이용자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며, 고용조건이 양호

한 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다. 육아휴직특례제도의 급여수준이 확대되면서 남성의 이용률

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에

게 제한되는 경향이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실질적인 활용도가 낮아 계층화 현상이 지속

되고 있다. 여성 뿐 아니라 남성, 안정적 직업을 가진 근로자 뿐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

자에 이르기 까지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일-생활 균형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성별 격차 해소

기술혁신에 따른 자동화는 전통적인 여성 일자리를 감소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기술 분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직업군에서 수직적, 수평적 성별 분리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 이른바 ‘4차산업혁명’에 따라 정보통신, 생명의료공학 등 신산업 분야 일자

리가 새롭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핵심 기술 분야의 성별 격차로 인해 기술노동, 

디지털 산업 내에서 새로운 방식의 성별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 혁신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 및 핵심 기술 직종의 남성 중심성으로 인해 새롭게 창출되는 일

자리에서도 남성은 중심부, 여성은 주변부 노동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 집중 분야라는 특성상 임신·출산·양육 등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남성  중심의 장시간 근로 문화,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정보통신 분야 기업들간의 치

열한 경쟁으로 인한 강도 높은 노동은 여성의 진입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산업 분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일-생

활 균형 정책이 정착되지 않는 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에 진입한 여성의 경력단절, 

성별분업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본다.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에서의 성별화된 전공 

선택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비해 이공계 분

야에서 여학생의 비중은 높아졌으나, 공학 분야에서의 성별 격차는 여전히 크다. 성별

화된 전공 선택은 새롭게 부상하는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로의 여성 진입을 제한하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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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장벽이 된다. STEM 분야로의 여학생 진입을 위한 보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 미래 정책 방향: 전통적 고용관계 기반 사회보험제도의 재설계

전문가들은 저출산, 가족의 변화는 성불평등 문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자녀양육, 

돌봄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은 업무의 공간적 제

약을 해소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수의 

의견은 아니었으나, 음악, 영화, 디자인 등 여성의 감수성이 자원이 되는 산업 영역이 

기술기반 산업과 접맥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여성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

도 조성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찰, 국방, 보안 등 남

성 중심 직업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도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성별 집종 분리 현상이 완

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그러나 기술혁신과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의 증가에 따라 여성 노동의 

질적 수준은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보다 우세했다. 인공지능, 자동화 등 

기술 혁신에 따라 서비스, 사무, 단순노무 등 전통적인 여성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으

로 전망되며, 긱경제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노동의 증가로 노동계약 없는 불안

정 일자리로 여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성 노동의 질적 

수준 저하는 결국 성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키고, 여성을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

이게 한다.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은 대면적 상호작용이 중시되는 분야에서의 대량 실

직과 더불어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긱 이코노미 등 새로운 불안정 노동의 증가를 촉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긱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불안정 노동자의 증가는 전통적 노-사 관계에 기반한 노동법

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는 다변화될 것이다. 일하는 방식에서 시간과 장소 귀속성이 약화되면

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을 갖게 되므로 고용주를 특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게 될 

것이다. 고용 관계가 분명한 임금 노동자를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변화

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처하게 될 실업, 고용불안, 빈곤, 재해 등 소득 상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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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적절한 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노대명, 2020b: 31~32). 

코로나19를 계기로 불안정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격 중심’ 사회보험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을 단계적으로 자격을 확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고용보험 확대를 통해서

만 해소하려는 접근도 제한적이다. 실업 뿐 아니라 산업재해 까지도 포괄해야 한다. 노

동시간, 노동방식, 노동 장소가 특정 되지 않고, 하나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는 노동자들

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지위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으

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최현수, 2020).

3  무급노동의 평등한 분배와 가치평가

가. 2020년 현재 진단

가사와 양육, 돌봄 등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급노동의 분배와 가치평가는 전문가

들로부터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다음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게 평가된 영역이

다. 무급노동을 여성의 역할로만 여기지 않고, 남성의 참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데 대

한 규범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 최근 남성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육아휴직 급여가 관

대해 지면서 남성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

나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에서 여성의 무급 노동의 총량이 남성에 비해 과도하게 많으

며,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안정적인 노동 조건에 있는 노동시장 상층부에 편중되어 

있다. 장시간 근로 문화,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제한하는 요

인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돌봄의 일차적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 주어지고, 남성

의 참여는 제한적인 상황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무급노동 시간에서의 성별 격차가 

가장 크다. 이는 다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경력단절을 증가시키는 요인으

로 작용하여 성불평등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제5장 성평등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163

나. 단기적 정책 과제

가) 필수노동으로서 돌봄의 재평가

최근 코로나 19는 필수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필수노

동자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서비스를 중단없이 수행하는”

(관계부처합동, 2020: 1) 노동자로 정의되고 감염으로부터의 안전, 과로 방지 등 근무

여건 개선, 안전망 확대 등의 보호 대책이 마련되었다. 보건의료, 택배, 배달, 환경미화

원 등과 함께 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필수노동자로 정의되고 보호와 지원 대책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필수노동자 정의는 코로나 19와 같은 긴급한 재난 상황을 전

제로 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재난 상황에서 돌봄의 욕구가 더욱 커지고 긴박해 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등 타인의 돌봄 없이 스스로 자신의 일상생

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돌봄은 항상 필수 서비스이다.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동안 육체적, 정신적 성장을 위한 돌봄을 받지 못하면 생존 자체는 물론이고 적절한 삶

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시적 질병 또는 영구적으로 

장애를 가진 시민은 타인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위협적인 상황에 놓

이게 된다.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타인의 돌봄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사람

은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돌봄 욕구는 보편적이다. 단지 위기 상황에서 뿐 아니라 일상

적으로 모든 시민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노동인 것이다. 

이처럼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하는데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여성 집중적으로 사

회화된 돌봄 노동의 가치는 평가 절하되고 돌봄 노동에 대한 패널티는 크다. 보육교사 

중 99%, 요양보호사 중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중 99%가 여성으로 절대적인 비

중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저임금,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 등 열악한 조건 하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열악한 돌봄 조건은 ‘좋은 돌봄’을 주고 받을 권리를 제한하며,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 

정부는 ‘좋은 돌봄’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시민의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에게 무

급으로 전가되어 온 돌봄의 책임을 탈가족화하고, 탈가족화된 돌봄의 가치에 대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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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정과 보상이 필요하다. 돌봄은 노동이지만 타인의 복리를 우선시 하면서 정서적·

감정적 유대를 포함하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이며 성과를 화폐 가치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전형적 유급노동과 달리 규범적, 사회적 가치평가가 중요한 노동이라는 점이 인식

되어야 한다(마경희, 2020).

돌봄 노동의 가치는 타인의 건강과 복리, 욕구에 우선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

한 수준의 임금 및 근로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돌봄 노동자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

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험 적용, 건강권, 휴가권 등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

어야 하고, 돌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교육 훈련과 경력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2)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공적 돌봄 체계 정착

전문가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공적 돌봄 체계의 균열이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 부담

을 가중시키고, 경제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이루어 온 성평등의 성과를 후퇴

시킬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감염 위험으로 인한 어린이 집, 유치원, 학교의 중단

과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은 사회화된 돌봄 시스템을 중지시키고, 돌봄의 재가족화를 

초래했다. 가족에게 떠맡겨진 돌봄의 대부분은 여성의 몫으로 할당되고, 육아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 인구는 코로나 확진자의 등락과 연동되었다. 즉,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육아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잠시 소강상태에 이르게 

되면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감염 예방 위주의 돌봄 서비스 공급은 지난 10년간 완화되어 오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쉽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은 일시적인 

재난으로 보기 어렵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주기

적으로 반복되면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일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는 보다 안전한 공적 돌봄 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감염병 확산을 대비

한 상시 방역 및 예방 체계가 일상화되어야 하며, 감염 위험으로부터 돌봄을 제공하는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물품 공급 등이 보

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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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 정책 방향: 돌봄경제(care economy)에 대한 투자

저출산, 가족의 변화, 로봇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 여성의 무급 노동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었으나, 노인 인구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일상화

로 인해 여성의 돌봄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다 우세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대비한 돌봄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서적 교감과 

관계지향적인 특성상 돌봄은 로봇 기술로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전염병으

로 인한 공적 돌봄 공백,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재난은 일상생활의 유지

와 존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드러났듯이 당분

간은 가족 내 여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 활동 참여가 제약을 받을 것이다. 그

러나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가족 내에서 여성이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돌봄의 사회화는 더욱 진전될 것이지

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여성 집중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통해 제공된다면 장기

적으로 지속가능한 돌봄을 불가능해 질 것이다.

무급노동의 동등 분배와 가치평가 영역은 성평등 실현의 측면에서 가장 지체되고 있

다고 평가받는 영역 중 하나이다. 여성과 남성의 주된 일과 역할을 분리하여 성별에 따

라 위계적으로 배치하는 근대적 성별분업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로 인해 도전받아 

왔지만, 남성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참여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루어지는 현상은 ‘지연

된 혁명(stalled revolution)’, ‘미완의 혁명(unfinished revolution)’으로 명명되어 왔

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 돌봄에 내재화된 불평등과 부정의를 문제시하고 

돌봄의 우선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은 출생

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타인으로부터의 돌봄을 통해서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

식해야 하며, 돌봄은 소득 상실 보다 더 우선적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최근 ILO를 비롯한 국제 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으로 돌봄경제(care economy)에 주목하고 있다. 가사, 양육, 돌봄 등 가족 내에서 무

급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은 화폐가치로 환산되지 않지만,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사회재생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무급노동을 통해 거시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다.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급노동이 가족 밖에서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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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서 GDP를 증가시켜 비로소 가시화된다(ILO, 2018: 37; 마경희, 2020: 73에서 재

인용). ILO에 따르면 전세계 여성은 무급 노동의 76%를 수행하며, 전세계 여성의 하루 

평균 무급 노동시간은 1일 평균 4시간 25분으로 남성(1시간 23분)에 비해 3.2배 더 많

다. 한국의 경우 여성의 무급노동 부담은 더 커서 전체 무급 노동의 82%를 수행하며, 

하루 평균 무급노동시간은 남성의 4.8배에 이른다(ILO, 2018: 43; 마경희, 2020: 73

에서 재인용). 전세계 53개 국가 무급노동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이고 여성

은 6.6%, 남성 2.4%이며, 한국의 경우 무급노동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이

고 여성 7.1%. 남성 1.5%로 여성의 기여도가 전세계 국가에 비해 높다(ILO. 2018: 

50; 마경희, 2020: 73).  

UN Women은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돌봄의 위기가 코로나 19로 인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감한 돌봄경제에 대한 투자를 통해 돌봄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

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돌봄 경제에 대한 투자는 향후 인구 고

령화 등 거시사회환경변화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돌봄을 매개로 한 선순환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공적 돌봄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획기적 투자는 일자리를 잃은 여성에게 고용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며, 무급노동과 유급노동의 

불평등한 분배를 개선함으로써 성평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UN 

Women, 2020: 2). 

돌봄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는 좋은 일자리로서 유급 돌봄 노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돌봄을 주

고 받는 관계에 있는 시민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 시민이 어떻게, 어떠한 조건 하에

서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돌봄 관계에 있는 시민들의 참여는 돌봄으로 

인한 사회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고, 나아가 돌봄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

게 될 것이다(Tront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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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의 해소

가. 2020년 현재 진단

전문가들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

으로 평가했으나, 성별 인식 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여성의 성평등 의식

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지만, 남성의 성평등 의식은 변화가 느리고 지체되

어 있다. 여성의 취업은 결혼이나 임신 출산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증

가하고 있는데 비해 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에서 변화는 남성들 사

이에서 특히 더디게 전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성이 취업도 하고 자녀 양육도 책임

지는 신전통적 성별분업의 등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노골적인 성차별은 약화

되고 있으나 디지털 공간이나 온라인 게임 등에서 새로운 형태의 여성혐오, 성차별 표

현, 여성비하와 적대적 태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나. 단기적 정책 과제

가) 보편적 성평등 교육

2030 청년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성차별, 성불평등, 젠더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젠더, 페미니즘 이슈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일상에서 대화나 토론의 

주제이며, 이를 둘러싼 의견 대립과 갈등도 적지 않게 일어난다(마경희 외, 2020: 

242~243). 우리 사회 성불평등 문제의 속성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 격차

가 커서 온-오프라인을 가로지르면서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 청소년 세대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2030 뿐 아니라 1020 세대에까지 재생산될 수 있는 젠더 인식 격차와 갈등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성차별과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성평등 교

육이 필요하다. 유치원, 초중등, 대학교 등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성불평등 문제의 

구조와 이를 유지·재생산 하는 사회적 실천과 관행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 교

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 양성과정에서 역시 젠더 이슈에 대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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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케 하는 성평등 교육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 

2) 가족구성권 보장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한국의 출산율은 경기변동이나 가족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 성역할 규범 등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복합

적인 사회변동의 산물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성세대에게 생애 과정의 필수적인 과

업으로 받아들여졌던 결혼과 출산이 청년들, 특히 청년 여성들에게는 선택의 문제가 되

었다는 것이다. 전통적 성별분업에 기반한 이성애 중심 가족 구성의 전형성이 이미 해

체되고, 청년 여성들은 청년 남성과 마찬가지로 평생 노동을 중심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즉자적 지원을 통해 출생아수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이성애 핵가족의 전형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기획하는 청

년들의 삶의 지향과 커다란 괴리가 있다. 저출산에 대한 대응은 출생아수 증가를 목표

로 하기 보다는 표준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생애과정을 기획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청년들의 변화된 욕구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가족의 해체로 보면서 문제시하는 경향이 적지 

않으나,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으며 전통적 규범이 아닌 개인이 

원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므로 가족의 의미와 내용

의 변화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결혼이나 성관계가 아닌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연예인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에 기반

한 사람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러한 행동을 비난했으나, 가부장적 결혼과 가족제도에 

비판적인 청년 여성들은 연예인의 선택을 지지하고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

다. 가족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한다면, 혼인과 혈연 관계에 기반한 전통적 가족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복지체계는 개인 단위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성애 부부 중심의 주거 지원, 세대주

에 대한 재난 지원금, 사회복지 급여 자격을 박탈하는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세제 지원 

등은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비롯해 혼인과 혈연을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복

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한다. 혼인과 혈연이 아닌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주고 받는 

개인들이 재산, 돌봄, 가족 의례 등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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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법·제도가 개편되어야 한다. 

3) 차별금지법 제정

거시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전통적 이성애 중심의 성역할 규범이 점차로 와해될 것이

라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보였으나, 이를 대체하는 규범이 더 나

은 규범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이성애 중심의 규범이 쇠퇴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규범이 인권과 평등의 가치에 기반하도록 하려면, 성별 뿐 아니라 연

령, 장애, 학력, 혼인상태, 출신 국가, 성적 지향 등 모든 형태의 차별, 복합적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 미래 정책 방향: 과학기술의 젠더 편향 해소

저출산, 가족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성역할 규범과 성차별 

의식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 가족이 담당했던 성별분업

에 기반한 이성애 친밀성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구조화되면서 기존의 성역할 규

범, 성별분업이 완화되고 가족 내 역할과 독립적으로 삶의 경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

화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물학적 성별의 구분

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여성과 남성의 성별 이분법은 새로운 젠더 규범으로 대체될 것

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페미니즘의 대중화는 성평등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구심점으로

서 역할을 함으로써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고,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인권 의

식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과도한 공정성, 기회의 평등에 대한 기대와 능력주의 신화가 중요해 지면서 구

조적 수준의 차별과 불평등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거나 변질될 가능성도 제기

되었다. 페미니즘 대중화의 흐름 속에서 성소수자, 난민,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

를 혐오하면서 생물학적 여성의 이해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성불평등 문제와 페미니즘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와 사회양극화

가 심화되면서 남성의 위기 의식이 지속되고 이로 인한 여성혐오와 성차별주의가 심화

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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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지점은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젠더 편향이다. 디지털 데이

터와 정보통신 기술, 생명공학·의료기술의 활용 및 의사결정에서의 남성 중심성으로 인

해 기술은 기술 발전 이전에 이미 사회에 존재했던 편견과 차별을 정당화하고 강화시키

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차별과 편견

이 명시적, 암묵적으로 일반화된 사회에서 생산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개발되고 활용되

고 있으나,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술과 정책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 

아마존의 AI 면접 기술이 남성 지원자만 선별해 낸 것은 현실에서의 채용과정에서 성차

별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이러한 편견에 내재한 문제점에 대한 논

의가 어느 정도는 전개되고 있으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공정

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젠더 편향적 디지털 기술이 일상을 지배하게 된

다면 기존의 성불평등한 권력관계 재편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미래 사회에 더욱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의

사결정에는 전문가, 기업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계층과 이해관계자, 여성 소비자의 참

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 자체를 가치중립적으

로 보는 관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위계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확대되어

야 한다. 과학기술이 경제력을 가진 일부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사용되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한 유용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내재화된 젠더 편향과 성별 

격차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편향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가. 2020년 현재 진단

젠더폭력은 전문가들로부터 2020년 현재, 그리고 2040년 미래 전망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점수를 받은 영역이다. 직장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최근 몇 년 

사이에 젠더 폭력 이슈가 급격하게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적나

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젠더 폭력 범죄로 인해 여성의 안전한 삶의 권

리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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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폭력을 둘러싼 급속한 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법·제도의 문제에 대해 상당

히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나. 단기적 정책 과제

1) 젠더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전문가들은 젠더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의 

인생에 치명적 결과를 미친 성범죄자가 12년의 형량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이후 피

해자와 국민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CCTV 설치를 비롯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

고 있지만, 형량 자체에 이미 문제가 배태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한 문제 의식이 법 적

용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속에서 신기술과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젠더폭력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

이지만 최근의 판례나 미디어는 여전히 가해자에게 온정적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를 비

난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고위 공직자 및 사회적 영향력이 큰 권력자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자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2)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강화

디지털 공간은 현실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젠더 폭력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며, 디지털 성범죄는 성희롱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구분이 무의미할 정

도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속성을 가진다.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창

출하는 플랫폼 산업은 젠더 폭력의 확장과 재생산의 중심에 있으며, 많은 이용자들을 

끌어들여 연결하고 콘텐츠를 축적하는 산업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한 디지털 성범죄 

산업은 지속될 것이다(김소라, 2019: 18~19).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의 문제로 인식되

어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젠더 폭력을 근절해야 할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젠더 폭력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가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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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적 접근을 통해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3) 인간대체물의 인격권과 로봇 규제 원칙 확립

포스트휴먼 시대의 사람의 권리로서 인권은 인간의 대체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관

행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섹스 로봇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심

각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 행위와 정서를 모방한 유사 대체물

을 통한 성적 쾌락은 섹스 로봇을 인격체가 아닌 사물로 대하도록 하고, 사물을 대상으

로 하는 학대와 성착취는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섹스 로봇을 성

적 쾌락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면 인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섹스 로봇을 둘러싼 이슈는 단순히 판매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넘어 인간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대체물을 학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윤리적 원칙에 대한 

논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4) 재생산 기술 이용에 대한 윤리적, 법적 근거 마련

생명의료과학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재생산 기술은 인체 밖에서 성적 결합 없는 임신

을 가능케 함으로써 이성애 가족 제도 밖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가족을 상상하고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와 재생산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김은애, 2008: 275~276). 육체의 자기조절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행되어 온 임신은 의료적 기술의 개입에 의해 분절되고, 파편화되

며,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몸은 대상화되고 타자화된다. 여성의 몸은 

재생산 기관으로 환원되고 임신·출산만을 대리하는 대리모 산업의 발전에 의해 모성까

지 난자 공여자, 자궁대리자, 양육자로 파편화된다(정인경, 2015: 20). 재생산 기술은 

빈곤층, 빈곤국 여성의 몸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착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산 기술의 이용에 대한 윤리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여 

여성의 몸과 재생산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재생산 기술의 사용에서 여성의 안전성

은 일차적 고려 대상이 아니며,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평가 조차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산 의료기술이 실용화되고 되고 있는 것이다(정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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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3).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된 난임 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건강보험에적용 대상

이 되면서 시술이 크게 확대되었고 대상 여성의 연령과 횟수 제한도 사라졌으로 이 과

정에서 난임 시술이 여성과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또한 여

성만 신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재생산의 압력과 책임을 우선적으로 여성에게 부과하

고 있다. 여성이 과배란 주사를 맞기 시작해야 난임 시술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보험을 

적용한다. 대리모를 이용한 출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리모 계약과 관련된 

법, 제도는 공백상태에 있다. 현재 대리모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에 있으며, 금전 

지급 의무 및 아동 인도·인수 의무 등을 둘러싼 분쟁, 아동의 국적·친자관계·입양·상속 

등 대리모 계약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현소혜, 

2018). 

다. 미래 정책 방향: 젠더 폭력에 대한 포괄적 접근

젠더 폭력이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산업의 재료가 되는 

한 앞으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젠더 폭력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

출산, 가족의 변화에 따라 친밀한 관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되고, 에피소드적 섹슈

얼리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성범죄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디지털 플랫폼 산

업의 발달과 결합하여 젠더 폭력의 위험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여성의 몸, 감정

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전개될 것이며, 인공지능 로봇의 성적 대상

화, 섹슈얼리티의 비인격화, 여성 폭력의 시장화(디지털 촬영, 편집기술 등)가 확대될 

것이다. 더욱이 어린시절부터 디지털 세계에서 폭력과 혐오를 일상적 놀이로 인식하며 

성장한 세대에게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젠더 폭력은 더욱 위험한 방식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는 깊은 우려가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

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한 다양한 법, 제도가 도입되어 왔으

나, 분절적 접근으로 인해 법의 보호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각지대의 폭력이 점차로 

가시화되었다. 소라넷, 다크웹, 최근 N번방에 이르는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사회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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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되면서 뒤늦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도 마련되었다.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젠더 폭력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심화되고 진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

문가들의 진단이다. 

젠더 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등 젠더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법·제도적 대응이 긴박하게 필요한 것은 사실지만, 뿌리깊이 내재화된 성불평

등 구조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젠더 폭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다양한 차원의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필요로 한다(김소라, 2019: 25). 위계에 의한 성

희롱·성폭력, 미투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된 이래 젠더 폭력은 성불평등 구조

의 최종적 산물이라는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다. 즉, 단순히 여성과 남성

의 물리적 힘의 불균형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내 취약한 지위, 남성의 성적 욕구에 

관대하고,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는 남성 문화 등 체계적

인 성불평등 구조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이 2010년대 초반 이후 다양한 법률을 통해 

의무화되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젠더 폭력의 근원이 

되는 불평등한 젠더 관계의 문제에 대한 인식 보다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지식이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기술 중심 교육

의 한계는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젠더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은 젠더 폭력을 초래하는 

사회구조의 문제와 폭력을 내재화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케 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져야 하며, 폭력과 혐오, 차별을 놀이를 통해 습득하는 남성성과 남성 문화 자

체에 대한 문제제기에 기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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